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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김창현 연구위원
본 연구는 교통․통신수단의 고속화․첨단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토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
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주공간의 도시화와 생활공간의 광역화, 지역간 인구이
동 패턴, 지역간 상호교류, 그리고 정주인구의 구조적 변화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주공간 및 정주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며 이에 
의거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
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본 연구는 8개의 장(章)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서론과 이론적 검토 부분,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실태분석, 그리고 제7장과 제8장은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및 정책적 대응방향, 그
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방법, 그리고 연구와 분석을 위한 개념
적 프레임 워크와 기본 틀을 제시한다. 제2장 ‘정주공간의 정의와 이론적 검토’에서
는, 본 연구에서의 실태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심지이론, 
도시체계론, 인구이동이론 등 정주공간 및 정주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이론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 검토결과, 정주공간은 사회발전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인구이동의 결과로서 정주공간이 
도시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역간 성장이 차별적으로 일어나 위계성을 갖는 정주체
계가 형성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대도시권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기능에 따라 정주계층간에 정주인구의 구조적 특성
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가 
초기 산업사회, 고도산업사회, 서비스경제, 고도서비스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도시
가 형성되고 대도시가 출현하며 대도시권 중심으로 정주체계가 형성되고 대도시권
이 광역화되는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인구가 농어촌지
역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그리고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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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도시화과정은 초기단계, 가속단계, 종착단계, 그리고 퇴행단계로 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대도시 경제가 고차서비스
업을 중심으로 서비스화되고 주변지역은 생산기능을 위주로 하는 공간적 분화현상
이 일어나며, 대도시에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전문인력이 집적되고 주변지역에
는 단순기능인력이 집적되며, 배후 농어촌지역에는 활력성이 낮고 전문성이 없는 
고령인구가 거주함으로써 정주계층간에 인구구조의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제3장 ‘도시화․인구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도시화 추이와 인
구분포 변화를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은 1990년대에 들
면서 종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현재 84.5%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화 과정의 종착단계 진입과 함께 도시계층간 인구분포의 종주성이 약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층간 인구분포의 분산경향은 인천, 수원과 신도시지역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권역간에서는, 수도권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화속도가 정체되고 영남권은 
1990년대 말부터 도시화속도가 급격히 둔화되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여전히 도시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간에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권역 중심도시를 정점
으로 하여 도시성장임계규모를 넘는 도시들이 두터운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정
주체계가 견고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권역중심도시를 제외하면 도시발
달이 미약한 실정이다.
도시화가 정체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대도시 인구감소․주변 도시지역의 인
구증가․배후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 확대’, 도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남
권에서는 ‘중심대도시 인구감소․주변 도시지역 인구 증가․배후 농어촌지역의 인
구정주기반 약화’, 도시화 수준이 낮은 호남권에서는 ‘중심대도시 인구증가․주변 
도시지역 인구정주기반 약화․배후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기반 약화’, 그리고 충청
권에서는 ‘중심대도시 인구증가․주변 도시지역 인구정주기반 강화․배후 농어촌
지역의 인구정착기반 약화’라는 정주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
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의 경우는 수도권의 영향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인구정
주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제4장 ‘인구이동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인구이동 방향과 인구이동 요인을 지
역간에 비교 분석하고 수도권 전입․전출인구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한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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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인구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어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인
구이동은 거의 정체단계에 접어든 반면 도시간 이동이 주류를 형성하고, 특히 대도
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권역간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으로의 인구유
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동안 수도권과 함께 양대 권역을 형성하였던 영남권으로
부터 인구유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은 비대화․광역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정착기반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권역의 정주계층간에서는, 권역의 중심대도시 중 광주, 대구, 부산의 인구가 서울
로 순유출되고 서울인구는 대전으로 순유출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중심대도시인 
서울의 영향력이 충청권과 호남권의 주변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전과 
광주의 경우 배후세력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권역의 주변 도시지역간
에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권 주변 도시지역에서 수도권의 주변 도시지역
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주변 도시지역으로부터 충청권 주변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주변 도시지역의 영향력이 충청권
과 호남권의 배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충청권과 
호남권의 정주체계가 수도권 종속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대도시의 광역화 여파
가 이들 권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인구이동이 주로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뤄지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이동의 중요한 사유였으나 1990년대 이후 도농(都農)간 인구이동이 정체되면서 도
시간에서 주택․교육․생활환경 등이 주요 인구이동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
역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하여 주택요인과 주거․근린환경요인이 상대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직업요인, 교육요인 등이 상대
적으로 높다. 도(道)지역간에서는, 인접한 중심대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주택요인
이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직업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전입․지방전출 인구의 구조적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입인구
의 평균연령이 수도권 전출인구의 평균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
도권 전입이 확대되는 반면 저학력자의 지방 전출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그리고 
운수․창고․통신업과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 첨단․고차부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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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수도권 유입이 확대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종사자는 지방전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의 수도권 전입 확대와 판매․서비스
직 종사자의 지방확산이라는 특징이 발견된다. 즉, 중추관리기능 및 고차서비스 기
능의 수도권 집중과 제조업 등 생산기능의 지방분산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고
급인력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취업 및 직종구조의 공간적 분화가 더
욱 강화됨으로써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5장 ‘상호교류패턴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지역연계 차원에서 통근․통학 
및 여객통행을 중심으로 상호교류작용을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수도권과 충청
권, 그리고 충청권과 호남권간의 통근․통학에 의한 지역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가
운데, 통근․통학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는 경향이 강하며, 서
울대도시의 통근․통학권이 강원․충청지역, 전북․경북의 일부지역으로까지 확대
되고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통근․통학통행이 증가하고 있다. 충청권의 주
요 도시들이 수도권 통근․통학권에 편입되어 있는 가운데, 대전의 통근․통학권
이 대전 이남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전 이남지역으로는 대전에 거주지를 둔 채 
통근․통학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통
근․통학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은 통근․통학에 의한 지
역간 연계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통근․통학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서로 중첩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는 광주의 통근․통학권이 전남의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인구가 서울주변 수도권지역으로 거주지이전을 통하여 확산되는 반
면 수도권 외부지역으로는 통근․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거주지 이전
은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
을 시사한다.
여객통행패턴에서는 수도권 광역화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강원지
역간의 여객통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경남
권, 그리고 대구경북권의 경우 중심대도시와 주변 도시지역간의 여객통행이 주된 
흐름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대체로 중심대도시보다는 주변 
도시지역과 배후농어촌지역, 그리고 주변 도시지역 상호간의 여객통행이 주된 흐
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에서는 권역의 중심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여객
통행의 비중이 확대되어 여객통행의 대도시 중심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권역간에
서는 충청권과 호남권의 주변 도시지역의 경우 서울이나 인근 권역 중심대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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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객통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도시의 여객통행권이 
크게 확산되어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과 강원도 및 충청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상호교류작용을 통한 지역간 연계구조에서, 대도시권이 광역화되는 가운데 주변
지역들이 대도시 영향권으로 편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토정주공간이 대도시권
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직접 영향권이 충청, 강원지역과 
호남 및 영남 일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수도권의 영
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경우 중심대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중심대도시 주변에 도시지역의 발달정도가 양호하여 계층성과 체계성을 갖는 정주
계층간 연계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중심대도시 기능의 
미약, 중심대도시 주변 도시지역의 미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연계구조가 독자
적인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수도권이나 인접 권역의 중심대도시에 의
해 배후지가 잠식당하고 있다.
제6장 ‘인구구조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인구의 연령․학력․취업․직업구조
를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그동안의 도시화과정에서 젊은 층 인구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인구의 도시유출이 극심하여 농어촌지역 인구과소화와 정주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도시규모간에서는 인구 25만 이상∼100만 
미만의 도시계층에서 젊은 층 인구의 집적 정도가 높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에서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이탈대상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인구 25만 이하의 도
시계층에서는 인구활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권역간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력 노동력 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농어촌지역을 중
심으로 노령인구가 집중되어 지방의 농어촌지역 대부분에서 노령화지수가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농어촌지역, 특히 지방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학력인구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며, 도시규모간에서는 수위도시 서울과 인구 100만 미만∼50만 
이상의 수도권 도시지역에 고학력인구의 집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종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취업구조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탈제조업화,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 역시 도소매․음식숙
박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도시규모간에서는 금융․보험 등 
고차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수위도시 서울의 취업구조가 고도로 서비스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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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도시기능의 중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인구 500만 미만∼100만 이상의 도시계층에서보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인구 100만 미만∼50만 이상의 도시계층에서 금융․보험 등 고차서비스
기능의 집적정도가 더 높다. 수도권에 이어 비교적 견실한 도시계층이 형성되어 있
는 영남권에서도 대도시의 고차서비스기능이 미약한 가운데 도시지역의 제조업 편
향성이 높은 실정에 있다.
도시화의 둔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함께 도시의 직업구조가 전문․관리․사
무직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에서는 생산직의 비중이 확대되는 직
업의 도농간 공간적 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규모간에서도 수위도시 서울
에 전문․관리․사무직종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어 서울이 도시계층 상 최고차 중
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보다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전
문․관리․사무직종의 집적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 대도시의 도시기
능이 미약한 실정에 있다. 권역간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전문․관리․사무직종의 
집적정도가 높은 가운데 지방에서는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충청권에서 그 집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영남권의 경우는 생산직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적되
어 있다.
제7장 ‘향후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향’에서는 주요 여건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하
고 앞의 실태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전망하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응방향
을 모색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이는 90%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외화 현상이 지속되어 도시공간의 광역화가 정주
공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한 수도
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어 2020년경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을 앞지르는 가
운데, 수도권과 인접지역의 정주기반은 강화되고 영․호남지역의 정주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수도권은 ‘중심대도시-주변 도시지역-배후 농어
촌지역’이라는 정주체계가 계층성을 갖고서 더욱 견고해져 정주공간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정주공간에서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철도의 개통, 정보화 진전, 여가시간 확대 등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인구이동에서의 ‘수도권 순유입의 확대’라는 특성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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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계구조에서의 ‘서울대도시권의 영향력 확산’현상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가
운데 지방의 정주체계는 계층성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도권에 기
업 본사기능 등 중추관리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금융․정보․통신 등 고차 서비스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속철도의 개통은 오히려 인구의 수도권 흡입에 
대한 파이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화의 진전 역시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으로의 인구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지역, 강원지역으로 수도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권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됨으로써 정주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중추관리기능 및 고차서비스 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제조업 등 생
산기능의 지방분산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고
급인력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취업 및 직업구조의 공간적 분화를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현 상태에서 교통․통신수단의 고속화․첨단화
는 기업본사 등 중추관리기능과 금융․정보통신 등 고차서비스기능의 수도권 집중
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능,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차서비스기능의 지
방분산이라는 공간적 분화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2000년의 7% 수준에서 2020년에는 15%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를 맞이하며, 2030년
에는 23%대에 이르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간에서는 서
로 다른 고령화의 진행과정을 보이면서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
의 충청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은 반면 대구경북권과 호남권의 경
우는 여전히 전국평균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된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국토정주공간의 수도권 일극 중심구조가 강화되는 가운
데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여하에 따라 이러한 추
세는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경제권의 자립기반 육성이 대전제가 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추세
를 지방분산 흐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의 지방분산과 관련하여 지방의 
자립기반 육성과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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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활성화와 중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대도시의 기능 강화와 관
련하여 그 기반이 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구과소화와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사회 자체의 붕괴우려를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인구정착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
해서는 고급전문인력의 지방정착과 육성이 긴요하다. 일곱째, 국가 전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자립형 지방경제권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중심대도시-주변 도시지역-배
후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면서 상호 밀접
하게 연계되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도시경제권을 단위로 하는 지방육성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
요하다. 둘째, 지방의 대도시가 서울과 상호 연계되면서 권역의 최고차 중심지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중추관리기능, 고차서비스기능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
째, 지방의 중소도시가 권역의 중심대도시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주변 농어
촌지역에 대한 중심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 특성에 의거한 전문기능 도시로
의 특성화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구 희소화와 고령화 현상
을 겪고 있는 지방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인구정착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접 
도시지역과 연계한 도농간 통합적․공존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의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정착기반을 강화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젊은 층을 중심
으로 한 고학력의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고 양성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정책과 계획 차원에서의 대
도시경제권 설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개편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되는 
실버산업의 체계적 육성전략과 도농간 유기적인 노인복지․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그리고 도시 공간구조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제8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분석결과와 
정책적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
하여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왔지만, 국토정주공간의 수도권 집중성은 좀
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간 인구이동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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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으며, 서울대도시의 광역
화는 수도권 인접의 강원지역과 충청지역을 넘어 호남권과 경북지역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정주공간의 변화 속에서 고소득의 전문․관리․사무직 일자리
가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젊고 유능하며 전문성을 지닌 고급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단순생산기능은 지방으로 분산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에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정주체계는 점
점 견고해지면서 광역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정주체계는 수도권 예속성이 점
점 심화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체계가 독자성을 갖도
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토정책이 지방에서 ‘중심대도시-주변 도시
지역-배후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면서 상
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독자적인 자립형 대도시경제권’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에 대한 중추관리기능과 고차서비스기
능의 확충, 지방 중소도시의 전문기능도시로의 특성화, 도농간 통합적․공존적 발
전, 고급전문인력의 지방양성과 지방정착 강화 등의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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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이용우 연구위원
1992년 리우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부문별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수단의 개발과 현실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속
가능발전 개념은 여전히 모호할 뿐더러, 이러한 정책이나 계획을 통해 국가나 사회
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
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하지 못하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설정과정을 통해 지속가
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정책이나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실천적 관리수단
을 제공한다.
제1장 연구개요
본 연구는 국토개발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동시에, 국토정책 및 계획
의 방향과 내용 결정의 준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세
부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개념의 구체적 정의, 둘째,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모형의 개발, 셋째, 국토개발의 
성과와 국토환경의 변화를 환경성, 형평성, 효율성 차원에서 측정하는 동시에 정책 
및 계획수립과 법제도 정비의 지침이 되는 지표를 국토개발의 분야별 설정, 넷째, 
설정된 지표의 실천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표작성 및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의 제시에 있다.
연구범위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조작적 개념정의에 따라 설정하되, 국토 전
체의 물리적 구조와 생활 및 자연환경에 직결되는 항목에 국한하였다. 국토개발의 
분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분야를 참고하여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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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교통, 자원관리의 6개로 구분하였다. 내용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모형 개발과 이에 따른 지표 개
발에 국한하였다.
연구는 국토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설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없고, 지표관련 연구가 미흡한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기
구 및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국제 학연공동연구 등을 통해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 중간성과로 도출
한 국토개발의 이슈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설정은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는 지표설정목적을 확립하여 합목적적인 지표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
한 국토개발지표의 설정목적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개념의 구체화, 국토개발 관
련정책의 지속가능성 달성도 측정 및 국토개발 방향의 제시에 있다. 이에 따라, 설
정된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 전체다. 2단계에서는 지표설정모형을 정립하
였다. 지표설정모형은 주제접근방식에 의한 지표구조, 4계층의 지표체계, 측정가능
성․객관성․이해용이성․명확성․대표성의 지표설정기준으로 구성된다. 3단계에
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분야를 세분화하였고, 분야별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
슈는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제시된 분야별 유관지
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지표설정기준의 적용 등 세 차례의 
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5단계에서는 최종 선정된 지표에 대
하여 지표의 정의 및 산정식과 활용 통계자료, 지속가능발전과 연관성 등을 정리하
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지표 적용의 공간적 범위 및 국토개발의 
부분별로 정리한 결과,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
이며 주로 지역이나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었
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은 2001년에야 이루어졌으며, 
부문별 지표도 농업, 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개발되지 않았다. 단지나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도 주로 대기질, 수질, 폐기물, 자연생태계 등 환경분야를 중심으
로 설정되었다. 분야별 선행연구에서는 분야의 범위에 따라 지표의 설정범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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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분야간에 중복되는 지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 전체를 대상
으로 국토개발이라는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
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이론적 검토와 해외사례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 및 지표설정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정리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
속가능발전에 대한 상태, 변화와 달성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현재 사
용되고 있는 경제지표나 사회지표 등 일반적인 지표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복합성 때문에 대상항목이 어느 특정분야에 국
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표구조는 크게 인과관계접근법(cause-effect chain 
framework)과 주제접근법(theme approach)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인과관계접근
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OECD에서 개발한 PSR(pressure-state-response: 압력-상
태-반응)구조로 이는 환경과 경제활동과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PSR구조를 변형시킨 유사한 형태로 UNCSD에서 개발한 DSR(driving force 
-state-response: 영향력-상태-반응)구조도 있다. 인과관계접근에 의한 지표구조
는 부문간의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을 잘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성을 
나타내는 지표 상호간의 인과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접근방법은 인과관계접근과는 달리 파악하고자 하
는 현상을 크게 분야별로 구분한 후, 이를 목표, 전략, 실천수단 등 계층적으로 구
분하고, 정책목표의 달성과 측정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다. 이렇게 설정된 지표도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있으나 PSR구조에서처럼 명확
하지는 않다.
지표체계는 지표개발의 목적, 배경, 개발주체, 개발여건 등에 따라서 국가나 기관
마다 매우 다양하다. 지표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먼저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주
요 과제(issue) 또는 주제(theme)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지표설정목적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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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한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표설정목적
과 관련한 기준은 정책성과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방향 제시 등과 관련되는 
항목이 해당된다. 기술적 측면의 기준으로서는 자료취득과 관련한 적합성, 측정가
능성, 투명성, 지속성, 비용성 등이 사용되고 있다.
UNCSD, OECD, EU 등 국제기구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
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경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자 측정도구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표의 설정범위가 환경성이나 국토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형평성, 
효율성 등 지속가능발전 개념 전체 및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있으며, 더 나아가 국
제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국의 역할까지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표설정에 앞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측정하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먼
저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였다. 우
리의 경우에도 지표의 개발에 앞서 국가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지표설정이 용이하고, 활용방안도 명료해질 것이다.
셋째, 지표설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국가적 차원
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설정은 모호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분명히 하는 데 기
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하게 될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을 제시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활용방안을 염두에 둔 지표설정과 작성으로 지표의 효용을 극대화하였다. 
지표를 활용하여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개관하기에 용이하도록 핵심지표로 선정하
거나, 지표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하였다. 또한,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
전의 진전상태를 매년 보고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표의 실천성을 제고하
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표의 작성에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지표가 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국토개발 관련지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었다. 국
제기구나 사례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 국토개발이나 토지이용을 별도의 분
야로 구분하여 설정한 예가 없으며 유관지표도 적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과
제와 전략은 일반적인 항목 외에도 국가 특수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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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개발 이슈에 
대응하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는 높다.
제3장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정의와 지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이란 환경적 또는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와 경제적 효율성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도록 국토를 이용, 보전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토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국토의 계획적 관
리체계 미흡, 국토 난개발, 자연생태계 훼손, 보전과 이용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이루기 위
해서는 개발 및 공급위주에서 관리 및 수요중심, 자연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이용 
및 개발, 사후 환경대책보다는 사전 환경배려, 인간 편의위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개별 대상지 보다는 국토공간 전체 차원의 계획체계 구축 등이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는 계획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균형 있는 국토골
격 형성과 지방경쟁력 고도화, 국토환경보전기반 조성 등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발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
여 점검․평가하며, 보다 나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도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에서 지향하는 목표, 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
하며, 이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목적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토개발 관련 이슈에 대응하
고,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개발의 장기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제4장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개발 관련 현상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감안한 주제접근식 지표구조와 분야-정책과제-세부목
표-지표의 4계층 체계 그리고 측정가능성․객관성․이해용이성․명확성․대표성
의 지표설정기준으로 구성된 지표설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지표설정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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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지표 제시)에서는 국토개발의 분야별 전략과제와 세부
목표 등 이슈에 대응하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단계(1차 평가)에서는 1
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에게 분야별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100점 기준
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1차 평가에서는 중요도가 60점 미만인 지표는 제외하였고 
전문가가 추가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지표를 포함하였으며, 중복지표의 정리와 지
표의 명료화 등도 이루어졌다. 3단계(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
정한 1차 후보지표에 대하여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의 중요도를 조정하였다. 2
차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분야별 평균 중요도 점수 이상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문
가의견을 수렴하여 2차 후보지표로 선정하였다. 4단계(3차 평가)에서는 2차 후보지
표를 대상으로 측정가능성, 객관성, 이해용이성, 명확성, 대표성 등 지표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후보지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5단계(지표 선정)에서는 국토개발
의 6개 분야에 대하여 중요도 점수가 높고 타 분야와 중복되지 않으며 5개 지표선
정기준을 충족하는 43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3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의 정의 및 산정식, 활용 통계자료, 지속가
능발전과 연관성, 핵심지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성, 경제성, 형평성지표로 구분하였다. 국토개
발의 진전상황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도 점수가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지표 16개를 선정하였다.
제5장 종합 및 결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이용하여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평
가하기 위한 지표의 작성 및 활용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가능성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
구하므로 지표의 작성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
은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직접 지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정부출연기관에서 분야별로 
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속가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지표의 실천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하
고 정부부처나 지속가능위원회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지표작성을 제도화하는 방안
이 검토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가 정책결정의 준거나 대국민 홍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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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표산출식의 타당성과 활용통계자료의 객관
성이 높아야 한다. 지표산출식은 가능한 한 기존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것을 이용하
였으며, 기존 통계에 없는 경우에는 산출식에 포함된 항목이라도 최대한 기존 통계
항목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지표값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는 정부 공식통계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전 국토로 하였기 
때문에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는 1차적으로 국가적 차원이다. 지표의 작성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 주기이나,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년 주
기로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한 지표를 이용하여 우선, 국책연구기관이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매년 또는 5년 단위로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수립 중이거
나 추진 중인 국토정책이나 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부합하
는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로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는 국토정책이나 계획 등의 추진이나 수립시 장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국
토비전을 제시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지표를 국토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시 구체적인 계획목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목표치 부여가 전제되어
야 한다.
지표를 통한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국토정책이나 계획에
서 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활용한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 평
가가 제도화되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과 
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국토기본법‘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표설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지침‘을 작
성하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지표값을 보
다 명확하고 간편하게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
토관련 통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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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이원섭 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21세기의 통합국토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책정된 3개년에 걸친 대형연구과제인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의 제1차 연도 연구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2차 연도 연구(2004년)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 3차 연도 연구(2005년)는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구축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1차 연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의 구성을 보면, 먼저 연구의 목적과 틀을 제시한 
다음 제2장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이론적 검토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
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 변화실태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상생적 발전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어 제5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유형별 실태와 발전방안을 메타상생, 연계상생, 군집상생, 제도
상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제6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구도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정리한 다음 최종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과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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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존 발전메커니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적 발전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협력과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한 상생적 발전과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상호간의 상생 필요성과 상생을 위
한 협력분야를 살펴본 다음 전략적 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이론적 검토
제2장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배경과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의 근본배경으로서 과거 세계경제 사이클에서 부각된 기회
를 우리가 놓친 것은 결국 ‘갈등’ 때문임을 강조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주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이 세
계경제의 흐름에서 역사적인 삼각의 대(大)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간 상생의 길이 국가능력 향상의 첩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의 총
체적인 경쟁력 강화는 미래 국가능력향상에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수도권과 지
방의 상생발전은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의 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 국
가개조를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상호작용이 고도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상호작용으로 지역간에 상호이익이 수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지역
간 상생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간 공동발전이란 지역간 상생(相生)을 의미하
고, 지역간 상생이란 복수의 지역간에 상호이익을 발생하며 진화하는 현상을 의미
하며, 이 변화와 진화과정을 지역간 상생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관계 변화 실태
제3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관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 지수를 산정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기능 집중도가 클수록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력이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인구, 고용, 자금 등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198
0∼2000년 기간의 상생력 추이를 관찰해 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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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력을 100으로 했
을 경우, 1985년에 95.1로 떨어지고 1990년에는 94.8로 하락하다가, 1995년에는 96.4
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2000년에 93.5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1990년대 하반기
에 IMF 금융위기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수도권
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력 추락 현
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동
시에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
제4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상생관
련 이론적 배경과 상생실태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크게 4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거시진화 관점에서 상호이익
(Co-interests), 둘째 지역별 정체성(Identity)과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셋
째 연계성(Linkage) 또는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넷째 협력(Cooperation) 등 4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4가지 형태의 상생, 즉 ① 메타상생, 
② 군집상생, ③ 연계상생, ④ 제도상생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메타상생이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국가경제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성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군
집상생이란 지역산업의 여러 주체적 요소들이 군집(cluster)을 이루어 군집경제를 
향유함으로써 군집 내 여러 주체들간의 상생을 도모하여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상생을 구축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연계
상생이란 수도권의 경제와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상호연계되어 상생관계를 형성하는 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상생이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제도적 생산성을 높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협력을 통한 호
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유형의 상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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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유형별 실태와 발전방안
제5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앞서 제시한 상생유형별로 그 실태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전체 차원의 메타상생 관련 실태에서 주목한 사실은 수도권
의 집적경제, 즉 산업 생산성의 상대적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
리나라 수도권의 집적경제는 1982년의 경우를 100으로 할 경우, 1985년에 92.0, 
2001년에는 76.0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에서의 
투자 효율성이 점차 줄어들고 특별한 개선이 없는 한 국가 전체 투자효율성과 지
역균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투자가 국가경제 효율성과 지역 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한국에서 지난 20년간의 지
역간 투자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일반균형(CGE) 모
형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면, 향후 지방으로의 투자증대는 국가경제 효율성에도 기
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성에도 이바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총투자
의 비수도권 비중이 5%포인트 늘어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중단기(정책시행 
1년∼6년 이후)에는 0.07%∼0.14% 증가하고 중장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는 최대 
0.19% 및 0.2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증분석은 향후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획기적 투자증대가 이뤄져
야 함을 시사한다. 가령,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메타상생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공
공기관이전 - 민간기업 분산 시행의 전략적 연계, 국토서남권의「컴퍼니 뉴타운
(기업신도시)」건설,「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의 건설, 수도권 경제
의 질적 혁신과 전원도시화 촉진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집상생의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특정산업의 물리
적, 집단적 입지, 즉 산업의 집적은 이뤄져 있으나 산․학․연 협력에 의한 클러스
터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클러스터 경제가 약한 실정이다. 이를 개
선하여 군집경제를 높이자면, 다양한「지역 산업 클러스터」프로젝트의 추진, 지방
대학 및 전문고교의 ‘실용적’ 육성, 수도권 내의「도시간 연합형 산업군집」등을 촉
진해야 한다. 
연계상생과 관련한 실태를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
면,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산업경제의 자생력이 낮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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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도권의 산업투자는 비수도권에로의 연계성이 아주 낮아 수도권 자체로만 
그 파급효과가 머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산업구조는 수도
권으로의 종속관계가 강한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간 산업구조가 지
속된다면 수도권은 자체확산효과(self expanding effect)에 의하여 점점 더 비대해
져 과밀 비효율에 따라 생산성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여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 연계경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집중
적인 투자로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연계상생 방안
으로서는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SOC의 건설, 수도권과 지방간「산학취업체
인」형성,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하는 공간․자원활용형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야 한다.
제도적 상생 관련 실태를 보면 최근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
방의 획기적 육성과 시차적으로 연동한 수도권 규제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장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의 종합구도
제6장에서는 앞장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의 종합구
도를 제시한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현상은 하나의 구조적 메커니즘
을 형성하고 있다. 갈등 메커니즘은 네 가지의 ‘갈등의 늪’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는 △실증되지 않은 국가경제와 지역균형의 상충성, △지역별 백화점식 산업구조
와 중복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분리․종속, △법과 제도적 마찰이 그것이
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구조를 상생구조로 변화시켜 나가자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4가지의 상생유형이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구조는 또 
다른 4가지의 ‘상생기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생구조의 핵심요소는 △실증적으
로 규명된 국가경제와 지역균형의 병존, △지역별 특성화와 혁신역량 강화, △수도
권과 비수도권간의 연계․협력시스템, 그리고 △법적, 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그것
이다. 
이러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구조에 근거한 전략이 추진돼야 하는 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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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전략의 큰 틀은 다음의 4가지 요소
로 구성된다. 이는 △첫째, 지방의 획기적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도
모하는 전략, △둘째, 지역별 산업혁신클러스트의 구축과 이를 위해 지역별 산․
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활용하는 전략, △셋째, 산업의 지역간 연계배치, 기업
의 지역간 연계입지, 지역간 협력프로젝트의 추진, 그리고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전략,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지원법 등을 과감히 실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합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때 지방육성시책과 수도권의 규제합리화 시책 간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되 지방
육성 시책과 수도권규제 합리화 시책이 긴밀히 연동화되는 ‘시차적(時差的) 연동
화’ 전략이 긴요하다. 이들 전략을 최소한 향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이른바 국토
의 ‘위대한 상생(great symbiosis)’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간 상생발전의 궁극적인 모습은 수도권 일극의 국토
계층체제를 극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 병행되어 국제적
으로도 강한 국토의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가는 국토발전의 선(善)순환적인 과정을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미래의 국가능력 향상을 위한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의 내적 요소이며 21세기 국가개조를 위한 필수요소임을 본 
연구의 메시지로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몇 가지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간 공동
발전에 관한 여러 분야 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과 지역간 공동발전
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의 구축방안은 추후의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그
리고 전략적인 틀을 제시한 만큼, 향후 상생발전의 실천사례와 구체적 방안 및 해
외사례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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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의 종합구도>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의 유형 및 관계>
A : 상생조건의 충족
<향후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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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소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선희 연구위원․정일호 연구위원
본 연구는 교통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우리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를 진단하고, 에
너지 소비를 최소화 혹은 최적화할 수 있는 국토․도시공간구조 모형을 설정해서, 
국토․도시공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에너지 소비와 공간구조 관련 이론과 연구를 검토하고, 우리나
라 국토․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교통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한다. 그 다음 국토 
및 도시공간 차원에서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 국
토․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에
너지절약적 국토․도시공간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과
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수행된 본 연구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방법, 연구의 틀, 연구수행체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에너지 부문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므로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 대학의 관련학과 등이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자원절약적 국토발전에 대한 개념적, 실천적 정의와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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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토지이용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절약적 국토발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토․도
시공간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정의하고, 자원의 주요 소비자이며 오염원 생산자인 
도시지역을 에너지 절약적으로 계획․관리하는 방안의 제시를 주요 연구범위로 설
정하였다. 여기서 ‘자원’의 대상을 지속가능한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한정하고, 그 중 가장 영향이 큰 수송부문의 교통에너지 소비를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이론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향과 국토․도시공간 형태, 에너지소비․교
통․정주형태론의 핵심주제인 고밀개발론과 분산개발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선행 연구는 공간구조와 교통간의 관계, 교통에너지 소비의 영향요인 연구, 국
토․도시공간구조 변화와 교통에너지 소비 최소화 분석 연구, 교통수단 개선이 국
토․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관련이론과 선행연
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통에너지 소비를 변화
시키는 주요 요인은 인구밀도, 도시배치, 간선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이며, 국토․
도시공간 차원에서 실증데이터에 기초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공간구
조와 교통에너지소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과 교통활동간의 관
계 규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에너지절약적인 국토․도시공간구
조 개편으로의 정책전환의 근거와 당위성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제 국토와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변경에 따라 교통에너
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해석상
에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치보다, 거시적 방향성과 전략 도출이 요구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통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교통정책 및 기술의 개선
과 동시에 공간계획 및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장 국토․도시공간구조 변화와 교통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공간구조의 변화는 교통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바로 에너지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토․도시공간구조 변화와 교통량(trip), 교통
에너지 소비 현황과 특성을 연계해서 살펴보았다. 제2장의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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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정주체계, 인구밀도, 도시규모, 인구분포 등을 중심으로 국토․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도로부문의 OD 교통량의 지역간 유입 특성과 자동차 
주행거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인구밀도와 도시분포 등의 정주체계와 교통에너지 
소비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교통에너지 소비 현황과 특성에서는 국가별 교
통부문 에너지소비량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주요 도시의 자동차 연료소비 현황
을 조사하여 인구규모, 인구밀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2%이
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5%가 도로교통부문에서 발생하
고 있다. 전국의 자동차대수는 약 1천 3백만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
동차 1대당 평균 주행거리는 58.2km에 달해 자동차에 의한 에너지소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구조가 수도권 초일극 중심으
로 고착화되어가면서 수도권으로의 교통유입량을 극대화시키고, 수도권의 주변의 
비자족적 도시의 증가와 확산은 직주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2)
도시화의 급진전 등으로 정주체계가 도시중심체계로 변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
권으로의 인구 및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가 88.1(인
구기준)에 달하면서, 도로부문의 OD교통량 중 서울로의 유입량이 승용차, 버스, 
트럭 공히 여타 대도시의 5∼30배에 달하고 있다. 트럭화물의 경우도 경기도와 인
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물량이 전체 유입물량의 84%를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서울의 연간주행거리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3∼10배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집중의 완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제4장 국토 및 도시공간 차원에서의 교통에너지 소비 요인분석
본 장에서는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토공간 차원, 도시공간 
1) 우리나라는 자동차 중심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60.6km에 이어 가장 높으며, 비교적 고밀의 
국토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44.3km), 독일(36.6km), 일본(29.8km)에 비해서도 1.5
배∼2배 정도 주행거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자동차 1대당 평균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의 의미는 자동차대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통행특성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기인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과 요인분석이 이루어지면 좀더 정확하고 의미있는 해석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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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국토공간 차원에서는 전국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화율, 인구밀도, 도시규모, 
도시분산도, 1인당 지방세 납부율 등의 지표와 교통에너지 소비와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구의 지역적 편중
이 높은 곳에서는 승용차, 버스, 트럭 모두 교통량이 증가하여 결국 교통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면적이 큰 
대도시권에 있어서 복수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족적 차하위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 및 정주체
계 특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에너지의 감소를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경제적․문화적 자족성을 갖춘 도시를 규모별로 육성하고,  규모별․위계별 중심
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공간 차원에서는 1996년, 2002년 서울시 교통조사결과를 사용하여 교통에너
지 소비와 도시규모, 인구밀도, 도로특성, 토지이용 등의 도시구조 특성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총승용차 통행거리라는 실증자료를 
사용하였고, 수도권에 속한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와 총
면적이 교통에너지 소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도시의 모도시인 서울의 종속성이 심각함을 발견하였다. 인구와 고용은 특정 중심
지역에 근접하여 집중 분포할수록 총 승용차통행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서울 도심과의 거리와 평균 통근거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울도심
으로부터 25km 정도 이격된 부분에서 평균 통근거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변곡점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적 수도권 도시 공간
구조 모형설정과 실천전략 수립의 실증적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즉, 서울도심에
서 30km 이내의 도시들은 서울로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외곽
의 신거점 도시의 개발정책은 30km 이상의 장거리 통근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나
아가야 하며, 이는 상호 연계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구와 고용에 대한 지니계수 및 평균편차거리, 총 승용차 통행거리와의 상
관관계분석을 통해 수도권 외곽의 자족성을 확보한 거점도시들은 중심지역에 인구
와 고용을 집중 분포되어 있을 수록 교통 에너지소비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도시 
공간구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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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토․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크게 국토 전체 및 도시권 차원으로 구분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절약적인 공간구조 모
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토공간 차원의 분석에서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 종사자수를 전국의 8개 
광역권에 이전시키는 시나리오를 통해 통행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수도
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유출이 있었던 시나리오Ⅰ(수도권 종사자수의 70%를 각 
광역권으로 권역별 주기능을 고려하여 배분)의 통행량과 통행비용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통행비용(시간)의 경우는, 수도권소재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여타 광역권으로 많이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의 제조
업 및 서비스업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상태의 국토공간구조 하에서는 일단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면서 여타의 광역권
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광역권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을 유도하
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여타 광역권으로의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제3의 중심광역권을 키워나가는 단계별(step by 
step) 방식의 국토 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여객통행비용(시
간)의 감소를 위해서는 지방도시간의 간선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제
안하였다.
도시공간 차원의 분석에서는 ‘Brotchie 삼각형 지표’3)를 이용하여 1996년과 
2002년 사이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인구 및 사업체 종사자의 공간적 분포변화와 이
를 통한 교통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도시 공간구조 변화의 분
석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에 따른 5가지 도시 공간구조 시나리오
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Brotchie 삼각형 지표’를 계산하여 교통에너
지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수도권 도시형태 총량적 특성변수와 총 승
용차통행거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인구와 총면적이 교통에너지 소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수도권 도시의 모도시 종속성이 심함을 발견하였다. 
3) Brotchie 삼각형 지표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도시공간구조를 토지이용의 
시스템과 교통의 시스템으로 정의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유형을 정량적으로 분
류할 수 있고, 도시공간구조와 교통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평균통근거리와 평균토지이용의 분포거
리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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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도권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도시 공간구조 개편안을 도출하여 수도권의 교통에너지 절약형 도시 공간구
조를 제안하였다. 교통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도시 공간구조는 분산집중형 중생
활권 도시규모 모형4)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도시 공간구조는 분산집중형 대생
활권 도시규모 모형5)이다.
제6장 에너지절약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적인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교통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국토․도시 공간구조는 기존
의 단핵집중형에서 ‘분산된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의 다핵집중형 공간
구조, 즉 포도송이형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국토공간
과 도시공간 차원(수도권에 한정함)에서의 공간구조 개편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기반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토 공간구조 개편전략으로는 첫째, 수도권 집
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과 국가 중추기능의 적절한 분산정책
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은 대도시경제
권을 단위로 지방육성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여타의 광
역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부산․경남 광역권은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여타 광역권으로의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
을 때, 제3의 광역권을 키워나가는 단계별 국토공간구조 개편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집중개발과 중심지 기능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지방의 대도시를 서울과 상호 연계되면서 권역의 최고차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
도록 집중개발 방식으로 정비하고, 중추관리기능, 고차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방
안을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공기관 이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모색할 필요
4) 본 모형은 도심과 4개의 부심(동북, 서북, 서남, 동남), 경기인천권의 5대 생활권(동북지역, 서북
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서남지역)과 5대 교통축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5) 본 모형은 기존의 서울권과 경기인천권의 5대 생활권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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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국토 정주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역의 
중심대도시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에 대한 중심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속도로, 철도 결절지에 경제․문화․교육기능이 연계된 완결형 직주근접
의 자족형 중소도시를 육성․정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들 자족형 중소도시들
은 철도, 도로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지역내와 지역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간선도로망과 지방도로망의 연계 등 부문별, 시
설별, 수단별 통합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전략으로는 첫째, 서울
외곽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상호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해야 한다. 서울
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0km권 이상)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거점도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거점도시는 수도권의 부핵도시로 육
성하되 연접도시들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자족도시권 형성
을 유도하여 중소도시별 자족성 결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 인
근지역의 개발은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거점도시 일
원의 신규도시 개발은 원거리 개발을 우선 지원하되, 중․저밀도 수준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단기수요에 대응한 대도시주변의 택지개발은 필요시 추진하되 도시연
담화는 불허하고, 반드시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서울지향형 교통축은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하도록 한다. 현재의 서울지향적인 방사형 교통축은 남북 
및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가간선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간 연계망 구축을 통한 대중교
통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효율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생활권에 거점도시의 육성을 통해 서울로의 통근
통행 및 장거리 통행을 억제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첫째, 수도권 인구․기능 분산정책 추진, 둘
째, 중소규모의 고밀압축형태의 자족도시 육성, 셋째,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계획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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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적인 국토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기반구축 
과제로서 첫째, 교통에너지 감소를 고려한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제도 도입방안, 
둘째, 자동차 이용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도시개발방안 모색, 셋째, 
NPTS(National Person Trip Survey) 실시 및 DB기반 구축, 넷째, 토지이용과 교
통의 통합모형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조사․분석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제안된 각종 실천방안
과 과제 등을 핵심적으로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
하였다. 
자원절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에너
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도시공간 계획과 교통시스템이 연계된 정책적․
제도적․기술적 대책 강구가 필요함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본 연구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도시정책과 교
통정책을 통합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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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구도에서 러시아의 연해주와 
극동지역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한․러 간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
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왜 현 시점에서 
한․러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립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간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협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극동지역의 경제관계를 결정짓는 주
변국의 지경,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연해주 및 극동지역 
진출전략 수립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가 주로 민간부문의 극동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정
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민간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룬 경제변수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지전략적
(geo-strategic) 차원에서의 목표를 상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유효한 방안의 모색
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실증적 분석에 의한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이외에 규범적으로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외 협력과 관련된 
목표-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동북아 거점 역할 증대, 남북화해 및 협력증대 그리고 
한․러 경협의 심화-들을 전략적 목표로 수용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의 전략적 접
근방법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의 상응정도, 국내 관련 정책간의 일치
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상충여부, 그리고 협력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주
요검토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상응성(相應性)과 일치성(一致性)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은 국제관계론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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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본 연구의 접근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통상적으로 비교우위에 근거
한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을 확대하여 협력 주체 간에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를 강조한 것이다.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의 대륙부분에서 향후 경제협력의 중요한 대상은 ‘지역적 공공재(regional 
public goods)’의 구축에 있다고 보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에서도 이러한 지역
적 공공재의 구축에 주목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협력의 주체가 될 공기업과 민
간기업의 연해주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의향과 관심분야를 설문조사를 통
하여 도출하고, 앞서 언급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최종적인 협력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시각과 전략을 이해하고 연해주 지방의 관점을 수용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과학원 산하 극동지역의 태평양지리연구소의 전문가
들, 연해주 지방정부 공무원들과의 면담 토론과 원고의뢰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극
동지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의 시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견
해를 원고 형태로 취합하였고, 러시아극동과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
고 있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동북아 에너지 전문가의 시각과 전망을 적극 수
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및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이 갖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 이는 결국 제2장에서 언급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전
략적 이해관계를 보다 명백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
지 측면은 첫째 한․러 경제협력의 의미, 둘째 동북아 및 남북 경제협력에서의 의
미, 셋째 한국정부의 동북아 거점구상에서의 의미다. 위 세 가지 측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극동지역이 동북아 에너지 수송인프라 및 물류수송체계에서 갖는 전략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의 대러 협력전략도 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은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경제 및 대외 경제관계의 개황, 인구 및 자원분포, 
인프라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연해주 및 극동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다
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자원기지 및 아시아-유럽간 
교량 역할이라고 하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주변부에서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력부족, 재원부족, 제도적인 환경미비, 만성적인 사회간접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애매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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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연해주는 여타 극동지역보다 대외개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와 대외개방정책의 과제 등 다수의 과
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생력을 갖춘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언급한 전략적 접근방법의 한 부분인 상대방 국가의 
전략과의 상응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도로서 러시아 연방정부 및 연해주지방정부의 
개발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발전략에서 일관되게 드러나
고 있는 것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활
성화이다. 이러한 극동지역 개발의 기조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동의하고 있
으며, 에너지개발과 수송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극동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립적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
가공 산업과 지역 밀착적 산업의 육성을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연방정부
와 다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대외 개방정책이다. 중앙의 통제권 약
화를 우려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대외경제관계 정
책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외경제관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제5장의 말미에서는 향후 극동지역의 장래
는 연방정부의 극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방당국의 외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제6장은 극동지역을 둘러싼 동북아 4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향후 경제관계 의 
평가와 전망을 위해, 통계자료 및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본 장에서
도 서술하고 있듯이, 극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 한국, 일본이
다. 객관적 여건에서 보면, 일본과 극동지역이 가장 경제적 보완성이 큼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덜 활발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문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나, 일본의 극동진출 초기에 경
험한 난관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도 국익 확보 차원에서 정경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극동지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
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경협에서 약간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북한변수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그 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극동지
역에서의 에너지 및 수송 분야 협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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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연해주 및 극동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 진출은 중국 동북 3성의 
성장수요, 북한의 개방이후 필요한 지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세 
지역을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간주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
하였다.
제7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제2장에서의 방법론, 제3장에서의 전략적 의
미, 그리고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자료 분석에 의거한 평가 및 전망을 토대로 
한․러 협력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먼저 연해주 및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
협력에서의 양국간 전략의 상응성, 중국 및 일본의 연해주 및 극동지역과의 교류협
력전략과의 상충여부, 한국정부의 대북 및 대동북아 협력전략과의 일치여부, 그리
고 한․러 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서 협력분야
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 개발 및 수송체계 구축과 
국제수송회랑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한․러 간의 최우선 협력과제라고 평
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단기의 국지적 협력사업을 연해주에서의 중점 협
력사업으로 도출하고 있다. 국지적 협력사업은 지방의 이해관계와 기업의 이해관
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별도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방전문가 견해, 공기
업 면담조사와 민간기업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물류․수송 분야가 
양국간 협력의 최우선분야이며, 협력의 주요 대상은 연해주의 세 가지 국제 수송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세 가지 수송 축은 하얼빈-그로데코-블라디보스
톡,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 그리고 라진-핫산이다. 둘째로 중요한 협력분야는 
에너지인프라이며, 앙가르스크-나호트카 및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이 중심축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 두 가지 인프라분야에서 주요 결절
지에 대한 관련사업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한․러 협력의 심화와 동
북아 협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농업분야
는 비록 국제경쟁력에서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장래 북한수요 및 연해주의 식량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정부의 전력 및 수송가격 인하 조치를 전제하고 농업
투입물에 대한 사업의 동반진출을 시도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광물자원이나 산림, 수산 자원 등의 개발은 현재의 수출가격 통제나 수출량 제한 
및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그다지 유리한 협력분야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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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단지, 주택 등 건설 분야는 지역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면에서도 유
리하지만, 시장진입이나 기타 비공식적 영업비용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신중한 진
출을 요하는 부분으로 평가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연해주 진출의향 및 관심분야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앞서 검토한 전략적 접근에서의 협력사업 분야 및 사업
선택의 세 가지 기준에 첨부하였다. 결론적으로 제7장에서는 연해주에서의 한․러 
협력사업은 상응성, 일치성, 경합성 (또는 비경합성), 안정성 및 수익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의거 선정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협력의 방식, 사업의 추진방식 및 주체에 대하여 본 연구진의 견해
를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별사업 위주가 아닌 패키지형식
의 협력사업방식의 유효성을 설명하면서, 공간적으로 거점 중심적 또는 축 중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한국의 연해주에서의 입
지강화를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원조달과 관련한 몇 가
지 방안과 양국 정부에서 고려해야할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론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러
한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연해주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양국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환
경의 조성이외에 연해주와 극동지역에 대한 개방정책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비준을 통해 나호트카 한․러 공단의 조기건설과 연
해주의 보세구역 설치 등을 조속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한․러 철도연결 협의 및 에너지 수송인프라 건설사업 협의에 임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해주에서의 국지적 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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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이상준 연구위원
제1장 서 론
북한이 개혁․개방될 경우 이것은 사회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국토개발 영역
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개방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산업인프라부문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과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에 어떠한 과제를 제기할 것인
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한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개
혁․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에 제기할 과제들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도시인 남포, 원산, 청진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2장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의 변화 : 기본 개념과 사례
1.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기제와 개혁․개방의 기본 개념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기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운영 기제에 기반하고 있
으며, ‘중앙집중적 계획 및 개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완
성을 위한 경제개발 구도하에서의 산업인프라 개발’, ‘대중동원적 의식관리를 기반
으로 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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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기제는 산업입지 개발정책이나 인프라 개발정책
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산업입지는 ‘생산력을 배치하는 데서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고 있다. 이는 인민경제부문들의 균형적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줄인
다’는 이른바 ‘생산력배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로 볼 때,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
개방의 추진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이 유도되거나 유지되었던 산
업(농업, 중화학공업)의 쇠퇴와 인위적으로 성장이 억제되었던 산업(경공업, 서비
스업)의 성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
역간 성장지역과 침체지역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입지여건의 변화>
경제성
장전략
변화
(수출중
심전략, 
경제특
구개발
전략)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산업
구조의
변화 산업구조변화에 
불리한 지역
산업구조변화에 
유리한 지역
성장지역
침체지역
농업 
또는 
중공업
중심의
정태적 
입지
구조
동태적 
입지구조
지역성
장영향
요인
․기존
산업
 구조
․투자
여건(입
지/노동
력) 
개혁․개방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할 경우 관련인프라의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
되는데, 도로교통의 수요 증대, 해운 및 항공물류 수요 증대, 국내외 통신수요 증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체제전환국 및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과제 전망을 위해 체제전환국의 산업인
프라 개발 사례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산업인프라 개발사례를 조사하였다.  체제
전환국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가운데에서는 이른바 경제특구의 성격을 갖는 베
트남의 수출가공구와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 개발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제특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이러한 특구들이 개혁․개방의 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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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였다. 북한도 중단기적으로 이러한 특구개발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폴란드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의 경우 개혁․개방이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개혁․개방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방정책의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은 나진․선봉의 실패사례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혁․개방 과정에서 경제특구 개발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구 개발에 있어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입지를 선택하거나 인프라부문의 확충 대책을 면밀히 수립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가운데 수출자유지역 개발 사례는 임해지역에
서 경제특구 개발을 모색하는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
가 수출자유지역을 선정하면서 설정했던 입지조건(임해지역으로서 항만조건이 양
호하고 용지확보가 용이하며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은 북한의 경제특구 개
발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제3장 북한의 산업인프라 현황
1.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실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정책은 산업입지정책과 인프라정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북한의 산업입지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징과 주체사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주요 국가공업지구 개
발’, ‘지방분산적 산업입지’, ‘생산요소 중심의 산업입지’, ‘내륙지향적 산업입지’ 등
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정책 역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해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주로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
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현재 북한은 이른바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석탄, 전력, 철도부문의 개발을 우선적인 과제로서 설정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에
서도 전력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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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문제점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업인프라 개발정책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의 철도와 도로, 항만하역능력과 발
전설비용량 등은 1970년에 비해 1.14∼1.29배의 저조한 증가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
지 추진되어 온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은 경제적 효율성과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 시설 배치 및 운용의 비효율’,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인프라
관련 기술의 낙후성’, ‘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나타내었다. 산업
입지의 경우에도 군사적 이유로 내륙에 기계공업 등 군수산업이 입지하고 과도하
게 원료생산지 중심으로 생산공장이 입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입지의 문제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선 노력을 소홀
히 한 것 역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향후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지경학
적 잠재력을 고려한 산업입지 개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산업인프라 개발’, ‘산
업인프라 개발 시스템의 개선’, ‘산업인프라 투자재원의 조달’ 등이 중점적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히 산업인프라 영역의 개선만 가지
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제4장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1.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과 같은 단계적인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첫째, 북한은 중단기적으로 
주요 개방거점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 개발한다. 이미 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 
개성, 금강산, 신의주 외에 남포, 원산 등에서 추가로 특구 개발을 추진하며, 이러
한 특구에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성공 가능성이 모색될 것이다. 그리고 특구에서
는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보다 확대 적용될 것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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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특구에 적용되었던 개혁․개방관련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산업구조의 재편 등 보다 거시적인 측면
의 경제구조 재편이 추진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단기의 개혁․개방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개혁․개방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자급자족형’, ‘중공업 우선 소비․서비스 부
문경시형’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 ‘경공업․소비․서비스 중심형’ 산업구조로 바
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
서 주요 성장산업으로 등장할 산업은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섬유․의류, 비철
금속 등이 예상된다. 비 제조업부문에서는 관광, 물류, 금융 등으로 예상된다.
3.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
북한의 산업구조가 이처럼 변화한다면,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
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단기와 장기 등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에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험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활동 정상화 및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련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전력공급망의 개선, 항만 및 배
후 육상인프라부문의 개선, 통신부문의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
제특구지역과 주변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사실상 신규개발이 중심이 되고 부분적으
로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구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경우 우선적인 대상지역은 서해안의 남
포, 해주, 신의주와 동해안의 원산, 청진, 나진 등이 될 것이며, 이미 경제특구로 개
발이 추진중인 신의주, 개성, 금강산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나머지 지역보다 우선적
으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신의주는 생산 기능보다는 관광, 복합물류 기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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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특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개혁․개방이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는 ‘새로
운 성장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 ‘기존 중공업부문의 정비와 
연관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남북한 경제가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광역적인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산업인프라 개발 및 정비체계의 재정비’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산업인프라 개발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의 확보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의 과제에 있어서는, 경공업과 서비스산
업의 확대에 따른 물류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 외국기업의 북한내 
진출 확대에 따른 국제통신망의 확충, 에너지 공급체계의 재편에 따른 에너지 공급
망의 건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중화학공업 중심
-군수산업 중심  
-원료지향적 산업입지
-수출형 경공업중심
-서비스산업 성장  
-기업의 자유입지
-철도중심의 교통구조  
-석탄, 수력중심의 에
너지공급구조
-폐쇄적 통신망 
-국제교통․물류 기능 
확대
-석유, 천연가스, 화력
중심의 에너지공급
 구조
-개방적 통신망 
-중화학공업지역의 
 단계적 정비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항만, 공항시설 확충 
-새로운 에너지 공급
망 구축
-국제통신망 구축
-환경인프라 구축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수출중심산업
발전전략
-대외개방지역
 (경제특구)
  조성
제5장 주요 도시 연구 : 남포, 원산, 청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중단기 과제를 보다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공업도시인 남포, 원산, 청진을 분석하였다. 남
(기존 구조) (개혁․개방) (새로운 구조)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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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원산, 청진은 기존의 산업구조나 입지여건에 있어서 각각 차별적인 특징을 갖
고 있고, 개혁․개방이 미칠 영향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분석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도시별로 중단기적으로 육성
이 필요한 업종을 파악한 후, 교통과 전력부문의 중단기 투자비용과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1. 개혁․개방에 따른 남포의 중단기 과제
현재 남포의 주요 핵심산업은 금속과 기계이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한 
지역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모두 1보다 큰 산업인 경
공업, 화학석유, 야금, 기계금속, 기타제조업 등에 투자가 집중될 때 투자효과가 경
제 전체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남포의 경우 중단기에는 지역
경제의 회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공업(섬유, 전기), 기계 등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섬유와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보세가공단지 조성을 
통해 경공업부문의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포는 비교적 철도와 도로의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단기적
으로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철도의 경우에도 항만배후 철도망의 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여건을 개선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보세가공단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남포항의 항만기능을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컨테이
너를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전용부두의 건설도 필요하다. 전력부문에
서는 남포지역의 평양화력발전소, 미림갑문발전소, 봉화갑문발전소, 남강발전소 등
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중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개혁․개방에 따른 원산의 중단기 과제
원산의 주요 공업인 기계, 방직, 수산업과 일부 화학공업 가운데 방직과 수산업
은 기계나 화학공업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응도계수와 영
향력계수가 모두 1보다 큰 산업은 경공업, 화학석유, 야금으로 나타났는데,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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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중단기적으로 산업구조 정비의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원산도 남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보세가공단지의 조성을 통해 새
로운 투자유치를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섬유를 중심으로 하
는 수출보세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과 관련한 공장건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산은 원산과 주요 내륙 도시를 연결하는 육상교통망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
므로 중단기적으로는 지역간 교통보다는 원산항의 배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
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출보세가공단지 조성이 추진될 경우 부족한 하
역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한 항만기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부문
의 경우 원산 지역 인근에 위치한 3개의 수력발전소의 발전설비 가운데 2000년 완
공된 안변청년발전소를 제외한 장진강발전소 및 부전강발전소는 설비의 개보수가 
중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 개혁․개방에 따른 청진의 중단기 과제
청진은 금속, 기계, 광업, 전력, 화학, 건재 등이 주요 산업인데, 분석결과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모두 1보다 큰 산업은 화학석유, 야금, 기계금속, 건설운수통
신업 등으로 나타났다. 남포나 원산에 비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진 청진에 있어서는 중단기적으로 기존의 기계금속부문의 생산정상화와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경공업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청진의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기존 기계부문의 주요 공장 현대화 사업을 우
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경공업부문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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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시들의 산업구조 정비와 산업인프라의 중단기 과제>
도시 중단기 육성산업 산업인프라입지개발 철도․도로 항만 전력
남포
경공업(섬유,전기
․전자) 및 일부 
기계, 금속
수출보세
가공공단
(섬유,전기․
전자) 조성
남포항 배후 
철도․도로
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컨테이너
부두개발
평양화력발전소, 
미림갑문, 
봉화갑문, 
남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원산 경공업(섬유, 수산가공) 
수출보세가공
공단(섬유) 
조성
원산항 배후 
철도․도로
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장진강, 
부전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청진
경공업(전기섬유, 
식품), 일부 기계, 
건설운수통신
기존 
기계공장 
정비 및 
경공업공장 
건설
청진항 배후 
철도․도로
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선봉, 
청진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서두수, 부령 
수력발전소 
개보수
기존 공장들의 현대화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청진항 배후 
철도 및 도로망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진항의 항만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하역장비의 해당부품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진지역의 기존 화력, 수력발전소들은 발전설비들의 전면적인 개
보수가 중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4.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투자비용과 효과
본 연구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세 도시의 교통 및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비용과 투
자가 이루어질 때 발생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세 도시의 상대적인 
건설투자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남포, 원산, 청진의 철도․
도로․항만․전력부문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개선’의 
의미는 산업생산기능의 정상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정비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전면적인 시설정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철도와 도로, 항만, 전력
부문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종합해 보면, 남포와 원산 그리고 청진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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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억 원, 3,054억 원, 1조 807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진의 경우에는 항만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도 타 도시들에 비해 많은 투자비용이 소
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남포의 생산액은 9,608억 원∼9,695억 원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의 경우에는 3,648억 원∼3,661억 원, 청진의 생산액
은 1조 2,784억 원∼1조 2,804억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
과에 있어서 남포의 고용 유발규모는 36,645명∼36,974명, 원산과 청진은 각각 
13,463명∼13,487명 및 38,374명∼38,432명으로 추정되었다.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투자비용 및 경제적 효과>
(단위 : 억 원, 명)
산 업
남포 원산 청진
Meade
(1997)
신동천․
이영선
(1997)
Meade
(1997)
신동천
․이영선
(1997)
Meade
(1997)
신동천․
이영선
(1997)
투자비 6,817 3,054 10,807
생산액 9,694.84 9,608.46 3,647.95 3,660.73 12,803.79 12,784.04 
고용자수 36,974 36,645 13,463 13,487 38,432 38,374 
생산액/투자비 1.42 1.40 1.19 1.20 1.18 1.18
고용자수
/투자비 5.42 5.38 4.41 4.42 3.56 3.55
철도․도로, 항만 전력 등 산업인프라부문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가 필
요한 청진의 경우 생산액 및 고용창출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
자액 대비 생산액과 고용창출을 비교해 보면 남포시의 산업인프라 투자가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포와 평양지역을 우선적인 투자대상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북한의 산업인프
라 개발 우선순위 설정시에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확충방안
남포와 원산에서 중단기적으로 수출보세가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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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만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청진에서 중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는 기계공장 현대화 역시 배후 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세 도시의 항만 하역
시설의 개선과 배후 철도, 도로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단기 사업들은 
장기적인 북한 항만물류시설 개선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개발 구도에는 현대화된 물류단지 조성과 더불어 산
업, 유통, 국제교류, 상업, 주거, 관광, 여가기능까지 포함한 배후 복합단지 조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도시의 전력과 항만, 철도 및 도로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력부문의 경우에는 외국 민간자본의 직접적인 참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차원의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극동러시아지역으로부터 전력공급망을 청진지역까지 연결하
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포와 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에 불리한 청진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이나 교통시설의 개선에 참여하는 외
국 민간기업에게 광산채굴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방안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과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군사안보적 측면과 대규모 투자재
원의 조달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
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들이나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우선적으
로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경제개발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
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국제협력과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중단기 국제협력 과제로서 ‘경제특구를 중심으
로 한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시범적인 중소형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대북 
산업인프라 투자의 제도적 여건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장기 국제협력 과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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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자본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단기적으로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는 핵무기 등 북한
의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시설개발 의혹이 제
기되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대상으로 중소형 화력발전소를 다수 건설하고 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협력과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에 있어서는 현재 남북한간에 협력사업
으로 이미 추진중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에 걸쳐 입지하고 있는 주요 공업도시의 산업인프라 확충
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경의선 철
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남포의 인프라 확충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며, 원산의 인프라 확충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금강산관광개발사업
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중심의 남북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을 
남북경협의 공간적 기본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포, 원산, 청진항의 인프라개발이 필요하며, 인프라 개발 지
원 측면에서 철도청,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철도, 도로, 
발전소 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인프라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
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관련국책연구기관, 전경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
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칭 ‘남북인프라협력기획단’)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북 인프라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러한 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62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김영봉 연구위원
본 연구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자원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 남북한 교류
협력지구조성 및 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통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
의 체계를 도표화하였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
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망 연결, 재해방지 및 수자원공동 이용,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농업․관광․어업 등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
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2장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과 의의” 에서는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
의 설치 과정과 관리기관,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이론적 배경 등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평화벨트의 위상을 국제법적 측면, 남북당사
자간의 합의 측면, 지정학적․공간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의 구축측면에서 매
우 의미가 깊다. 평화벨트의 개념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를 견인 내지 조성하는 지대’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평화벨트(Peace Belt)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 특별히 설정되는 공간으로,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
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 정책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주변 남북한 접
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지역, 나아가 세계가 함께 만
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다.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은 남북교류협
력의 활성화,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환 및 통일기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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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경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동북아 경제협력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3장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 여건의 변화”에서는 경의․동해선 
연결의 의의 및 영향과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을 인문․자연환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다.
경의․동해선 연결의 의의 및 영향에서는 교통망 연결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분
석하였는데, 우선 경의․동해선 연결의 의의 및 기대 효과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신뢰회복,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 교류증진을 통한 경제협력의 가속화, 남북교류협
력의 기반 마련, 국토의 중심성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교통망 연결이 접경지역 평
화벨트 구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군사적 대치지역에서 협력지역으로의 전환, 교
류협력지구 설치여건 조성, 상호신뢰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제적 협력사업의 추진에 의한 세계평화의 장으로의 발전 등이다. 
교류협력의 여건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일반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비무
장지대의 면적과 동서간 길이,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망, 북한의 접경지역
에 대한 관리상태 등을 고찰하였다. 현재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이다. 기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임남댐 관련 협력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로는 남북한 관계 및 제도적 측면, 협력
사업 및 환경보전 측면과 함께 북한의 핵 문제 및 군부의 반대 등을 어떻게 극복하
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긴장완화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남북한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한 대규모 군대의 
배치, 군사시설 및 각종 폭발물 등의 설치로 인해 교류협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
으며, 이들 시설의 제거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국제적으로도 자연환경의 보전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 보전 차원에서 교류협력지구 조성과 협력사업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4장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서는 국제적으로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던 지역에서의 평화조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실제로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평화벨트 구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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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적 비무장화지역의 경우는 파리평화조약과 Aaland島
의 비무장화, 영․러협정과 비무장 중립지대, 1차 대전 후 독일과의 휴전협정, 베르
사이유 강화조약과 라인란트(Rheinland)의 비무장화, 로카르노조약과 라인란트 비
무장화의 국제적 보장, 터어키 해협과 비무장지대, 베트남평화조약과 비무장지대,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과 중간 완충지대 등이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사례
로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평화벨트화, 남북예멘의 접경지역 공동이용, 중국․대만 
양안지역 교류협력 등이다.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사례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정치적․군사적
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평화벨트화 내지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전제 하에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로, 남
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먼저 제공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로, 먼저 남한은 북한측이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에 호응해 
나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꾸준히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합의를 통
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로, 남북한이 합의를 하기 전까
지는 우리측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함으로써 평화적 이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제5장 “평화벨트구축을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에서는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 기존제안 및 계획의 검토, 협력지구 및 사업을 선정하였다.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기준
하에 선정하였다. 기본방향은 첫째, 남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
한 협력지구 및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을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
진에 두고 추진한다. 셋째, 국토 중심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을 감안한다. 넷째, 비무장지대를 중심
으로 한 주변 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과 관광자원으
로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
발굴 및 보전 작업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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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지구의 선정은 교통의 중심축 형성가능지역,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남북한 접경지역, 생활권의 중심지역, 국제적 업무단지 기능 수행 가능지역,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안된 교류협력 대상지역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이
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평가 대상지역은 옹진군 백령면지역, 연평면지역, 강화군 
교동면지역, 파주시 장단면지역, 철원군 철원읍지역, 고성군 현내면지역 등이다. 6
개의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여건, 경제적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
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 제반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최
종적으로 파주시의 장단, 철원군의 철원읍, 고성군의 현내지구를 남북협력지구로 
선정하였다.
협력사업의 선정은 1단계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SWOT 분석을 통해 잠재력 
및 현안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교류협력추진상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으며, 3단
계에서는 교류협력추진의 기본방향 및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협
력가능사업을 도출하였다. 이어 최종적으로 도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
평가 기준을 설정한 후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아가야 할 시급한 현안,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
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으로 설정한 다음 대상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사
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및 수자원공동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
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의 사업들이다.
제6장 “평화벨트 구축 추진 및 제도적 지원방안”에서는 사업의 추진 전략, 단계
별 추진방안, 협력지구 조성 및 유망사업별 세부추진방안,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사업의 추진 전략으로는, 단계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켜 나아
가며, 개별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상호연관성을 활용한 사업의 연계 추진을 시도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담당할 남북한 당국간의 별도 기구 구성, 국제기
구 및 국내외 NGO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하였다.
추진단계는 북한의 대외개방 정도에 따라 개방추진기(평화벨트 준비기), 개방확
대기(평화벨트 형성기), 개방정착기(평화벨트 완성기)로 구분하였다.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개방을 위한 준비의 단계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개방지역
도 체제상에 부담이 적은 변방지역을 지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미진하여 상황이 
다소 불확실한 현재와 같은 상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협력사업은 여건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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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교통망의 단계별 복구 및 확충,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 홍수 및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벨트화를 착수한다. 개방확대기는 북한이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방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며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수립과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는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비무장지대 등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산업협력 및 문화․역사자원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
을 수립하고, 평화벨트를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한다. 개방정착기는 북한이 대내
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를 위한 
서부연안지역의 경제특구설치,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
릉에 이르는 동해안 관광벨트조성, 서부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단지 조성 등 평화
벨트의 완성, 국제기구 유치,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
트를 구축한다. 
협력지구 조성 및 유망사업별 세부추진방안에서는 접경지역내 남북한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과 주요협력사업을 구상하였다. 교류협력지구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파주시 장단면 일원, 철원군 철원읍 일원, 고성군 현내면 일원이 입지여건상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주요협력사업은 남북한 교통망연결,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 이용, 자연환경보
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이다. 교통망 연결에서는 
1단계에서는 경의․동해선 철도와 국도 1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고, 2단계에서는 
경원선 철도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금강산 철도, 국도  5호
선과 31호선, 그리고 김포와 개풍, 강화군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 사이의 연육교를 
연결한다. 재해방지 및 수자원공동이용에서는 우선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임남
댐과 평화의 댐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에서는 비
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생태공원 조성, 임진강유역 산림녹화 등의 사
업을 추진한다. 산업협력에서는 농업협력, 수산업협력, 공업협력, 관광협력 등을 추
진한다.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궁예도성의 발굴․
복원, 임진강유역과 파로호상류의 선사유적지 발굴․복원, 기타 개성과 강화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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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적지와 국토정중앙점 등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서는 우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관련제도의 정비 및 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협력사
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정부차원의 협의 기구 구성 및 연락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남북한 양측의 기존제도들을 정비하여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의 경우,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가칭 ‘남북한평화벨트조성지원법’)을 제정하거나 기
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측은 이 지역
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특구’와 유사한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한 ‘접경지역
교류협력특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선언 
및 이에 대한 핵사찰 등의 문제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결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
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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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채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최근 태풍이나 집중호우, 화재 등 급증하는 도시재해에 의해 많은 지
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작년 8월의 태풍 “루사”와 금년 9월의 태풍 “매미” 등 
남부지역과 동해안지역을 휩쓴 태풍에 의해 도시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금
년 2월에는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의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 또한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도시방
재 대책, 특히 도시계획 측면의 방재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재도시만들기”는 매
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재도시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일본을 사례로 하여 방재도시만들기의 운영실태를 검토
하고, 향후 우리나라 도시방재, 특히 방재도시만들기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해 특성과 도
시방재관련 이론정립, 일본의 국토방재체계와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등을 연구
내용으로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서론과 4장의 본론, 결론 및 제안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 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등
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초점을 ①도시
방재 내용 중 도시계획측면의 방재대책인 “방재도시만들기”, ②도시재해의 유형 
중 풍수해나 화재, 지진재해에 집중, ③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에서 지구단위의 미
시적 공간을 중요시 하는 것 등의 3가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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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방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후 다음에 국내 및 일본의 도시방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도시재해 특성 및 도시방재관련 이론정립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해의 특성 및 도시방재관련 이론을 정립하였다. 먼
저, 우리나라 도시재해의 특성에서는 우리나라 도시방재가 가지는 특징 및 한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도시방재, 특히 도시계획 측면의 방재대책인 방재
도시만들기가 매우 취약함을 알았다. 
다음, 도시방재관련 이론정립에서는 재해 및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
재체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재해 및 방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아직 확실
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도시방재 관련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
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방재도시만들기의 구성 및 위
상을 살펴보고 그 구성요소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시방재를 도시의 방재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계획을 통칭하는 도시방
재계획과 이와 같은 도시방재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계획을 주 
대상으로 좁혀서 정의하는 방재도시계획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방재도
시계획을 법정 도시계획 측면을 강조하여 다루는 방재도시계획과 법정 도시계획 
이외의 비법정계획이나 사업, 그리고 사전의 조사․분석까지를 망라하는 방재도시
계획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중 후자의 폭 넓은 개념을 특
별히 방재도시만들기라 칭하고 본 연구의 대상범위로 설정하였다.
제3장 일본 도시방재의 위상 및 일반적 특성
본 장에서는 일본의 국토방재체계를 재해대책 관련 법률과 방재관련 조직, 방재
관련 계획을 통해서 파악하고, 국토방재체계상의 도시방재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국토방재체계는 다양한 법률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해대책
기본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각종 관련법과의 연계속에서 국토방재를 담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토방재체계상의 방재관련 조직은「중앙방재
회의­도도부현방재회의­시정촌방재회의」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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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방재관련 조직체계에 따라 방재관련 계획이「방재기본계획­방재업무
계획․지역방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방재계획은 도도부현 지역방재계
획과 시정촌 지역방재계획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도시방재는 이와 같
이 국토방재체계 속에서 시정촌이 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방재도시만들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레벨에서의 종합
적인 방재대책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도시레벨의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본 장에서는 일본의 도시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를 조
사․분석, 법․제도, 계획, 사업, 조직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각 
분야는 일반적인 방재도시만들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방재만을 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에서는 도시별 재해현황이나 향후의 재해예
측을 통해서 풍수해나 지진․화재 등의 재해시 공공이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각종 방재관련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방재도시만들기 법․제
도에서는 이들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으로서 도시내 건축물에 대한 방재성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방재가구정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하천 및 하안정
비를 위한 법률을 보완하였다.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에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방재도시만들기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의 지침에 따라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방재도시만들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방재도시만들기 사업에서는 종전의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진재해나 화재, 풍수해 등 재해유
형별로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주변 관련사업과 일
체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전체의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았
다. 그리고, 방재도시만들기 조직 및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방재가구추진기구 등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방재도시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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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 운영실태
본 장에서는 도시 내의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구레벨의 방재마을만들기를 
조사․분석단계부터 법․제도, 계획, 사업, 조직까지 분야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
다.
그 결과,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조사․분석에서는 방재도시만들기 조사․분석과 
달리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환경 맵(Map)이나 홍수 해저드 맵(Hazard Map), 
피난소 맵(Map) 등을 도면위주로 작성하여 지역주민이 긴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법․제도에서는 구 단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지구 방재마을만들기를 지원하
고 있음을 알았다.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계획에서는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이나 임의계획 형태
로 수립되는 「방재마을만들기계획」등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구레벨의 방
재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도시레벨의 방재도시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나 독자적인 차원에서 지구 방재마을만
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레벨의 방재도시만들기 계획과 같이 한신․아
와지 대지진 이후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지구 방재마
을만들기 조직에서는 임의의 주민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주민 자치조직을 활용하
여 방재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지구 방재마을만들기 조직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제6장 결론 및 제안
본 장에서는 끝으로 결론과 정책제안을 하였는데,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
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제안에서는 일본의 방재도시만들기의 운영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방재도시만들기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①방재도시만들기의 위상보완을 위한 방안, ②방재도시만들기의 내용보완을 위한 
방안의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①의 세부방안으로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의 제도화, 도시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방재계획의 역할 강화, 방재도시만들기 
관련 각종계획의 상호연계를 강화를, ②의 세부방안으로서 도시계획에서 도시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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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사․분석의 강화, 재해실적이나 재해위험도 등 방재관련 도면의 작성, 지구
레벨의 방재도시만들기 법․제도를 강화, 방재도시만들기 계획내용의 충실화, 방재
도시만들기와 연계된 사업제도의 다양화, 방재도시만들기 지원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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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안
계기석 연구위원
최근 일부 지방대도시에서 도심의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전체의 발전을 저
해한다고 하여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는 급속한 도
시화로 인하여 늘 팽창하고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
이 경주되어왔기 때문에 도심의 쇠퇴는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도심을 대상
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은 도심재개발사업이 유일한데 이것은 도심의 쇠퇴방지 또
는 재생보다는 도심공간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주목적이었다.
도심은 도시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최상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이다.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이 차지하는 위상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도심재개발이라는 
제도적 수단만으로 도심의 쇠퇴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 필요한 것이다.
1. 서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대도시 도심쇠퇴의 양상과 원인에 입각하여 도심의 쇠
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기능의 활성화와 쾌적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모색함으로써 도심지역이 지속적으로 해당 도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함이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존의 도심연구를 통하여 도심지
역의 기능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도심쇠퇴방지를 위한 기능활성화
와 쾌적성제고의 복합적 고려의 논리적인 근거를 모색한다. 둘째는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 도심쇠퇴의 실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도심에 대한 주민의식 및 행태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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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심쇠퇴의 원인을 종합한다. 셋째는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
으로서 국내의 관련제도와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는 도심쇠퇴
방지의 기본방향과 전략의 제시로서 주제별(기능활성화 및 쾌적성제고), 도시유형
별로 시행방안, 개선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
도적 수단을 검토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없는 도에서는 해당 도의 수위도시 등으로 하였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양, 청주, 전주, 포항, 춘천, 여수, 천안, 마산, 제주 등 총 16개 
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적 범위는 도심쇠퇴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
반부터 최근까지로 하였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도심성장 및 쇠퇴이론, 도심쇠퇴
방지를 위한 접근논리 등은 기존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토하였고, 지방대도
시의 도심쇠퇴양상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식과 행태 그리고 도시별 도심의 기능성과 쾌적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2. 도심지역의 기능과 변화이론
도심지역(urban center)은 도시 내에서 대체로 지리적 중심지이며 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능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이다. 도심지역은 고도의 중심상업․업무기능이 
집적해 있는 도심중핵부(core)와 지원기능을 갖는 도심주변부(frame)로 구성된다. 
도시는 도심인구, 비도심인구 및 전체인구 사이의 상대적 변화양상에 따라 도시화, 
교외화, 탈도시화, 재도시화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한다. 도심지역은 이 중에서 교
외화나 탈도시화의 단계에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여 교외지역에 비해 쇠퇴하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대체로 도시전체의 인구는 증가하는 가운데 
비도심지역의 인구증가현상이 도심보다 현저히 높은 양상을 보임으로 교외화 단계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도시내에서 탈집중화와 재집중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에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탈집중화 때문에 주변지역이 새롭게 구축
되는 한편 재집중화 때문에 도심지역의 세계화가 촉진된다.
도심지역도 도시발전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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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될 것이다. 도심지역이 지속적으로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하
는 도심기능을 파악하여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기산업사회
에서는 도심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의 쾌적성(어메니티)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도심의 쾌적성 증대는 도심쇠퇴방지의 
근본적인 전략인 것이다.
기능의 활성화와 쾌적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적 요소를 개념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성․중
심성․상징성․교류성을, 쾌적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편리성․환경성․심미성․문
화성을 특징적 요소이자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3. 도심지역 변화의 양상과 원인
1960년대부터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대도시의 인구와 시
가지 전체는 급성장해왔지만 이에 비해 도심의 변화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첫째, 
지방대도시 도심이 겪고 있는 주요 쇠퇴양상은 인구의 감소현상이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지방대도시의 경우 최근 20년 간 도심상주인구가 큰 폭으
로 감소하고 있는데, 시 전체인구가 증가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심의 인구비중
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심의 노령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고 있는 점도 인구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둘째,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
화 현상으로서 도심의 인구감소 및 기능적 쇠퇴에 따라 물리적 기반의 불량화와 
수급 부조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방대도시의 도심 내 도시계획시설의 미
집행 비율이 높고, 도시개발정첵에 있어서도 도심의 상대적 소외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셋째, 상업․업무활동의 감소현상을 들 수 있다. 도시활동을 나타내
는 주간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심의 
사업체수도 감소하면서 도심의 공시지가가 부분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도심이 해당되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심지역 변화에 대한 주민의식과 행태 그리고 도시별 도심
의 기능성과 쾌적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도심에 대한 이미지
는 부산, 제주, 여수, 청주, 수원이 양호하였으나 춘천, 인천, 천안, 마산 등은 부정
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로는  ‘쇼핑과 만남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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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함’, ‘교통이 편리함’ 등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는 
‘건물들이 노후함’, ‘교통이 불편함’을 지적함으로써 교통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특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심의 쇠퇴라고 여겨지는 현상으로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상점의 감소 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시 외곽의 과도
한 신시가지 개발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기능은 상업기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화․여가기능을 꼽고 있다.
각 도시별로 도심의 기능성과 쾌적성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기능성은 대구, 부산, 
여수, 청주, 광주, 전주의 순으로, 쾌적성은 수원, 부산, 대구, 제주, 청주의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과 쾌적성을 평균한 도심의 종합적인 수준은 대구, 
부산, 수원, 청주 등이 상위에 위치하고 춘천, 천안, 울산, 마산 등이 하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지역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과도하고 인위적으로 행정구역 또는 시가지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도시개발수요 충족을 위해서 기성시가지보다는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을 서둘러왔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정책에 따
른 도심기능의 균형적 분배가 아닌 일방적 유출이 심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직된 도심공간구조로 기반시설의 확충이 극히 곤란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화, 지
방화, 정보화 등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재개발에 의하여 도심이 정비됨에 
따라 도심기능의 단순화를 초래한 점도 도심쇠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국내․외 도심활성화 정책 및 사례 분석
우리나라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면 2002년까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직접
적인 제도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도심 및 시가지 정비”가 포함되고,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환
경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
전히 물리적 시설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
라 경제적․문화적․사회적인 측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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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도시별로 도심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도심활성화
의 논의가 적기에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활성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도심활성화 대상지역도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도심쇠퇴의 원인을 물리적 
시설의 이전이나 노후화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여 도심활성화전략도 물리적 시설의 
대체와 공간개발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심쇠퇴를 전남도청의 이전문제와 연계
하여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원활한 개선대책의 결정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교외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의 물리적 재개발 위
주의 도심정책에서 1990년대의 종합적 성격의 도심재생(Urban Regeneration)정책
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일본은 1998년에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여 민관협력조
직인 도심관리기구(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통해 다양한 사업추진방식
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02년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
시재생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지정하는 등 기존도시의 사회․
경제활동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영국
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쇠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주요안건
으로 채택된 바 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사업을 펼쳐온 바가 특징인데 이 밖에도 기업유치지구
(enterprise zone), 도심관리기구, 도심재생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5. 도심지역발전의 방향과 전략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쇠퇴의 실태와 원인에 비추어 볼 때 도심지역의 발전을 위
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시전체의 공
간구조차원에서 도심활성화 전략의 강구가 필요하다. 도심지역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재생전략은 한계에 부딪치거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
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통하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간 도시기
능의 적절하고 모순되지 않는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도심의 재생은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심문제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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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구조의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도심의 기능성 측면과 쾌적성 측면이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지구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도심전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단과 선도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기본적 주제인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천력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체계있게 구상
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의 유형에 부합된 전략의 강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심문제는 일반화
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므로 문제의 양상이나 잠재력에 따라 차별화되
는 시책이 동원되어야한다. 특히 도심쇠퇴의 원인, 도심인구의 변화양상, 도심의 
기능성과 쾌적성 정도에 따른 유형별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도심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계획 및 집행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집행수
단의 대표적 사항으로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집행력을 갖는 민관협력형 도심관리조
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도심의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어있고 이해관계가 복
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도심활성화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도심활성화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또한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쾌적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다. 우선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기능이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다양성, 중심성, 상징성, 교류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성은 이용계층 및 거주민의 
다양화, 상업기능의 다각화, 개발유형 및 수법의 다양화, 도시활동의 다양화를 전략
으로 하고 있고, 중심성으로는 도심위상의 제고, 중심적 기능의 유치, 도심업무기능
의 강화 및 재생을, 상징성은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 도시상징성 제고, 도시
대표행사 개최 등을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류성을 위해서는 주민참
여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의 대표 공간, 타지역간 또는 국제적 교류 중심지, 지역내 
교통중심지로서의 여건개선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쾌적성 제고를 위해서는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을 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편리성의 전략은 도심접근의 편리성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
을, 환경성은 도심내 생태계 보존 및 회복, 오픈스페이스 정비 및 생활환경과의 연
계를, 심미성의 전략으로는 건축물 유형 및 형태의 개선, 가로환경 및 공공공간의 
디자인 개선을 들 수 있고, 문화성을 위해서 도심의 역사자원 보전, 도심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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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고양을 추진전략으로 들 수 있다.
16개 대상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능활성화와 쾌적성제고 방안 제시를 위해 도시
를 유형화하였다. Berg의 도시발전단계론에 따라 시 전체 인구변화와 도심인구변
화의 상대적 비교에 따라 5개의 도시유형으로 나눴으며, 이들 기준을 다시 종합하
여 시 인구 증가형 및 시 인구 감소형의 2가지 도시유형에 따라 도시를 구분하였
다. 각 유형에 대해서 기능성․ 쾌적성의 수준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연구대상 도시를 유형 Ⅰ-A에서 유형 Ⅱ-C까지 구
분하였다.
    평가기준
유형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기능성 높음
쾌적성 높음
기능성 낮음
쾌적성 높음
기능성 높음
쾌적성 낮음
기능성 낮음
쾌적성 낮음
유
형
Ⅰ
시 인구 
증가형
유형 Ⅰ- A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유형 Ⅰ-B
(인천, 수원, 
제주)
유형 Ⅰ- C
유형 Ⅰ-D
(대전, 울산, 
천안, 마산, 
포항, 춘천, 
안양)
유
형 
Ⅱ
시 인구 
감소형
유형 Ⅱ- A
(부산) 유형 Ⅱ-B
유형 Ⅱ- C
(여수) 유형 Ⅱ-D
또한 도심문제 개선을 위해서 도시유형별로 정비 및 관리방향을 강구하였다. 유
형Ⅰ은 도시권 전체의 성장은 계속되지만 이러한 성장이 비도심지역에 집중되는 
유형이므로 도심과 비도심간 지속적인 도시성장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유형Ⅰ 중에
서 기능성과 쾌적성이 모두 높은 유형Ⅰ-A에는 대구, 광주, 전주, 청주가 해당되고 
도심의 문화적 기능을 보강하여 도심위상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유형Ⅰ-B는 
기능성이 낮고 쾌적성은 높은 인천, 수원, 제주로서  도심의 업무기능 유치 등 중심
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 Ⅰ-D는 기능성과 쾌적성이 모두 낮
은 유형으로 대전, 울산, 천안, 마산, 포항, 춘천, 안양이 포함되고 종합적 차원의 도
심활성화 정책이 가능한 전담기구 설치를 요한다. 
유형Ⅱ는 전체 도시의 성장이 안정형으로 돌아선 도시들을 말하며 도심과 비도
심간의 기능분담이 상당부분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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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A는 기능성과 쾌적성이 모두 높은 부산이 해당되며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핵심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한
다. 유형Ⅱ-C는 기능성은 높으나 쾌적성이 낮은 유형으로 여수가 해당되며 도심내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쾌적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은 도심활성화종합
계획의 수립, 도심관리조직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 촉진, 도시활성화사업방
식의 다양화, 도심활성화 관련법률의 종합화 등을 들 수 있다. 
도시별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방안과 실
천적 수단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종합정비계획(예를 들면, 도심활성화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도심관련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정부, 지자체, 주민, 기업, 
공공단체 등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도심관리조직(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의 파트너십 형성은 도심활성화가 
공공 또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심활성화는 지속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도시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도심관리조직은 불비
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주민, 기업이 독립적으로 참가하기보다는 서로 연대하
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과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여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균일적, 단발적 재개
발사업과는 차별화되는 방식이다. 개별 사업별로 사업수지를 고려해서 단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형 사업뿐만 아니라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쾌적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유인해가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필요한 것이다. 도심재개발사업이 프로젝트형 사업이라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요구를 수렴하면서 개발 및 정비의 방향을 세우고 사업내용을 수정하면서 관련사
항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프로그램형 사업인 것이다.
도심활성화를 촉진․지원하는 법적 체계의 정비이다. 도심활성화 수단들을 도심
과 관련되는 기존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특별법에 종합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보다 실행력있는 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은 국토계획법의 기본적인 토지이용원칙을 수
용하면서 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 도심활성화사업 인정, 도심관리조직의 설치, 정
부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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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정비사업방식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의 자생적이고 
창의적인 지원 수단의 강구를 위해 지자체별 조례제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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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박영철 연구위원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다양한 입지정책을 분석한 다음 지식기반산업에 속하
는 기업들의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입지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입지관련 시책의 특성과 문제
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주요국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과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찾아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주요국에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 등 개도국의 사례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의미있는 입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있어서는 현행기업만으로는 분석결과에 한계가 있어 도
산기업을 조사에 포함으로써 조사의 효과성을 증대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지식기반
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할 뿐만아니라 성장단계별로도 구분하였다. 상기를 종합하여 
정책개선방향과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
울러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음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지식기반산업의 개념과 입지특성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이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
로 활용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식기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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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약적 산업과 대비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은 성격상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입지특성을 가진다. 첫째, 강한 집
적성향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관련 산업 또는 기술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교환하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비공식적 대면접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집중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전통적 공업집적지가 갖고 있는 입지환경상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기존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도시에의 집중 경향이다. 
도시가 갖고 있는 고밀도의 복합성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지식기반산업은 90년대 이후 IT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지식
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모두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성장률을 크
게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입지분포를 보면 수도권의 집중도가 두드러진
다. 과반수의 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도
권 집중은 더욱 심하다. 비수도권지역 중에는 중부권과 경북이 상대적 성장하고 있
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업종별 집적도의 차이가 관찰된다. 
제3장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과 제도의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지시책은 각 부처별로 매우 다양하게 추
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초점을 가지고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테크
노파크 등 물리적 인프라 공급과 함께 벤처기업집적지구, 창업보육센터, 공동기술
개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혁신능력제고를 위한 산학연계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단지지원특별법, 중소기업육성및제품구매촉진법, 정보화촉진
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다기한 정책가운데 일부는 실효성이 있었는데 비해 일부는 실효성이 
없으며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도 있다. 특히 부처별로 각기 상이한 목적을 위하여 
성립된 정책이어서 내용은 유사하지만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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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지시책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1980년대부터 제기된 첨단산업육성, 대학과의 연계 등과 관련되어 
형성된 시책을 지식기반산업 시책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은 상호간의 연계와 효율적 집행을 어
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책들의 연관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처간, 시
책간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4장 외국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싱가포르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을 살펴보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식기반산업을 지역혁신체계와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을 통하여 육성하고 있다. 클러스터 정책은 기업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의 기관 및 제도 간의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양한 소기업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기술, 기능, 정보, 고객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한다. 
둘째, 지역기반없는 인위적인 집적지의 조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
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는 시장기제내에서 정부지원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정부정책은 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심
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는 소규모의 점진적, 단계적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과학단지 중 규모 10만 평 이하가 전체의 51%를 차
지하고 있다.
제5장 실증분석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성장율 등을 감안하여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IT,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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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ET 산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기업특성, 입지환경, 입지시책 평가 등에 대해 조
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는 현행기업과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은 생잔율이 짧음을 감
안하여 도산기업도 별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지식기반산업과 시책의 연계
성 파악,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 분석, 성장단계별 등에 따른 효과분석 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이 크게 관여되어 있다. 
입지특성을 보면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집중이 높다. 이는 대
도시 지향적이되 거대도시 지향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입지유형의 경우 업
무용빌딩이 가장 많으며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입지
정책은 중기청 또는 시군구 방문에 관련되는 시책이 효과가 크다. 방문사유는 행정
적 처리가 많다. 제도별 이용정도를 보면 창업보육센터의 이용이 가장 크며 소프트
웨어 진흥센터 등 특정업종과 관련된 사업, 중기청의 핵심사업인 벤처타운조성사
업,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등 생산 관련 사업의 이용율과 효과가 높
다. 입지정책 방향으로는 기술인력확보, 행정 간소화, 창업지원, 지원센터 설립 등
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집적지의 필요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입지지
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방대도시에서도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업종으로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단계와 성숙단계의 사이
를 연계하는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단계의 기업을 정착 그리고 성숙단
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주는 시책이 필요하다. 셋째, 집적지 수요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에서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입지정책과 함께 지방대도시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
다. 다섯째, 지식기반산업 육성시책의 방향은 “하드”, “소프트” 등 관련 부문을 포
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6장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 방안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 입지시책은 첫째, 수요지향적인 입지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효율성에 기초
한 시장주도형 정책수단을 지자체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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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을 연계 및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
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입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
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간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업에게 필요한 입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업종
별 입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개념 적용,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국민임대산업단지 활
용,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 수용, 지구지정방식 활성
화, 기업지원 종합서비스기관설치 등을 추진한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정책의 파라다임을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또는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한
다. 둘째, 중앙부처내의 정책 연계시스템의 구축이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연계시스템의 마련이다. 넷째, 창업된 지식기반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입지시책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산업에 해당되는 기
업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정책의 내용과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여섯째, 지방대도시 
또는 지방중심도시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
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식기반산업을 수용하
기 위해 최근 도입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입지정책의 
근간이었던 산업단지 개발제도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하도록 질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도록 산업입지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
록 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생애주기
(life cycle)를 반영하는 입지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이외 대도시 또는 수
도권이외 지역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의 수용능력제고를 위한 입지정책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의 구체적 수단 및 실질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다양한 입지정책을 체계화하고 연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식기반산업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통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이루는 입지정책 모형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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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Ⅲ)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계획가들뿐만 아니라 일반경제학자들에 있어서
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작업량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의 지역간 연관
표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산업연관표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인 양의 자료
와 작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각종 지역파급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노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각 국책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이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도 
방법론 개발과 실용성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과 국책산업을 
포함한 34개 부문에 대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연구의 추진은 지역산업연관표의 유
용성을 인식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단편적
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항
시 이용될 수 있는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각 시도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전국의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5년 단위로 작성
되고 중간년도에 연장표를 만들고 있으며, 신뢰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도 통계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지역여건도 개발지역과 낙후지역,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국 시
도별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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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장은 연구배경, 범위, 필요성, 목적 등 연구의 기본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아
울러 기존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시도된 이 연구만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구하였다. 첫째, 1차 및 2차 연구에서 개
발된 다지역모형(MRIO)인 KRIHS모형을 개선하여 정밀도와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종수요 추정과정에서의 약식기법을 보완, 개선하고 아울러 
지역간 교역계수의 도출에 있어서도 방향성 포착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병행하
는 것이다. 둘째, 전국 각 시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6개 시도의 지역간 투입
산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1차 연구에서는 4개 지역에 한정된 시험적 모형적용을 
시도하였다. 2차 연구부터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의 2000년 지역간 산업
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셋째, 각종 계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각 지역의 특
성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모형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추정된 
계수가 지역의 산업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검증하여 추계된 수치
가 현실여건을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제2장 기존 지역산업연관분석 연구의 검토
제2장에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연관분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활용상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
고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표 작성의 방법과 유형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일반적
인 산업연관분석 방법이 지역산업연관분석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일지
역 산업연관모형과 지역간 산업연관모형 및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바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산업연관분석의 근저에 깔린 논리나 특성 등도 일
반개념과 더불어 살펴봄과 동시에 전국모형과 대비되는 지역모형의 특성을 구체적
으로 관찰하였다. 이 단계에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해 필요한 작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국산업연관표를 지역표로 변형하는 기법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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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사례의 검토
제3장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연구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이 연구의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설정하였다. 특
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정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 비조사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도입할 모형을 위하여 비조
사방법으로서 개발된 여러 기법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RAS
기법, 입지계수법, 생산물혼합법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RAS기법을 지역기술계수의 추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착
상을 얻게 되었다. 
지역기술계수를 바탕으로 지역간 교역이 반영된 지역투입계수를 추정하는 기법
에 대한 연구도 이 부분에서 검토되었는 바, 중력모형, 엔트로피모형, 지역상수방법 
등이 기존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중력모형에 의한 지역
간 교역의 추정 결과는 지역간 교역규모 자체보다는 지역간 교역의 상대적인 크기
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상수방법은 지역간 교역을 추정하는데 있
어서 지역의 수가 3개 이하의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으로 다수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엔트로피 모형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총수요와 
지역 내의 총산출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수 지역간의 교역을 추정하는 방
법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지역간의 교역추정치가 지역간 교역비용에 크게 의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검토된 방법 가운
데 적용가치가 높은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 KRIHS 지역간 산업연관모형 설정
제4장은 이 연구에 적용된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과 자료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모형의 설정방향과 최종단계인 지역투입계수의 산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모형은 단순히 전국기술계수를 조정하는 것에 더하여 지역
간 교역의 영향을 반영하였으므로 복합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기술계수의 
도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RAS기법을 이용하였으나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간편화 및 유연화를 도모했다. 즉 RAS기법에서 요구되는 중간수요자료 추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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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과 부정확성을 줄이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지역교역계수의 도출과정에서는 
지역상품균형기법이 기본이 되었으나, 화물운송통계 및 지역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방향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LQ기법과 단순히 상품수급관계만을 보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작업단계 요약>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법 ․RAS 모형 지역상품균형법, 엔트로피 모형, 중력모형 ․복합모형
산출물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지역투입계수
이용자료
․전국투입계수
․지역산출, 중간
투입, 중간수요
․지역상품수요자료
․화물이동자료
․지역연관자료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제5장 지역투입계수 추정
5장에서는 개발된 KRIHS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기술계수, 지역교역계수 및 지역
투입계수를 추계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 2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추정된 계수들이 대체로 서울, 인천 
등광역시의 도시적 특성과 경기 등 평균적 도시화 수준이 다소 낮은 도지역의 특
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서 서울시의 경우 농수산품과 광산품의 경우는 전
국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음식료, 섬유, 인쇄를 제외
한 전업종이 전국보다 낮은 계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전업종이 전국치
보다 높은 기술계수를 보인다. 이는 서울지역의 산업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
머지 15개 시도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역기술계수의 중간투입률도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투입계수 평균치는 0.02265인데 16개 시도
의 평균치는 0.02111로 약간 낮아 지역산업연관표의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
으며, 또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 등의 산업활동 특성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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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교역계수는 대체변수로 지역간 물동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간 
상품균형기법을 이용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각 산업부문별 생산액의 과부족
분을 계산하여 지역간에 순이입과 순이출이 발생한 수치를 추계하였다. 상품균형
기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간 이입․이출량을 결정한 후 지역간 이동량은 화물
의 부문별 지역간 이동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작성하였다. 이 교역계수를 이용하
여 기술계수를 조정하여 지역간 투입산출계수를 도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 결론짓고 이 연구의 한계
와 장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2000년 지역간 산업연
관표 작성연구로서 1, 2차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KRIHS 모형이 갖고 있는 RAS기
법, LQ기법 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함으로써 모형의 정밀도
와 합리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실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은행 28개 부문에 대한 지역자료 취득이 불가능하여 26개 부문으로 통합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부분의 왜곡과 지역간 교역계수의 과소추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다. 
3차 연도의 연구와 과연도의 연구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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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주목적 ․모형개발 ․모형정비
․지역확대 적용 시도
․모형의 실용화
․모형의 발전적 재정비
․지역간투입산출 여건의 
  비교분석
방법상
의 특징
․모형간 장단점 
고려
․지역 확대시 나타나
는 문제 점검
․모형의 일부개선(최종수요
  추계 및 지역교역계수 도출)
․자료적용확대
․지역별 특성파악
유발
계수
․4개지역(서울, 
인천, 경기, 기
타)
․16개 시도(서울,인
천,경기,강원,대전,
충북,충남,광주,전북
,전남,부산,대구,울
산,경북,경남,제주)
․좌동
적용
부문
․26개 부문
․104(26×4)․10
4의 표 작성
․좌동
․416(26․16)․416의 
계수표 작성
․좌동
유발
계수
․생산, 소득, 고
용 유발계수 추
정
․생산, 소득, 고용 
유발계수
․전방, 후방파급효과
․지역간 거래표 작성
․전후방 파급효과 분석
․생산, 임금, 고용 유발계수
․지역간 투입산출여건 
  비교분석
적용
연도 1998년 1998년 2000년
연구
형태 KRIHS 좌동
KRIHS + (한은 및 대학교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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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이동우 연구위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서 대도시권 또는 지역(region)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반면 지역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이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지역들 가운
데 어느 정도가 세계의 유수한 지역들과 경쟁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
스럽기만 하다.
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발추진체제로서 지역의 자립적 
경제발전체제를 상정하고, 새로운 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제권
역의 공간단위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시․도 구분이 
경제적 자립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도의 획정을 어떻게 바
꾸면 하나 하나의 지역이 자립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을 정리하여 두었다. 제2장에서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과 요건을 살펴
보았다. 세계화된 경제구조 가운데서 자립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란 어떤 지역
을 말하는지 고찰해 보고 그 요건을 규범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
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구분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에 지역구분을 
개편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심층․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자립성의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역구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새
로운 공간단위 설정을 준비단계로서 각종 경제활동의 시․군간 기능적 연계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제5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적 지역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공간단위의 범위설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
에서는 결론을 담았다. 각 장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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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 및 요건
제2장에서는 우선 자립적 지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주
체성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3대 구성요소
로 보았다. 주체성은 행정, 재정,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고, 국제경쟁력은 세계의 지역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인구규모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자립 요소 가운데 본 연구
에서 특히 초점을 둔 것은 국제경쟁력이다. 주체성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만 정
의한다면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공간단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hmae(1995)의 연구
결과와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계획 등을 참조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란 대
체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기
반을 갖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3장 외국의 지역 공간단위 개편사례
30개 OECD 국가 중 최소한 7개국에서 지역의 공간단위를 개편 또는 보완했거나 
논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별로 고유의 사정이 있지만 공통적인 배경으로
는 세계화와 분권화를 들 수 있으며 개편의 방향성을 보면 공통적으로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국가별로 새로운 지역단위의 규모 내지 설정기준
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16개 주를 9개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주의 인구최소규
모를 500만 명으로 잡고 있다. 현재는 인구 68만 명의 브레멘주, 인구 108만 명의 
자틀란트주, 인구 171만 명의 함부르크주, 인구 255만 명의 브란덴부르크주 등 상
당수의 소규모 주들이 있으나, 통합 후에는 인구 509만 명의 라인란트․자르주가 
최소규모가 된다. 프랑스는 국토계획에서 전국을 6개의 대지역으로 구분하는 계획
권역 개념을 담고 있다. 유역권에 기초하여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인구규모 등의 기
준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개발기구(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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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RDA의 관할구역은 대체
로 영국의 전통적인 지방구분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기준하에서 획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할 수도 있는 런던권과 South East지역을 분리하는 등, 
일부 권역 조정을 위하여 인구지표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준이 된 
인구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역시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지역블록을 
중심으로 47개 도도부현을 6∼12개로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
으며 이외에 체코, 헝가리, 폴랜드 등 동유럽국가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소수의 
대지역 중심적 행정구역체계로 개편되었다.
제4장 자립성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역구분의 문제점
현재의 16개 시․도별 지역구분이 갖는 문제점을 주로 경제․산업적인 자립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하되 지역 전문가들의 주관
적 견해로 분석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는 객관적 지표분석 결
과와 거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의 광역시와 경기도는 일자리가 부족하
여 주변지역에서 일자리를 공급받고 있다. 부산은 경남, 대구는 경북, 인천은 서울 
및 경기,  광주는 전남, 대전은 충남, 경기는 서울에 대한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 둘
째, 강원, 전북, 전남, 제주와 울산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자립기반이 취약하다. 강
원, 전북, 전남, 제주는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데다가 뚜렷한 특화산업이 발달하
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은 일부 업종에 대한 특화도는 아주 높으나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약점을 갖는다. 셋째, 산업기반이 취약한 곳은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교육수준도 낮아서 성장잠재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앞으
로 자립기반이 계속 약화될 우려가 크다. 넷째,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 하더
라도 대학이라든가 국제인프라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공급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경제적인 자립성을 제고하
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지방광역시는 산
업기반도 갖추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 자립성이 충분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여섯째, 지방의 도지역들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공급을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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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제5장 새로운 지역단위 설정을 위한 시․군간 연계분석
제5장에서는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을 위한 예비분석의 일환으로 통근권, 여객통
행권, 일반기업의 제품판매권, 금융서비스권, 통신판매권, 인구이동권 등 각종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시․군간의 기능적 연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근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은 무려 65개의 공간단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29지역은 복수의 시․군으로 구성되는 통근권이고 나머지 36개 지역은 
외부로의 통근이 거의 없는 비통근 시․군이다. 둘째, 시외버스 유동패턴을 기준으
로 하면 전국을 18개 공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춘천과 천안의 주변지역이 서울
권역으로 포함되고 있어 서울세력권의 공간적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
체의 제품판매망을 보면 전국을 3∼5개의 초광역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전업체 L사는 전국을 서울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3분하고 서울권
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서부권에는 충청권과 호남권 전역을, 남부권에는 영남권
과 제주도를 각각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택배사의 물류체계를 보면 대체로 광역
시와 주변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전통적인 권역중심의 배송구역체
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H택배사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6개 권역별로 배송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구이동권을 보면 서
울의 영향력이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권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인구이동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로 나타난다.
제6장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대안
제6장에서는 제5장의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의 경제권역을 설정하
여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우선, 시․군을 기본단위로 한 다음 통근권중심으로 이를 통합하여 전국을 28개
의 기초경제권으로 구분하였다. 기초경제권은 적어도 직․주연계, 즉 지역노동시장
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자립적인 권역이라 할 수 있다. 기초경제권은 광역경제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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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기초 공간단위가 된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단위 설정 대안>
            
광역경제권의 대안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시세력권을 기준으로 
한 7대 광역권이다.  7대 광역경제권은 현재의 16개 시․도에 대한 대안적 제안으
로서 하나 하나의 광역경제권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5대 광역권이다. 지
역의 최소 인구규모를 500만 명으로 잡고 이에 크게 미달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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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수도권과 광역광주권에 통합하였다. 셋째는 수도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3
대 초광역권이다. 충청권과 전라권을 통합하여 서부권으로 하고, 광역대구권과 광
역부산권을 통합하여 동부권으로 하면 이들 지역은 광역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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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
김태환 연구위원
최근 세계화의 확산과 지역간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역할 분담을 중요한 국가개
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 
기능별 접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 제도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전망에 부합하는 지역중심의 계획과 집
행,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고, 대내적
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중심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는 데 근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에서 지방분권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
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흐름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우선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정부의 바람직
한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하여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능적 측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지방분권은 인구 및 지리적 규모의 확장, 국가기능의 팽
창, 행정업무의 폭증과 행정기능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라 행정기능의 지역적 배
분과 기능적 분화 등 사회․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전통적인 행정서비스 즉 집행기능이외에 사업주체
로서의 기능, 지역공동체의 형성 기능, 대외적 기능과 역할의 중시 등으로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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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필요와 기회를 더 잘 알고 있는 지역에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지방정부
의 경험축적과 능력 증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분권화의 요
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지방분권 및 지역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례분석의 
준거로 삼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현황과 지방분권을 목표
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개혁의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외국의 중앙-지방역할 분담
의 기준과 원칙을 지방제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발
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분권화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의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
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중앙집권적 행정의 폐해를 치유하고 국가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화 개혁을 추진해왔다.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대대적 지방분권화 개혁,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의 연방제적 지
방분권화, 탈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국가들의 지방자치 재건, 1997년 집권한 영국 노
동당 정부에 의한 스코틀랜드․웨일즈․런던의 광역정부 부활, 일본의 성․청개혁
과 결부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은 지방분권화 개혁의 두드러진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효율성 제고, 세계화 및 정보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다양한 동인들에 의해 추진되어온 지방분권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정부개
혁의 핵심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지
역발전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GO(government office)라는 독립적인 기구조직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부서와 지방
정부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O는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GO를 통제하고 중앙부서와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책조정국(RCU : 
regional coordination unit)을 두고 있다. 특히 RCU는 각 부처의 정책을 지역단위
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추진방식을 수정하여 본성(중앙정
부)에서는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중점적으로 행하는 동시에 지방의 중앙사무
소(지방정비국)가 직할사업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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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중앙 본성에서 지방정비국에 대한 통제 관여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당해 지방정비국의 인사, 조직 등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비국은 지역간 소관공
공사업에 관한 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고, 사업간 조정도 하며 사업집행도 주체적으
로 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경제산업국도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지역사회와 경제산업성
을 연결하는 파이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의 통상 및 산업에 관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사례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역개발분야의 지방분권 현황
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먼저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현황을 인력배분, 재원배분, 기
능(사무)배분의 측면에서 OECD 국가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기능배분의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역할 분담상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수행측면을 분석하여 기능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복되는 집행기능의 이양을 추진하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
부 정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매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현행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1년 지
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의 제정과 지
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개별적 단위사무위주, 사후관리 부진, 재정적 지원 미약 등으
로 한계를 보여왔다. 
지역개발분야 기능분담 실태를 1994년 이후 도시계획,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의 
사무의 기능분담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이양
되었으나, 많은 부분 결정권한이 중앙에 남아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분권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지방분권의 필
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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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역할 분담의 명확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실행가능한 역할분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개발과 관련이 깊
은 5개 부문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지역개발관련 부문별 사례연구는 낙후
지역개발, 주택부문, 도로부문, 하천관리, 지역산업진흥부문 등을 고찰하고, 각 부
문별 중앙-지방 업무분담 현황,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이양 
및 지역화방안을 도출한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서의 현행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사무적인 성격이 강하므
로 관련기능 전체를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한 재정과 사업
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사업의 평가사무를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낙후지역사업의 효과성 제고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개발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택부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기준으로 주민선호, 외부성, 소득재분배, 
경기조절의 관점에서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주민선호가 높은 업무일수록 기초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외부성이 큰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
가 큰 업무, 전국적 기준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역할분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부문에서는 국도관리 기능의 개선을 위해 국도의 등급을 새롭게 구분하여 
보조간선도로 성격의 국도는 이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서 해당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내 도로의 병목현
상, 도로차수 불일치 등 도로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현실을 보다 더 
잘 아는 국토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천관리부문에서는 현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앙사무 및 위임사무 등을 지
방에 이양하여 하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
이 효율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천도 지정권은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관리권은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를 수행할 수 있는 집행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국가 단위
의 하천관리계획 수립이나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감독에 치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산업진흥정책은 향후 지자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로 변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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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중앙정부는 관련규제의 정비, 지역균형차원에서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지
원, 지자체간 조정과 협력의 유도, 전국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산업진흥 주체로서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클
러스터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내 거버넌스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에서는 역할 분담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중앙-지방역할 분담
을 위한 정책제안에서는 역할분담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정
책의 지역화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이 제나름의 특색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게 맡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중앙지방 역할 분담의 기준으로 보충성의 원칙, 기획성의 원칙, 권한과 책임의 일
치, 정책의지와 성과중심의 원칙, 일관이양의 원칙, 지방자립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주도의 정책 수행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수성 고려가 부
족하고 지역적 목표가 부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이양이나 정책의 지역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추진은 부문별, 기능별 접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개발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그 자체는 부처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그
다지 문제되지 않으나 동일지역에 대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앙부처간의 정
책조율기능이 미약한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개발업무가 기능별로 여러 부처에 다기화 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효과
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그 기능이 이양되거나 다양한 관련분야와의 
상호연계를 전제로 투자시기의 조정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는 지역통
합체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의 두 축은 중앙권한의 이양과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화이
다. 분권시대에 바람직한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을 위한 출발점으로 중앙의 기능
을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무, 중앙정부 밖에 할 수 없는 기능을 제외하
고 점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
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은 되도록 수혜자가 있는 지방의 지
지역 및 도시  107
역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 
지역단위 조직의 집행상 자율권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
브의 제공으로 정책을 선도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중앙정부 기능의 조정 통합체계 형성 등 새로운 전략적 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 
정책과정과 정책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 개선하는 기능을 강화하거나 정책
개발기능의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신정책입안기능 강
화 등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108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차미숙 책임연구원
세계화와 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변화의 요청에 직면해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주체 역할을 수행해왔던 중앙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되면서 경제․
사회발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역
할 변화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대는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거버넌스
(governance)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로 집약 표현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분권화시대에 지역단위 경제․사회발전시책의 추진에 있어 
정부계층 간,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
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1994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래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발전시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 소관부처에 의한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개별적인 접근방식은 지역발전시책이나 사
업 추진에 있어서 부처간 조정이나 지역단위의 중복적 사업추진 등 비효율성을 야
기하고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책이 추진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중앙주도적 지역발전시책 추진전
략과 접근방법은 분권형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제1장에서는 분권화의 진전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체계(regional 
governance system)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수
행방법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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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연계․운영 실태분석이고, 둘째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에 관한 이론과 해외사례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도출, 셋째는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중심의 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대안의 제시다. 이를 위
해 문헌조사와 자료분석, 면담조사, 기관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모형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과 관련한 이론으로는 정부계층간 
역할과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정부간 관계론(IGR)과 정부역할의 축소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을 다룬 거버넌스 이론(governance theories)이 있다. 이밖에 미시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네트워크이론, 협력이론, 민-관
파트너십이론 및 광역행정이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동향과 변화를 개관하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분권화에 의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층적 거버넌스이론(multi-level 
governance)과 지역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대두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인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거버넌스체계를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 
및 결정과정에서 중앙,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
력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체제”로 정의하였다. 분권화와 세계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실행체제로서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적 분석으
로 중앙정부 및 지역단위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연계 운영 실태분석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 실태분석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전국 및 지역단위의 추진체계와 연계 운영실태, 그리고 지방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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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단위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부
처별 지역발전관련 소관업무를 유형별로 검토하였다. 중앙정부 내 약 13개  처가 
지역발전시책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적․부문별․산발적으로 추
진됨에 따라 지역개발시책 추진 및 재원운용에 있어서 조정․연계 미흡, 중복적 시
책추진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서들은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 지역(공간)통합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시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단위의 중앙정부 
소속․산하․유관단체(지역실행조직)를 대상으로 업무내용, 관할범위, 기관간의 연
계와 협력실태를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앙정부
의 지역실행조직들은 중앙정부 부처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역발전주체로서의 인식
이 낮고, 여타 지역실행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내 추진주체들간의 파트너십
이 저조하고, 지역발전시책의 조정․연계 촉진을 전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담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자치단
체의 추진조직, 수행기능, 재원 및 추진방식, 민-관 협력체계를 살펴보았다. 지방자
치단체의 추진체계(조직)는 중앙정부 부서와 일치되어 있으며 포괄적인 업무를 수
행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4장 해외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운영사례 
제4장은 다양한 정치․행정체계와 분권화 수준, 사회․경제적 여건을 지닌 해외
의 지역발전 거버넌스체계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유용한 준
거로 삼고자 하였다. 
분권화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여, 분권화 유형별로 지역거버넌스 
체계와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국가의 분권화 진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의 증대다. 최근 전 세계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권화 경향은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함께 중앙정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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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및 지방단위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영역으로까지 확대되
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출현으로 정부간 관계와 
분권화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변화와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추진 경향이다. 분권화의 진전으
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정책의 목표와 수단, 추
진주체도 점차 변하고 있다. 지역이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중시되면서 신지역주의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주의 경향은 중앙정부의 재조직화(restructuring)의 필
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의 전략적 추진과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역할강화이다. 최근 해외
의 지역발전정책은 정책목표, 대상, 추진방식에 있어서 선별적이고 전략화하는 특
성을 보인다.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추진수단이 선별적․전략적인 양상을 띠면서 
해외의 국가들은 지역발전시책을 전담하기 위한 지역발전기구(RDA) 등 지역발전 
전담기구와 추진체계를 정비․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국가의 정치․행정체제 및 수평적 협력 
문화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유럽국가들의 지역거버넌스 유형
은 단일형․연방형 등 정치․행정체제와 분권화 수준, 민간부문 및 지역이해당사
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비정부기관 주
도형(자율조직형)”등으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정부주도형 거버넌스체계는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며, 전통적인 하향식 추진방식을 취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주도
형이나 민-관파트너십형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시스템
이 작동되는 국가에서 주로 채택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관계에따라 다
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관 주도형 거버넌스체계는 연방형 정
치․행정체제 국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유형은 지역발전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내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과 추진이 가능하며, 상향식 추
진방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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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수준과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 변화>
세계화와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성공적인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서는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참여와 내부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역내 공식․비공식 기관간의 협력분위기 형성과 수평적 협의와 협력문화
를 촉진하는 사회적 관행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5장 분권화시대의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제5장은 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모형 대안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
선 지역발전을 다루는 기관(조직)의 정비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기
존의 지역발전조직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조직 간 조
정․ 협력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각 대안에 대하
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 도입가능성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수준의 거버넌스체계 구축대안으로는 중앙정부 부처간 상설협의
체 대안과 지역발전 전담부처 신설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중앙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체계로 전담부처의 설치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도입가능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전담부처의 
신설 내지는 주무부처의 지정을 통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단위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역실행조직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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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협의체 구축대안과 지역발전 통합청의 설치 대안을 제시했다. 두 대안간의 장단
점 검토결과, 단기적으로는 지역실행조직간 상설협의체 대안의 도입이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이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지역발전 전
담기구(RDA)의 설치와 관련해 향후 지역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성격, 기능, 보유권한 여하에 따라 다
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지역발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국내 행정관행 등을 고
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공적 지위를 지닌 정부기관형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자
치단체, 기업,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조직형태의 구성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을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주도형”, “광역자
치단체 주도형”, “비정부기관형”으로 구분하여 파트너십 및 협력 여건 등을 검토하
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주도형이 분권화가 상당수준 진전된 상태에
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으로 제안했다. 분권형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위
해서는 기존 추진조직의 정비에서부터 중앙-지방정부간 정책적 파트너십 관계 설
정과 효율적 관리능력 배양, 그리고 공공-민간부문간 수평적 협력이 원활한 사회
적 관행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제6장에서는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지역발전이 국가
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조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와 제도적 수단이 구비되
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적 추진방식은 지역 내 조직이나 제도
의 신설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역사회 참여주체의 자율성, 참
여의식 그리고 수평적 협력문화의 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
였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와 실천적 수단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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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 테크노파크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권영섭 연구위원
본 연구는 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며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범 테크노파크의 사업추진 현황과 운영특성을 규명하고 사
업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그리고 영향 등 시스템 
모형을 도입하여 테크노파크 별로 성공, 보통 그리고 부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진
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 테크노파크별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사업 전체 
그리고 나아가 지역혁신사업들이 협력하여 강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수행된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수행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유형적․무형적 성과를 사업의 실질
적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원, 투입, 구조
와 과정, 산출 그리고 지역경제효과라는 일련의 시스템 측면에서 현황과 성과를 분
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혁신자원에 관한 자료,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관련
된 자료 그리고 테크노파크 내․외 기업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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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가 테크노파크의 실제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
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담당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제2장 테크노파크 관련 이론과 성과분석 방법론의 검토 
본 장에서는 연구내용 전개에 필요한 기술, 지식, 혁신, 지식기반산업, 테크노파
크, 클러스터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이
론과 테크노파크의 성과분석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의 지식기반산업 및 
테크노파크 육성 정책과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범 테크노파크”란 지역의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
련조직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공원이자 기술혁신 
조직체 로 정의하였다. 테크노파크는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에 의한 
혁신창출이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고 지식기반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기술 공급
적 추진전략이며, 계획적 클러스터이자 지역혁신체제의 주체중의 하나다. 
테크노파크 성과분석 방법론에서는 시스템 모형, 목표지향적 프로젝트 계획 평
가모형, 실험적 테크노폴 평가모형, 사전사후 평가 모형, 조직분석 모형, 성공측정
모형, 연계모형, 입주자 선택 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
하도록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특히 시스템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목표지향적 프
로젝트 계획 평가 모형, 실험적 테크노폴 평가모형, 성공측정모형 그리고 연계모형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활동패턴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테크노파크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들어서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진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사이언스 파크인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Otaniemi 
Science Park)와 플래시 테크놀로지컬 파크(Plassey Technological Park)에 대해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차원에서 검토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 시범 테크노파크 성과분석 모형 
제3장에서는 해외 주요 선행연구 및 국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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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차이점을 밝히고 시범 테크노파크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
였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첫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
진해온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을 정부지원 종료 시점에서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
역기업에게 미친 효과 측면에서 주변지역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공
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적 효과분석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차
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의 네트워킹과 혁신
연계를 테크노파크 입주기업과 주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업의 최종 단계에 와 있으므로 지역의 자원과 투입물로서 조직체의 활동
역량, 활동실태와 메커니즘, 조직체가 운영하고 있는 단지 내 기업들의 산출 및 지
역경제에의 영향 등 일련의 시스템 모형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적 차원에서 연구를 추진함으로
써 개별 테크노파크는 물론 정책결정자에게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과분석 모형은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그리고 영향에 이르는 일련의 시
스템모형이다. 자원과 투입은 사업선정단계에 반드시 분석해야 할 요소로서 자원
에서는 지역의 혁신자원과 역량을 검토하고 투입에서는 사업주체의 투입계획서 
즉, 인력, 재원, 시간, 공간 그리고 지배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구조와 과정은 테크
노파크 관계자의 활동과 지역자원, 그리고 지역 내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화학 
작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측정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대리지표를 설정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성과분석 방법론 중 연계모형과 성공측정 모형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참고하여 소위 블랙박스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산출은 자원, 투입, 구조
와 과정의 결과 나타난 산물이다. 이것은 혁신성, 혁신의 수준 그리고 혁신계획 지
표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영향은 사업의 추진결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업들의 고용 및 매출액 변화로 측정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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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을 위한 모형>
제4장 자원과 투입 분석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그리고 영향력 중 제4장에서는 사업선정단계에 반
드시 고려해야할 자원과 투입을 분석하였다. 자원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투입은 테크노파크 사업보고서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원과 투
입의 성과분석은 사업의 선정 및 초기 단계에 지역의 혁신여건과 역량 분석 그리
고 추진조직의 추진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는 지표들이다. 자원에서는 테크노파크 
입지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입지 및 분포실태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분포실태 및 
혁신자원을 분석하였다. 투입에서는 테크노파크의 인력, 공간, 재원 등 투입실태와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원측면에서 기업체 집적, 관련기관 집적, 기업부설연구소 집적 그리고 벤처기
업 집적에 관한 지표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테크노파크들은 지역 자원이 비교
적 우수한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충남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투입측면
에서는 인프라조성, 기업지원활동, 중점․특화산업과 군집형성, 혁신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파크의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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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사업 운영 메커니즘>
그 결과 인프라 조성은 송도 매립지에 신 개발지를 조성하는 송도 테크노파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물을 완공하거나 구입하여 본부가 입주해 있다. 기업지원활동
은 창업보육,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지원, 장비활용 그리고 시험생산이 기본활동
이다. 창업보육은 모든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틀이 갖추어져 있고 비교적 잘 추진되
고 있다. 창업보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 선택 시스템이 완벽
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는 광주․전남과 충남 테크노파크가 비교적 양적으로 많은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교육훈련에서 경북 테크노파크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교육프
로그램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광주․전남 테크노파크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진량공단 기
업들에게 홈페이지 구축 등 공단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영
진전문대 분소에서 장비활용과 시험생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활발히 지원하
고 있다. 송도 테크노파크는 시험 생산공장을 개방형 직위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수
익을 꾀하고 있다. 
송도, 충남, 경기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특화산업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역량있
는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산업 입주자를 선택하며 관련장비를 구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충남, 대구, 경북은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술혁신지원 및 관련기관들과 공식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식적 협력체제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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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다. 
제5장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의 일련의 과정에서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성과를 분
석하였다. 구조와 과정에서는 테크노파크 내 입지한 기업들의 연계와 활동 즉 네트
워킹 특성을 분석하였고, 산출에서는 혁신성과 혁신의 수준 그리고 혁신계획을 분
석하였다. 영향에서는 매출액과 고용변화로 지역경제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테크노파크 내 기업들의 혁신과 혁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는 고객업체
와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기관
과의 관계 그리고 이전직장과의 관계가 원활한 결과가 성공적인 산출을 가져온 것
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고객보
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혁신에의 기여자이고, 경북은 고객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영향력 정도가 같다.
제5장에서 기업조사결과 분석한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 측면에서 볼 때 테크
노파크 내 기업들은 혁신성(신상품 및 신공정 개발), 혁신계획에 관한한 모든 테크
노파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경기 테크노파크나 송도 테
크노파크를 제외하고는 기술 및 고객 연계(연구 및 기술개발기관과의 거래, 이전직
장과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테크노파크 내 입지한 기업들은 테크노
파크의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지식
기반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든 일반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든,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
이든,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이든 고용증가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테크노파크 내 기업들은 광주․전남 테크노파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
도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6장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발전 방안
본 장에서는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이라는 일련의 선형․시스템
적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테크노파크별로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고, 테크
노파크가 입지한 6개 지역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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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지고 테크노파크 사업 전체의 발전방안을 인프라 구축 및 공간상의 문제해
결방안,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선정 육성, 수행 기능 및 기업지원체제, 공익성과 
수익성,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실천계획으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또한 주체별 역할분담과 정책건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6개 테크노파크 강약점
송도 자 원 산 출 영 향구 조과 정투 입
경기 자 원 투 입 산 출 영 향구 조과 정
충남 투 입자 원 구 조과 정 산 출 영 향
광주
․
전남
자 원 투 입 구 조과 정 산 출 영 향
대구 자 원 투 입 구 조과 정 산 출 영 향
경북 투 입자 원 구 조과 정 영 향산 출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 측면에서 크기가 작은 부분은 약점, 크기
가 큰 부분은 강점으로 나타낸 결과 송도 테크노파크는 자원과 지역사회에의 영향
은 우수한 반면 지역 내 기술혁신연계로 측정한 구조와 과정은 취약하게 나타났다. 
경기 테크노파크는 타 테크노파크에 비해 자원과 산출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기업
지원체제 및 혁신지원체제로 측정한 투입역량이 취약하고 구조와 과정 역량 또한 
취약하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기업체집적, 기업부설연구소 집적 그리고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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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으로 측정한 자원역량이 특히 취약하고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에서 
일부 지표는 우수한 반면 일부지표는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광주․전남 테크노
파크는 투입에서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하고 산출이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자원과 영향은 매우 취약하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자원과 산출은 매우 취약하나 구
조와 과정 및 영향은 우수하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구조와 과정 및 영향이 우수하
며 자원, 투입, 그리고 산출에서 벤처기업집적, 공동연구개발지원 
등 일부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테크노파크는 자원역량이 
강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 테크노파크는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 및 구조와 과정이 우수한 지역은 산출과 영향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높은 산출과 영향을 나타낸 것은 테크노파크의 방향
성 있는 투입이 기업들에게 적절히 반영되어 구조화되고 그 결과가 성공적인 혁신
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투입이 취약한 지역은 과
정에서도 지식기반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못하였지만 자
원의 우수성이 성공적인 산출과 그에 알맞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음을 테크노파크 
사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지역 내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 둘째, 범부처적으로 혁신의 상호작용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 환경
을 조성할 것, 셋째, 테크노파크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클러스터
형성,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체제 구축, 공동연구개발지원 등 수익성이 없는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지원할 것, 넷째, 지
식기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
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신규 테크노파크를 선정 확대 시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중이거나 학습
된 조직을 지정하여 지원할 것, 여섯째,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의 혁신의 창출기반인 
대학-산업 공동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 일곱째, 신규로 추진중인 
전략산업기획단을 테크노파크의 기획기능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들이 제도적 일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향후 2단계 성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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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을 지역 내에 착근시키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현행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지역혁신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지
역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은 단지조성 위주로 되어 있
는 바 이를 지역 내 혁신체제의 설계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테크노파
크 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혁
신체제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강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
요하고 이의 실천수단으로서 테크노파크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
러나 여기서의 테크노파크는 일개 부처의 사업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테크노
파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 예컨대, 공간적 특성과 사업적 특성, 조직적 특성 그
리고 시스템적 특성이 강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른 
어느 부처의 사업들도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업이라면 테크노파크와 마찬가지
로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부처간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테크노파크 사업이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주요한 첫 번째 이유
는 지역 내 다양한 기업지원기관과 중앙의 특별행정관청 또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
고 있는 지방의 조직 및 사업들과의 협력 및 연계체제 구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
이다. 
두 번째로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기존 주력산업에
서 점차 지식기반산업으로 이행해 가는 전환기에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조직과 클러스터 형성이 중요한데, 테크노
파크는 지난 5년간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를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크노파크가 특정 부서, 부처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발
전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이를 지원하는 부처와 협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문화와 관
광이 주요 산업인 지역에는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역혁신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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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야 한다. 
더욱이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혁신지원기관들이 
협력하는 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로 조정자 
및 촉진자 역할을 포함한 테크노파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테크노파크가 역
동적 발전의 중심체이자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점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만을 고려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선도하는 공익성이 
강한 활동들을 폭넓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테크노
파크가 해외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인데, 국내에서는 기존주력산업 분야의 기술
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도 있어 분석 상에서는 지식의 범위를 협의의 지식기반산
업으로 한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광의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한
계가 있다. 둘째, 이론상으로는 테크노파크가 계획적 클러스터로 인정할 만하지만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은 이제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형성했다고는 보
기 어렵고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을 경제성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작된 지 5년에 불과한 사업이라 계량경제학적 접근은 향후 5년 더 사업이 추진
된 뒤 측정․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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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신정철 선임연구위원․신지훈 (주)그룹․한 경관․생태디자인 연구소 소장
도시경관은 도시의 얼굴이다.  도시경관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며 도시 내 
삶의 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관은 그 자체가 시각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시경관은 도시민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최근 도시개발은 단기간 집중개발과 초고층․고밀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의 시각적 부조화는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경관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점
차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기준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제1장 서 론
최근 도시개발은 주택의 양적 확보 및 사업자의 경제성 및 사업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단기간 집중개발과 초고층․고밀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주변 지역과의 시각적 부조화로 인해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로 건축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관관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
며, 바람직한 도시 경관 상에 대한 방향 설정도 미흡한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는 각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각급 공간계획에서 경관을 주요 요소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경관관련 계획이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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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이
후 사후 관리적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인 경관관리 방법론 혹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도시 경관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계획시 도시 형태의 골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방법 마련
이 절실하며, 도시적 차원의 경관개선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도시 내 용도지역별 
경관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경관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 경관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과 국내외 도시경관 
관련 계획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신도시 경관상 문제점과 신도시 주민들의 경
관의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신도시 경관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도시경관의 개념과 경관계획 사례 분석
도시경관의 개념은 여러 학술분야의 연구자에 따라 각각의 의미로 개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역시 매우 다양하다.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물리적 
요소, 그 중에서도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 인간의 
인위적, 행태적 요소를 포함하는 비 물리적 요소를 다루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
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2002년에 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광역도
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경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의 대표적 경관관련내용은 용도지구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도지
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정의되
고 있다.
국내에서는 15개 시․도 중에서 현재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중인 곳
은 9개 시․도다. 경관 기본계획은 계획목적에 따라 도시의 특정 경관문제에 대응
하여 도시 일부지역에서 대한 고도제한 등 특정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거나, 또는 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위 계획들에 대한 지침계획적인 성격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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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도시경관 관련 계획에서는 도시 내 건축물 혹은 구조물 등과 같은 
주요 도시경관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족하고, 주로 주변 현황을 기준으로 
한 심의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심의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부족하다. 또한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위상이 모호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
리계획과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행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시확장으로 인한 경관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경관관리를 위해 건축물 등과 같은 경
관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기 위한 관리 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다.
제3장 신도시 경관의 문제점 조사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수도권 내 부족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표
를 가지고 조성되었으며, 따라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주
된 요소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상 복합 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인한 
경관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구릉성 산지․자연녹지․공원녹지 등의 주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의 
난립은 자연경관 훼손 및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의 밀
집은 시각적인 차폐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초고층 아파트, 대규모 상업․업무시
설은 관찰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매우 위압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도시의 
주요 경관 축을 이루는 가로변에는 전선․전신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해 혼잡하고 무질서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 신도시 경관의식 조사
1990년대 이후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관의식 설문
조사에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는 상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생태도시, 건강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느낌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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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도시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은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경관에서 느끼는 문제점 중에서 단조로운 건축물의 반복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축물로 인한 주변 경관의 차폐, 녹지훼손, 색채의 부조
화 순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경관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녹지, 가로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판, 광고물 규제 등도 우선 고려대상으
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단지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15층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5개 신도시에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심리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의 높이 기준이 15층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에 비해 앞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추구해야할 
이미지로는 약 42%가 ‘생태도시’로 응답하였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인구의 
증대로 인해 따른 문화생활과 건강도시를 바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5장 도시경관 관리 기준
기존 경관관련 계획 사례와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관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3가지의 경관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는 ‘다양한 경관을 유도’ 하고, 둘째는 차폐된 경관을 완화하고 ‘시각적 개방감
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는 대규모 건축물로 인한 ’심리적 위압감‘을 방지해야 한다.
주거지 경관에서 나타나는 일률적인 형태나 일정한 규모의 주동반복이 단조롭고 
지루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단조롭고 몰개성
적인 경관을 흥미롭고 다양한 경관으로 형성함으로써 시각적 선호도가 높은 경관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관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일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변화, 평균층수에 의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등
을 제시하였다.
아파트 단지로 인한 폐쇄감은 주로 판상형 주동의 일자형 배치에서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용적률 기준에 입각하여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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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관상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을 가능한 수용하면
서 탑상형 주거동의 적절한 배치 등과 같이 시각적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건축물 개방지수, 사각배치 등을 경관관리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개발밀도는 대규모 고층․고밀의 주거단지를 유도
하여 대규모 건축물로 인한 위압적 경관을 야기하였다.  기존 주거단지 개발시 건
축물의 초고층화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때 위압감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기존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을 수용하면서 사람들의 일정 
지점의 조망점 혹은 눈높이에서 느끼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건축물의 입면적 관리 강화와 도로변 사선제한을 경관관리 기준으로 제
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지금까지의 신도시 경관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
된 경관관리 기준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향상을 위한 행정
적 지원과 시민들의 의식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관관리 기준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현재의 경관관리 기본
계획이 법률적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거나 경관심의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관자원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각종 경관관련 홍보사업을 통해 
도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경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법률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
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경관상에 대한 행정가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며,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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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업공장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민범식 연구위원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해당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수도권 내 대기업공장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4개시(수원시, 안양시, 부
천시, 군포시)의 이전대상 대기업공장을 사례로 사업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자체별 
토지이용변경 대안을 제시한다.
 
제2장 수도권의 제조업 현황
수도권의 제조업은 경기도의 성장이 전국평균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시․군별 점유율은 수원, 안양, 부천, 안산시 등이 높아 이들 지역에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들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집중해 있다.
경기도 내 1만m2 이상의 대규모 공장은 모두 855개소로 전체 공장수의 3.6% 정
도이며, 이 중 15%에 해당하는 129개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1만m2 이상이 20개소 이상 소재하고 있는 시․군은 수
원, 안양, 군포, 부천으로 이들 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한다. 연구 대상 시․군
에서 대규모 공장용지(1만m2)가 차지하는 비율은 60∼70% 수준으로 대규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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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공장 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장 기업지방이전촉진 관련제도
정부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지방이전촉진책을 추진중이다.
정부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세제로는 법인세 감면, 재산세․종합토
지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영업한 1,000명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
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및 기업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이 용지매각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종전대지를 매입하고 있다.
한편 종전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1조)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에서 종전대지의 이용에 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러나 종전대지의 토지용도변경은 지자체에 입안권이 있어 중앙정부의 제도보다는 
지자체의 산업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전대지의 용도변경은 중앙정부의 제도보다는 용도변경 입안 행위를 하
는 지자체의 의사에 달려있고, 용도변경 여부는 지자체의 공업지역 정비방향과 밀
접히 연관되어 있는 바, 지자체의 관련 정책 및 대체공업지역 확보에 관한 방침 등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방향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이전적지와 기타 공업지역으로 나누어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첨단산업으로 업종 전환, 인접 공업용도의 지원시
설 및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입지특성별, 규모
별로 공장용지, 공원 등의 확보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이 생산기반자족성이 떨어지므로 이들 
도시에서 제조업기반이 쇠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공업
지역 및 도시  131
지역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대체공업지역
을 지정하도록 기초 지자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공업지역을 확보 하기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함
으로 기존 용도지역 내에서 개발하게 되는데,  대부분 공공시설 부담과 사업성문제
로 추진이 곤란하게되어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공공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종전대지 소유자들은 아파트형 공장 및 업무시설 등은 위치에 따라 사업성
이 불확실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분양수요가 있고 수익이 큰 용도인 
아파트나 판매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
과, 대부분의 기업체는 장기적으로 용도변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각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검토하여 종전대지의 토지이용방향은 기
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내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자
체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종전대지 내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의 생산기반 자족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
전대지면적의 30% 정도를 아파트형공장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하였다. 다음으로 공장용지확보비율을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부
담할 수 있는 공공시설 수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종전대지 규모가 큰 경우 지가
가 낮게 평가되므로 공공시설 부담비율은 종전대지면적의 대략 15∼20% 수준이었
고 규모가 작은 경우 5∼1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 이상 공공시설 부담
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이나 공공의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변경을 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서는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제5장 종전대지 토지이용 제안
종전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손쉽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제조업고용
기반을 확보하고 적절한 공공시설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토지이용 방향을 검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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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규모 공장의 종전대지는 해당지자체의 제조업 고용기반 유지정책과 관
련하여 일정비율의 공장용지의 확보하도록 한다. 공장용지 확보는 제조업 고용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제조업 자족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고용자수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도시형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
제로 한다면 대략 종전대지 면적의 20∼30% 수준이다.
둘째, 사업성을 고려한 공공시설용지 확보기준을 설정한다.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비율은 종전대지의 분양 또는 개발시 사업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며, 
대략적으로는 20,000m2 이상의 대규모 필지는 공공시설 용지를 종전대지 면적의 
10∼15% 정도를 부담할 수 있으며, 20,000m2 이하의 필지는 5∼10% 정도에서 부
담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필요한 공공시설의 위치 
등이 결정되어야 산정 가능하므로 계획단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하도록 한다. 한편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의 종류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녹지시설, 역사시설 등 
교통 및 녹지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근린공공시설, 문화시설, 사
회복지시설 등은 공공시설 부담면적 비율 이내에서 여유가 발생할 시에 부담시키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공시설의 추가부담시에는 토지이용상 인센티
브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차원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
서 지원한다. 수익성을 고려한 수준에서의 공공시설 부담만으로는 도시환경을 쾌
적하게 조성할 수 없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촉진대
책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전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종전대지소유자에 의한 개발
과 공공매수에 의한 방식이 있으나, 종전대지 소유자의 직접사업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대지 소유자가 토지의 신속한 처분을 원할 경우 한국토
지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노력한다.  공공매수의 경우 매입가격산출기준은 원
칙적으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의해 결정되나, 지구단위계획 등
에서 수립된 토지이용배분 및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익성을 고려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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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고용기반 확보 및 
대체공업지역 확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종전대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고용기반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따
라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종전대지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장용지를 확
보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생산기능 자족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자족적 제조업 고용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공장총량을 상향조정하든지, 수도권
에 입지가능한 업종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계획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부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도
록 한다. 대규모의 종전대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부담시키려
고 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익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도
변경을 먼저 모색하도록 한다. 용도전환은 앞에서 언급한 제조업고용기반 확보를 
위한 필수용도로서 공장용지 확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상 필요한 수
준의 공공시설을 부담시키는 경우 용도변경 만으로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추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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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무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행
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장차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과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거의 전반적인 분야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
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파급영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앞으로 건설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 형성과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
을 주어 성공적인 계획수립과 이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미칠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해 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의 주목적은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관
련하여 기존의 수도권지역, 신행정수도 입지지역 및 기타지역에 미치는 사회․경
제적 파급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사 및 추진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둘째, 파급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량화해 
봄으로써 각 지역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셋째, 정책결정의 구체화와 합리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즉 다양한 파급효과
를 계량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종합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 기법을 통하여 검토
하되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비계량적인 정성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중요한 계량적 분석은 첫째, 지역 경제파급영향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에 따
른 지역별, 산업별 생산, 소득, 고용증감효과 등을 추정하였다. 둘째, 인구이동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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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간 인구 이동영향을 예측하고 고용변화를 추
정하였다. 셋째, 기타 사회적 영향으로 환경적 파급영향을 계량화하였으며 국토균
형발전이나 기타 사회적 영향은 정성적인 검토를 하였다. 
파급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신행정수도 건설구상에 대한 계략적인 안과 쟁점들
에 대한 검토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안에 
다르면 충청권에 인구 약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형으로 건설하며 이전기관은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건설기
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하여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설 추진에 따른 쟁점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도권 과밀완화효과, 지역
균형발전효과, 건설비용부담능력, 건설후의 수도권과 입지지역 및 기타지역의 파급
효과 등이며, 건설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신행정수도 성격, 입지, 규모, 건설기간 및 
건설부자비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후의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과제
로는 수도권의 경제활동축소, 국토공간이용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행태변화, 수
도권자치단체의 공공재정 상태의 약화, 시민의 사회적 안정성 저하 및 기존 수도권
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외사례는 미국의 워싱톤, 캐나다의 오타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및 독일
의 본과 베를린을 검토하였다. 이들 외국사례로 분석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행정수도 건설 및 여건조성에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
고 원만한 기능수행이 가능하기까지는 20∼50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둘째, 기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국가의 행정, 외교기능에 사회, 문화, 교육기능까지 겸
비한 지역은 거점도시도 발전하고 있다. 셋째, 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행정수도는 
경제, 문화 기능과 국가 기능수행이 취약하여 기존대도시에 의존하고 행정, 외교중
심지 기능에 한정되고 있다. 넷째, 임시행정수도로 결정되어 반세기 동안 서독의 
수도 역할을 해온 본의 기능을 베를린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도시의 기능약화
를 막기 위한 조치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를 본에 남겨두고 있으나 행정기능의 양
분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여부와 분산입지의 지속성 여부가 주목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전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행정수
도 건설비용을 건설대안에 따라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한 대안은 기본적으로 이전
하는 기관의 범위와 수용하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3개 대안을 설정하였다. 제1안
은 중앙행정기관과 일부소속기관이 이전하고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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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경우 건설투자비는 31조 원이며, 제2안은 입법부 및 외국공관이 추가되고 
인구 70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투자비는 42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제3안은 이전
기관이 사법부와 공공기관 일부까지 포함하고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추정결과 
건설비는 57조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행정수도 건설후의 인구파급영향은 대안별로 직접적인 인구이동효과와 간접적
인 인구이동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직접적인 영향은 중앙기관이전 및 지반
기관의 유입에 따른 공무원 이동수와 가구원수를 기초로 산정하였고, 간접적인 효
과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변화 즉 취업자의 소득 지출과 기관 사업비 
지출을 기초로 발생되는 간접취업인구와 가구원수를 기초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제1안의 경우는 취업인구가 224천 명 정도가 되고 총 유입인구는 49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약 344천 명이 신행정수도 지역
으로 이동하고 충청권에서 125천 명, 기타지역에서는 22천 명 정도가 이전해올 것
으로 추정되었다. 제2안의 경우는 취업자 315천 명에 유입인구는 686천 명이며 이
동인구는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479천 명이고 충청권에서 176천 명 그리고 
기타지역이 37천 명이다. 제3안은 총 취업인구가 453천 명이며 유입예상인구는 987
천 명이다. 수도권에서 686천 명이 이동하여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충청권에서
도 258천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다지역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건설투자에 
따른 파급영향과 소득 및 기관이전에 따른 지역간 및 산업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16개 시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26개 산업에 대한 총생산의 증감, 소득유
발영향 및 고용파급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건설투자에 따른 생산유
발효과를 보면 제1안의 경우 약 84조 원의 유발효과가 있으며 이중 85%가 충청권
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안, 3안의 경우는 113조 원과 154조 원으로 역
시 충청권에서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유발효과는 제1안의 
경우 20조 원이며, 고용은 건설기간 중 약 14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두 부
문 공히 충청권에서 85%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산업별로 분류해보
면 당연히 건설산업의 파급영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학제품, 1차금속, 목재․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제조업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서비스업
이나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기관이전으로 소득부문과 기관사업비 이전효과에 따른 생산, 소득 및 고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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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해보면 먼저 소득이전파급효과로 생산증가는 277억 원, 소득증가는 67억 
원이며 고용증가는 4.8천 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전기관 사업비로 인한 생산증가는 
57억 원, 소득증가는 13억 원, 고용효과는 1천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 경우 2081억 원의 생산감소와 500억 원의 소득감소 및 36천 명의 고용감소가 발
생하는 반면에 충청권에는 245억 원의 생산증가, 587억 원의 소득증가와 43천 명의 
고용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지역은 호남권은 대체로 부의 효과
가 나타나는 반면 영남권은 모든 부문에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절대적인 효과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기타 사회적 영향으로 중요한 환경 파급영향으로는 대기부문과 수질부문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영향 역시 다지역 투입산츨표를 이용하여 오염배출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산업부문과 가계부문, 그리고 수송부문
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 총대기물질의 변화는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충북 및 충남지역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수준의 변화를 보면 수도권
의 경우 먼지, 아황산,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모든 오염물질이 감소하며 특히 
이산화질소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충남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크게 높아
져 먼지와 아황산물질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 물질배출은 산업폐수와 산업 및 생활하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 오염
배출 량을 보면 수도권의 감소와 충청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질수준의 변화를 보면 대안 1, 2의 경우 수도
권의 수질수준은 현재의 3급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3안의 경우에는 2급수로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경우는 현재의 2급수를 유지하
는 반면 충남지역은 제1안과 2안의 경우 현재의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며 제3
안의 경우에는 4급수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다른 지역의 수질은 변
화가 없었다.   
그 외에 사회적 영향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집중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의 비중이 현재의 47.2%에서 각 대안별로 46.6%∼
45.9%로 낮아지는 대신 충청권의 비중은 10% 수준에서 10.6%∼11.4%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부동산시장에서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 향
도의식변화, 국가관과 역사관의 변화, 지방분권화에 대한 행정관리체계의 변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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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격차와 갈등의 변화, 국가의 환경과 미래를 관리하는 계획능력의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와 국토공간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제적 파급영향으로는 첫째, 파급영향의 대부분이 
충청권에서 발생하지만 충청권과 경제활동의 연계정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간접적
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득 및 경비이전으로 수도권의 지역경제는 
생산, 소득 및 고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충청권에서는 그 이상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는 적은 수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크
다. 셋째,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에 인접한 호남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지만 향후 행정수도가 건설된 후 지역간 거래가 증가하여 긍정적으
로 변화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인구 영향으로는 신행정수도로 유입인구의 70% 이
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 인구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에서 수도권의 환경상태가 미세하지만 개선되는 반면 
충청권의 환경은 상당수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신행정수도 건설
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도권 집중완화에 목적을 둔 만큼 수도권에 대한 충격은 직접적이고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고 다양한 가정이 가능하여 파급효과를 추정․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경우 
보다 세밀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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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김상조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
으로 열렸으며 여건변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사무
권한을 분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결정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난 6월 25일 국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중앙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결정함으로서 도시계획분야에 새로운 패러
다임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
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 
등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와 주요이슈를 계획의 내용, 수립 및 결
정과정, 운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계획의 내용측면에서는 계획의 논리
적 타당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친환경적인 측면이 주요 이슈였고, 
둘째,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 중앙관계부처 및 인근지자체
와의 협의, 결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셋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제반 정
책결정과정에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 계획의 실현성, 민원의 대응성이 주요 이슈
거리로 지적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분권을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결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국토계
획법의 정비로 상위계획에서 국가계획이나 정책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
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을 중앙정부가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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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기위한 절차들이 불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도 가능하
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의 담당공무
원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현지실정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어
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은 2003년 6월 25일 지방이양추
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도)로 이양되었다. 국토계획법의 정착을 위
하여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
부터는 도에서 행사하기로 하였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당분간 중앙정
부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3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
였다.
영국의 경우 1992년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기본계획(Structure 
Plan)의 입안권과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을 하였으며, 결정권한을 이양하게 된 
배경 또한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에 장기간 
소요되고, 도시계획에 기초한 개발행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도시계획이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이유로 이양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83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가 입안 및 결정과정에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역시 분권의 이유는 국가주도의 입안이 대단히 복
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기본계획의 입안권과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후속조
치로서 기본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지침의 작성권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
면서 계획 수립과정에 반드시 협의의 주체로 참석하게끔 하여 국가계획 반영이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꾸준한 도시정
책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지침(PPG, RPG)작성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가 수립한 계획내용이 국가의 정책에 벗어 날 때는 이를 수정지시할 수 있
는 권한(Call-in and Direction Power)을 가지고 있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지적한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상 이슈거리를 중심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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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을 경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담당공무원, 연구소․학계․용역업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망하여 보았다. 일부 문항에 대하여서는 입장에 따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공무원과 연구소․학계간의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
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
과로는 첫째, 주민참여기회의 확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정기간의 단축으로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셋째는 도시의 제반 
정책결정상 지침로서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넷째는 계획의 실현성이나 집행정
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는 민원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이나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질 것이며, 둘째, 계획의 논리적 타당성과 친환경적인 측면
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셋째는 중앙관계부처 또는 인근지자체와의 협의
에 상당한 난항을 겪으리라고 예상하였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언급하였던 효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속해있는 국
토계획체계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안아야 할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
였다.
국토체계의 개편부분에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통하여 국가의 정
책이나 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수립하
고 결정하는 도시정책에 대한 중․단기 정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가계획이나 정책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영국의 
PPG(Plannng Policy Guidance)와 RPG(Rigional Plannng Guidance)같은 제도의 
운영이다. PPG와 RPG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지침으로서 계
획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이 계획 수립시 따라야 할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부분인데,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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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정책이나 계획의 반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법령 및 지침 작성권의 유지와 도시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협의 대상으
로 중앙정부의 참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노력과 함께 계획입안 및 결정주체의 다양화․독립화, 시․군에 대한 조정체
계의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관계부처 및 인근지자체와의 협의 제고방안으로서는 중앙관계부처의 
경우 지방청과 협의를 하거나 건설교통부가 중재하는 방안이 있겠으며, 인근지자
체와의 협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재를 하며 광역자치단체
를 넘어서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효과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활성화 방향을 간략히 기술하
였다.
한편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효과를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 법률에서 정한 기본계획관련 사항들 역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문제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방안 마련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제도화가 기해 질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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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김성일 책임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
이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와 차별
성, 연구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클레임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클레임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며, 클레임 현상에 대한에 이론적 관점으로 계약이론
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클레임이 당사자간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의 해석과 내용을 
둘러싼 갈등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리적 위험배분이라는 시각에서 계약 및 발주방
식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클레임 대응형태를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
다. 아울러 클레임 관리의 기초가 되는 협상이론을 소개하고, 건설클레임의 특징을 
부각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클레임의 관리에 이론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
한, 클레임의 유형분류를 통해 제3장에서의 클레임 실태분석을 위한 준거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클레임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클레임 발생 실태를 계
량화 가능한 자료로 분석하고 이 밖에 설문조사, 클레임 사례 등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클레임 발생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클레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이어 제5장에서는 앞서 제3장과 제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레임 협상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의 정비방안과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및 클레임 제도의 
개선, 클레임 관리능력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
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장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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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으로 클레임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 클레임연구가 
주로 실태분석을 통한 부분적 접근에 치중한 한계를 극복하고 클레임의 발생요인
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클레임의 예방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주로 공공공사의 클레임 현상에 초점을 두고, 클레임
이 분쟁화되는 경우 공사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하므로 효
율적으로 클레임을 관리하기 위한 협상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이루어
졌다. 아울러 선행연구와 차별성으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클레임 예방 및 관리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을 통해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
법을 정리하였다. 
제2장 공공공사 클레임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우선 클레임의 개념을 분쟁이전의 협상과정까지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클레임은 계약당사자간 위험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계약방식
에 적용되는 계약이론을 보상과 관련한 계약방식 즉, 고정가격계약방식
(Fixed-Price Contract)과 비용정산계약방식(Cost-Plus-Fee Contract)을 중심으로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고정가격계약방식은 비용절감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설계
가 부실한 경우 재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비용정산계약방식은 비
용절감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보상의 과정이 간단하고 잘 갖추어져 협상의 여지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이 용이하다. 따라서 계약방식의 선택에 따라 계약당사간의 인
센티브 구조가 변화하여 설계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이론으로 클레임 관리차원에서의 협상이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게
임이론과 학습이론적 접근으로서의 행태이론을 소개하고 건설 클레임 협상의 특징
을 부각하여 건설클레임 협상모형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레임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실태분석을 위한 준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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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공사 클레임의 실태분석
공공공사의 건설 클레임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시 
또는 회피되는 경향이 있고,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
이 많다. 따라서 클레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클레임이 
제기되어 분쟁으로 진행된 사례를 통해 클레임의 발생 추이와 발생원인, 사유를 간
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 클레임 현황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분쟁조정 사례,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 중재건수, 재경부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 회신 내용,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해결건수는 전체 조정건의 19%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108건의 분쟁조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보증관련 건수가 
22.2%,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례는 17.6%, 설계변경 사례는 1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례 중 2002년도의 건설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총 25건의 공공공사 건설중재건수 중 중에서 설계시공일괄
계약공사의 중재 건수가 8건으로 건설 계약의 32%를 차지하는 데 이는 전체 계약
건수 중 일괄발주계약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 공사의 중재건
수의 비중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사례의 유형으로는 설계변경과 관련한 중재 신청 건수는 설계시공일괄계약
이 전체의 50%(총 16건 중에서 8건)이며, 나머지 9건은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
용의 변경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경부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는 해당 사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경우도 
많지만, 클레임이나 분쟁을 준비하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 보려는 준비과정
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최근 2000년부터 2003년 전반기까지의 재경부 질의회신 내용은 주로 계약관련 
질의회신이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관련 건수가 전
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의회신과 관련한 국내 대
형건설업체의 12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클레임이 분쟁화된 사례의 한계를 인식하고 클레임의 발생 범주별 인식조
사를 한 결과, 공공공사 클레임의 범주별 발생빈도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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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클레임 발생범주로는 주로  ‘기타 현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및 ‘물량계산서상의 오류나 중대한 변경’은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관계없
이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주업체의 경우 ‘설계의 오류 및 모호성’에 기인하는 클레임 빈도지
수가 0.72로 높게 나타나지만, 발주기관의 경우 0.5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설계시공분리계약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이러한 
‘설계의 오류 및 모호성’은 고스란히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인
식자체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주업체의 경우 ‘지반조건의 변경’, ‘설계의 오류 및 모호성’, ‘공기연
장’과 관련한 클레임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주자 교체에 
따른 설계변경’은 상대적으로 빈도지수(0.52)가 낮았다. 
끝으로 국내 공공공사 클레임 사례분석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례와 중
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 등에서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발생경위, 주
요쟁점, 결과와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요인 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클레임 및 분쟁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다. 또한, 연구자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클레임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클레임의 원인
은 제도나 여건, 건설계약관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개발을 위해 사전연구 결과 클레임 발생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주화하면 인적요인, 과정요인, 프로젝트 요인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모형분석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활용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관찰변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
며, 요인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를 추출하였다. 즉, 공공공사에서 클레임을 발생시
킬 수 있는 가능 요인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선정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이러한 요인이 측정 가능한 변수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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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을 
발주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 수주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 프로젝트 외적특성, 프로
젝트 물리적 특성, 프로젝트 복잡성, 계약관리 등 여섯 가지 외생적 잠재변수를 선
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요인들이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탐색요인 분석, 신뢰성 분석, 확인요
인 분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 모형의 적합도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을 바탕으로 유의수준에서 발주자의 능력, 수주자의 능력, 프로젝트 외적 
특성은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한편 
프로젝트 물리적 특성, 프로젝트 복잡성, 계약관리 등은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이들 
요인이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건설 클레임 발생 가능성은 발주자나 
수주자라는 인적 요인보다는 계약관리 즉, 과정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 공공공사 클레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5장에서는 클레임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원
에서 공공공사의 클레임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클레임 협상 여건 마
련을 위한 기반의 정비, 둘째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등 제도적 정비, 셋째 
클레임 해결 절차의 확립과 분쟁조정기능의 강화, 마지막으로 클레임의 효율적 관
리 능력의 제고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방안으로 클레임 협상 여건 마련을 위한 기반을 정
비하기 위해 공사예비비 제도의 도입과 성과위주의 감사제도의 확립과 프로젝트 
외적 환경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발주방식에 적합한 계약조건의 마련과「공사계약일반
조건」을 개선하고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엄밀하게 하고 철저한 사전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클레임이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하여 분쟁화 이
전에 사전 클레임관리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의 마련과 분쟁조정 기능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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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레임 관리절차 등 제도적 방안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클레임의 효율적 관리 능력의 제고다. 이를 위해 클레임 협상능력을 제
고하고 공사감독자의 계약적 역할 강화와 더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전
문성 제고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각 방안의 현
실적합성과 제도적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특히 구
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클레임 발생요인 분석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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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Ⅱ)
김명수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스톡을 추계하였다. 지역별 스톡 추계를 위해 전국치를 추계한 
후 이를 다시 지역별로 할당했던 과거 연구와는 달리 접속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
별 사회간접자본을 별도로 추계하였다. 나아가 향후 보다 발전된 사회간접자본 스
톡 추계를 위해 영구재고법을 이용한 스톡추계를 시도하였다. 영구재고법은 국내
의 내용연수 및 페기율, 투자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 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에 시도된 적이 없는 추계방법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개개 경제주체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자본설비를 
말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직접적으로 건설과정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간접
적으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는가에 따라 지역불균형을 낳을 수도 있고 기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
게 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지역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국민경제적․지역경제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
본의 추계에 관한 연구 특히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는 국부통계조사가 1997년에 들어서야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발
표하기 시작했고 관련 연구 및 투자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는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항식접속법을 이용하여, 1977년부터 1997년까지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치산치수, 상․하수도 등 6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지역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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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을 추계해 보았다. 지역구분은 지역별 투자자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11개 광
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향후 보다 발전된 추계를 위해 국내의 기존 사
회간접자본 추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던 영구재고법을 1997년도 국부통계조사 자료
를 활용해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의 이론적 배경, 제3장 사회
간접자본 스톡 개관, 제4장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및 결과, 제5장 영구재
고법을 이용한 스톡추계 사례,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등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국부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사회간접
자본 스톡을 시계열적으로 추계해 보았다. 또한 기존의 접속법 외에 선진국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는 영구재고법을 이용한 추계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경제 및 국토개발, 사회간접자본 정책을 위한 실질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진한 스톡추계관련 연구의 개선에 기여하고 기초통계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비록 현실적인 제약이 많긴 하지만, 영구재고법을 지
향하는 향후 스톡 추계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의 이론적 배경
제2장에서는 먼저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연구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의 개선점, 차별성 등을 설명하
였다.
사회간접자본의 추계를 위해서는 ‘직접추계법’과 ‘간접추계법’이 사용된다. 직접
추계 방식으로는 10년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국부조사가 대표적이며, 간접추계 
방식에는 ‘영구재고법’과 ‘기준년도접속법’,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 등이 있다. 국부
조사는 많은 시간과 인력, 자금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간접추계는 일정한 자료를 토
대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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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영구재고법에 의해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있는 데 반
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과 기준년도접속법에 의한 추계방
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산별 폐기함수 및 경제적 내용연수 등에 대한 기초연
구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즉, 영구재고법은 추정이 
논리적이며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자산별 폐기함수 및 경제적 내용
연수 등과 같은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추계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는 부족한 통계와 명확치 못한 사회간
접자본에 대한 개념정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형과 추계대상, 기간, 스톡
자료, 투자자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얼
마나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투자자료를 이용하느냐가 전체 추계의 효율성을 좌우
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스톡자료로는 국부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접속법 활용시 요구되는 투자자료로는 ‘국토계획자료’나 ‘건교부 내부자료’ 
등 접근 가능한 자료를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료 구축을 위해 각종 건설투자 자료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통계청의「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를 투자자료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자료
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간접자본의 스톡자료와 투자자료의 일관성을 보
장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별 사회간접 스톡 추계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사회간접자
본 스톡추계를 위해 전국추계치를 일정 시설물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 배분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폐기율
과 감가상각율을 추정하고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각각 추계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지역별 추계치의 합인 총계치(전국 추계치)는 전국 추계치만을 산출하였을 
경우보다 부드러운 추세를 보여주었다.
추계모형은 기존의 자료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여건은 선진국과는 
달리 자산 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나 폐기율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준년도접속법’ 또는 '다항식기준년도접
속법'이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에서 접근해 본 적이 없는 ‘영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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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을 이용한 스톡추계를 시도하였다.
제3장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개관
제3장에서는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추계
치의 산출에만 주로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정책이나 국토종합개
발 계획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등을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민간자본 육성을 위한 국
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 왔고, 그 중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한 축을 형성
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 효과 외에도 
지역적인 차별효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를 주관해온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을 개관해 보면 지역
별 스톡 변화에 대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매 10년마다 수립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의 제1차 계획 이후 현재까지 
총 4차의 계획이 수립․집행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이 고도경
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다면,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은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업제와 권역개발의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1999)은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
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2020)은 20년 장기계획으로서, 국토균형,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를 목표로 
한 통합국토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스톡 현황은 총자산액이 388조원, 감가상
각을 고려한 순자산은 286조 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1997년 말 사회간접자본의 지
역별 총자산은 서울이 60조 원으로 전국의 15.5%, 경기 49조 원으로 12.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제주는 5조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1.8%, 동남권이 21.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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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및 결과
제4장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및 결과에서는 추계 대상 및 기간, 모형의 
설정 과정과 추계 절차와 추계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통계자료 존재여부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치산․치수, 상․하수도’ 등을 추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은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 대하여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1977년, 1987년 및 1997년 「국부통계조사보고
서」상의 자료를 기준년도 스톡으로 정하고,「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근거한 
투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대한 지역별․부문별 추계결과, 대부분 1977에서 1997년까
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77년 당시  25
조 원에 불과하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그간 꾸준한 증가를 통해 1997년 현재는 
273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1977∼
1997년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65%로 GDP성장률 7.0% 보다 높은 증가세
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증가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77년에서 
1987년기간으로 연평균 14.15%에 달하는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기별로 권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7
년에는 산업부문의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산업지원을 위
한 기반시설투자 및 공단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액의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스톡이 전국 사회간접자본 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달하고 
있다.
1987년에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추진된 기간으로 제2차 계획
에서는 70년대의 직접적인 산업지원 투자형태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투자의 방
향이 전환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제2차 계획의 추진결과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
었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간에 배분되었다. 수도권
과 동남권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액이 1977년의 59.54%에서 55.05%로 다소 감소되
었다. 동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인 지역은 중부권으로 수도권의 스톡비중
이 감소함에 따라 1977년 12.19%에 달하던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198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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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1997년은 제2차,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에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치중했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4)’이 제정되는 등 사회간
접자본 투자에 대한 방법과 참여주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배
분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의 스톡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특
정 지역에 대한 편중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영구재고법을 이용한 스톡추계 사례
제5장에서는 추계를 위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해 보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영구재고법에 의해 자본스톡을 추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과 기준년도접속법에 의한 추계방
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10년마다 행해지고 있는 국부조사를 최대한 활용해
야 하고, 자산별 폐기함수 및 경제적 내용연수 등의 기초연구가 부족한 여건 하에
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무튼 영구재고법은 추정이 논리적이며 정확도가 높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자산별 폐기함수 및 경제적 내용연수 등과 같은 기초연구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통계청에서는 과거 10년마다 수행했던 국부조사를 앞으로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서 발표된 스톡을 기
준치로 활용하는 접속법은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므로 자본 스톡 
추계를 위해서는 영구재고법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가능한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재고법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용연수, 폐기율 등 기초적인 자
료의 한계로 인해 선진국과 똑같은 형태의 영구재고법을 활용할 수는 없었다. 자산
에 대한 내용연수와 폐기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기존의 국부조사값을 최대
한으로 활용하는 수정된 영구재고법(modified perpetual Inventory method)이 이용
되었다. 물론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가 진행된 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완전한 형태의 영구재고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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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스톡 추계에 대한 국내 연구와 국부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내용연수를 결정
하였고 폐기함수의 추정을 위해 윈프리 커브(Winfry Curve)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폐기함수 형태는 윈프리가 제시한 18가지 종류 중에서 R3 유형이다.  
추계는 본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모두 시도하여 보았으나, 각 
시설물별 특징이나 자료의 문제로 인해 추계자체나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발표된 국부통계 값과 가장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 항만부문만을 시험적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지역별) 사회간접자
본 스톡 추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향후 통계청에서는 매 10년마다 수행해 오고 있는 국부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부통계에서 조사된 스톡을 기준치로 활
용하는 접속법은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영구재고법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
이다. 따라서, 영구재고법 사용을 위한 내용연수나 폐기율, 잔가율 등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여건이 아주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부실한 기초통계 환경이 개선되고, 객관적인 투자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톡추계를 위한 관련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우
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추계방법의 개발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추계결과를 이용한 생산성 분석 등을 통해 사회간잡자본의 지역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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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1)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1)」는  2개년에 걸쳐서 수행
하는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1차 연도 연구다. 1차 연도 연구
에서는 우선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논의점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
기 위하여 SOC 투자와 관련된 연구현황과 성과 등을 분석하는 한편 SOC시설의 
범위,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의 내용과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OECD 국
가를 중심으로 SOC시설의 정비와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와  최근의 동향 등을 파
악하였다. 또한 향후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정 
유지관리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근거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
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가 증가하고 있
으며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SOC 시설의 생애주기와 무관하
게 개별사업 단위로만 추진되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 편중되거나 중복되어 투자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
서 SOC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규건설과 유지관리 그리고 SOC 
시설간에 균형 있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회계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SOC 투자 패
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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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OC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1. 최근의 SOC 투자와 관련된 주요논점
1) SOC 투자 대상과 범위
기존 SOC관련 연구와 민간투자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SOC시설 중 토목시설
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되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상․하수도, 수리시설,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등으로 SOC 자본스톡 추정에 포함된 시설을 대상
으로 한다.
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정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제도 등에  근거하여 정의
할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SOC 시설의 신설, 정비 및 사후관리 그리고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되 정비 및 사후관리는 확장, 대규모 보수 등 신설수준의 정
비 및 사후관리와 보수와 소규모 보강 등 유지관리수준의 정비 및 사후관리로 구
분하고 신설과 신설수준의 정비 및 사후관리는 신규투자로 유지관리투자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는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였다.
3) 정치․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SOC 시설 수요변화
21세기 들어서 정보화․고령화․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SOC시설 축적 패턴
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신규투자보다는 SOC시설의 유지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지․수선․갱신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SOC 투자의 스톡 효과와 플로우 효과
SOC시설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는 저량(stock) 효과로서 이미 자본화된 후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효과다. 둘째는 유량(flow) 효과로서 자본화되는 과정
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물시장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창출
하는 등의 효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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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검토
1) 분석방법
SOC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적 효과는 플로우 효과와 스톡 효과
로 구분된다. 플로우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첫째 케인즈의 지출․소득 접근
법, 즉 소비의 확대에 따른 거시적인 소득승수효과의 분석이 있고, 둘째  산업연관
분석, 즉 중간생산을 고려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셋
째 케인즈의 지출․소득 접근법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합한 산업관연분석․소비내
생화 모형이 있다. 스톡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들로는 최적정비수준에 관한 이론적 
분석방법, 계량경제학적 실증적 분석방법, 그리고 시계열모형에 따른 실증분석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가능성과 한계
우리나라에서도 SOC투자의 플로우 효과는 SOC 시설별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분석방법은 별다른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가 신규투자와 관련되
는지 유지관리 투자와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주요 OECD 국가의 SOC 시설 유지관리 동향 및 추이
SOC시설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이어서 주요 OECD 국
가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SOC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등
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마다의 지리적․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SOC
시설의 정비방향과 방안이 달랐으며 정비의 시기도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SOC 시설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시설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중장기 시설투자 계획 중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일정
한 수준에 달할 때까지 유지관리를 위한 별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투자를 하고 공항이나 항만
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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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과 실태의 시사점
대부분의 SOC 관리 주체는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신규투자 그리고 유지
관리투자 등에 대해 개념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SOC시설 관리주체들은 SOC시설 정비를 유지관리와 유사한 업무
로 보고 있으며,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유지관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도
로 정비사업, ○○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개로 수행하
고 있다. 대체적으로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사업규모에 정비
와 유지관리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SOC시설 관리주체는 투자액을 집계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업비의 대부분을 신규사업비로 집계하고 있으
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안전진단 또는 소규모 개보수 비용은 유지관리비로 집계
하고 있다.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신규투자와 유지관
리투자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보다는 편의상 공사규모나 추진방식만을 고려하여 수
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 문제점의 도출
첫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미 건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SOC 시설의 보수, 보강, 개량사업 
등이 신규건설과 같은 성격이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
분의 SOC 시설의 정비사업은 유지관리를 통한 사업비용 절감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필요이상의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
져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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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구분되어 제도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이나 시특법, 재난․재
해방지법 등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투
자가 중복되어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투자사업으로만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
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
부분의 SOC 시설 관리주체의 내부조직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은 취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의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는 내구연수 
등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SOC 시설의 자산 가
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SOC 시설을 정
비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제4장 적정 유지관리 투자 규모의 추정
유지관리투자가 감가상각을 지연시키는 효과분석을 토대로 적정유지관리 투자규
모를 추정하였다. 유지관리와 감가상각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 후 패널로 풀링
(pooling)하여 추정하였다. 유지관리투자는 총투자 자료에 유지관리 원단위를 곱하
여 얻었고 감각상각률의 시계열 자료는 취득연도별 총자산과 순자산 자료로부터 
구하였다.
구축물은 연평균 7.2%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교통시설의 연평균 감각상각률
은 8.7%로 구축물보다 높았다. 수리시설물의 연평균 감각상각률은 7.9%로 구축물
보다는 높고 교통시설의 감각상각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감
각상각률의 변화 패턴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 90년대 들어서는 꾸준히 감소하
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적정 감각상각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투자의 증가분은 교통
시설이 5%p, 수리시설이 1%p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과 수리시설에 대한 현
재의 유지관리투자의 평균비중이 각각 9.8%와 19.2%이므로 준 적정유지관리 투자 
수준은 교통시설이 14.8%, 수리시설이 20.2%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 실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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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신규투자, 즉 자산취득을 고려하면 유지관리투자의 적정 증가율 수준은 준적
정(quasi-optimal) 투자 증가율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제5장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의 재정립 방향
1. 기본방향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와 법률
을 근간으로 하는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구
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
하여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를 구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와 법률을 개선하
여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기반이 되는 SOC 시설
자료와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은 ① 초기건설예산과 유지관
리예산의 구분운용,  ②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③ 
SOC 시설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 중점과제
1) 초기건설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의 구분 운용 
(1) SOC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사업단위로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 차원에서 유지관리투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의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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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안하여  정비 및 사후관리를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여 예산이 운
용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SOC 투자를 초기투자사업과 정비 및 사
후관리사업으로 구분하거나 이를 다시 신규사업과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별
개의 예산회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2) SOC 시설투자평가 기법의 개선
대부분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은 이미 건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시
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
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SOC 시설 정
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투자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 기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경우 확장, 연장, 교체 등 초기투자수준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존의 SOC 시설을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수행했을 경우의 경제성과 비교하도록 하여 과다투자로 인한 경
제적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1)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효율화법 제정방안 모색
개별 SOC시설과 관련된 법률과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유지관
리의 내용과 범위의 차이는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SOC시
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의 일관성과 효
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률을 포괄하는 법률로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효율화법의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조직의 재구성
대부분의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이 유지관리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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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무관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
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부서와 유지관리부서를 연계한 조직
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부서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3)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보다 효율적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각 시설물에 대한 내구
연구나 사용연수나 이를 토대로 한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근간으로 한 생애주기 
기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토지정보나 도시정보관리체계 수준으로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구 및 주택센서스 수준으로 SOC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결론 및 향후추진 방향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SOC 시설 정
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SOC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레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와 현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투자와 유
지관리투자 간의 상호보완 및  대체관계를 실증모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
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다 실현성이 있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
한 제도적 장치 및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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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조남건 연구위원
제1장 연구 개요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고속철도는 레일 위의 항공기로 불리며, 지역간 통행의 공간거리를 단축시켜 접
근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 거리의 극복은 지역간 이동행태에 영향을 
주고, 교통활동을 빈번하게 하며, 고속철도 이용과 관련된 토지이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국토공간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4년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의 형성을 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에 의한 공간적 영향을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접근도
를 산출하였다.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인구이동은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하였으며, 교통수단의 이용변화 및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의 가능성은 선호(SP)
조사를 통해 이항 로짓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고속철도가 기업의 입지에 미
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기 수행된 고속철도의 수요예측 
및 효과 등과 관련된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도 있지만, 독창적으로 적용된 것도 있
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이동은 공간계량모형으로 추정되었는데, 고속
철도 개통에 의한 접근도의 개선을 변수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이번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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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된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업체의 이전가능성 및 입지요인 분석을 알
기 위한 설문조사도 이번에 처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선택변화, 통근 
혹은 이주가능성 등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선호(SP) 자료에 의존하였던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현실적인 자료와 선호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현실성을 높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가 이미 개통된 국가의 사례
를 통해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기 위해 국제세미나
를 개최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지식의 폭을 넓혔다.    
제2장 고속철도의 영향과 관련연구 검토
제2장은 우선 세계의 고속철도 현황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각 국가의 고속철도 
건설배경과 이용실적을 다루었다.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로 여객수요
가 증가하자, 후속적인 고속철도의 건설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신간선 건설이 원인이 되어 재정이 악화된 JR(일본국철)이 민영화되었
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검토하
였다. 여기에서는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공간과 공간구조에 관한 관련이론을 소개하였고, 공간구조와 교통과의 관계에 
대한 관련 이론 및 국내외 고속철도 관련 연구사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국내 관련연구는 1995년경 붐을 이룬 적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장래 공간적 변화를 추측하였거나, 이미 예측된 장래의 자료
를 사용하여 수도권의 분산 혹은 집중이라는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정차역 도시에 인구가 성장할 것이라
는 예상과는 달리 일부 정차역 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프랑스의 관련연구에서는 고속철도를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체의 입지결정시 고속철도 역의 존재는 ‘보너스’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
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독일의 경우는 고속철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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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접근도와 인구이동의 변화 전망
제3장은 고속철도 개통이 국토공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전국 도
시의 접근도를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공간계량모형으로 
추정하였다.
1. 접근도 분석 
고속철도 개통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간 접근도의 변화다. 본 연구에서
는 시기를 2002년, 2004년 4월 개통시점, 2010년으로 구분하여 전국 도시의 접근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접근도 산출시에는 해당 도시의 도시 내 통행시간도 고려
하였으며, 다른 도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기
본 전제로 설정하였다. 
2004년의 고속철도 정차도시는 서울, 용산, 광명, 천안, 대전, 대구, 부산이며, 호
남선 전철화로 정차하는 곳은 대전(서대전), 익산, 광주, 목포이다. 2003년 11월에 
추가된 오송, 김천․구미, 울산 등 3개 역은 2010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접근도 분
석 및 인구이동 변화 분석시 반영되었다. 그러나 2003년 말에 추가된 밀양, 구포는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접근도 산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4시간 이상 걸리던 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대
폭 감소하였으나, 한 시간 권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서울시내의 접근시간, 이
동시간, 도착지의 도시내 접근시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통행시간이 단축된다고
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고속철도 개통에 의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하루 교류가능권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편도 3시간이 소요되는 공간에서 교류가능한 인
구의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 중에서 천안, 대전, 대구가 서
울보다 교류가능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류가능권의 변화로 볼 때, 
지방 정차역 도시의 접근도가 서울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지
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강원도 
등은 상대적으로 접근도의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접근도
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교통망 혹은 교통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OC 및 건설경제  169
2. 지역간 인구이동 모형 추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간적 접근도의 향상이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계량
모형으로 인구이동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0∼2000년까지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2%) 미시자
료(micro data)와 2000∼2001년 시․군․구 사회경제적 거시자료(macro data)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자료 외에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자료와 접근도 개선 변수를 추가하였
다. 추정모형식(SAC)은 다음과 같이 공간적 시차항(spatial lagged term)과 공간적 
오차 구조를 포함한다.
( )M W M X uρ β= + +  (1)
이 모형은 공간적 자기회귀모형(SAR)과 공간적 오차모형(SEM)을 결합한 것이
다. 추정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속철도는 이미 구축된 경부축
의 성장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속철도
가 정차하는 시․도의 경우는 인구의 유입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
의 인구는 유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고속철도의 개통은 대도시와 경기
도 시부 및 경상남도 시부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인 군부에서 인구
유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속철도 정차역과 유리된 지역
인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이다. 넷째, 고속철도 정차역이 입지 
하는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천안과 아산, 대전 및 인접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유
출이 예상된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접근도가 수도권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대부분의 대도시는 현재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고속
철도라는 고급고속 교통수단은 인구성장에 부가적인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고속철도 개통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지속시켜, 지역의 성장에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간 도시성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70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제4장 고속철도 이용 행태와 기업의 입지 전망
제4장은 고속철도 개통 후 교통수단의 이용변화 및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 가
능성을 이용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 행태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기업체의 이전가능성과 입지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1. 교통수단의 이용변화 추정
고속철도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고속철도는 고급의 고속교통수단으로서 기존
의 교통수단으로부터 이용전환이 있게 된다. 고속철도 개통시 기존의 교통수단으
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경쟁적인 교
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호(SP) 조사를 통해 고속철도
의 이용전환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천안과 대전에서는 고속버스와 철도 이용자, 부산에서는 철도와 항공기 이용자
를 대상으로 현재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고
속철도 운행에 따른 가상적 상황에서 선호(SP)조사로 교통수단의 이용변화 가능성
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천안구간의 고속버스 이용자, 서울∼대전의 
철도 이용자, 서울∼부산의 항공기 이용자에 대한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고속버스 
이용자의 23%, 철도 이용자의 45%, 항공 이용자의 65.5%가 고속철도로 전환될 것
으로 추정되었다.
2. 고속철도 통근 가능성 추정
일반적으로 통근권은 한시간 권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통
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시간 권의 통근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대전까지 통
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수도권의 확산 혹은 수도권의 인구분산에 기여
할 것이므로 장거리 통근의 가능성 여부는 향후의 공간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과천, 대
전의 정부기관 근무자와 천안의 기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SOC 및 건설경제  171
다. 통근가능성은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을 때, 현실적인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통근이 가능한 지역인 충청권까지 한정하여 직장인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수도권에 500부, 천안 500부, 대전 500부씩 모두 
1,500부가 배포되었으며, 약 94%인 1,408부가 회수되어 분석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이
른바 기러기 가족은 수도권의 응답자 중 7%, 천안 응답자 중 11%, 대전 응답자 중 
20%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은 배우자의 직장이나 사회활동, 
현 직업의 유동성, 자녀의 교육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천안과 대전
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 각각 32%, 14%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은 의향을 
나타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고속철도 개통 후 정차역 도시와 비정차역 도시의 발전격차 가
능성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안지역 응답자들은 지
가상승을 더 많이 우려하였다. 그것은 천안지역이 아산신도시 건설, 충청권 행정신
도시 건설 등과 같은 개발소재로 인해 지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고속철
도 개통이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가능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현재 수도
권의 정부청사에 다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이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지방
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통근 혹은 이주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본 모
형의 추정시, 현 거주지에서 고속철도 역까지의 접근시간은 현실적인 통행시간을 
사용하였다. 추정된 모형에 의하면, 현실적인 요금이 제시되었을 때 천안이나 대전
으로의 통근가능성은 11% 이하였으며, 대부분 직장부근으로 이주할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서울∼천안의 경우 요금이 10,000원일 때 통근가능성은 11%, 서울∼대전
의 경우, 요금이 20,000원일 때 통근가능성은 2%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는, 천안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고
속철도 개통 후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통근을 할 것인지를 유
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즉, 현재 직장은 천안이나 대전에 있지만,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통근을 할 것인지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현재 지방에 살거나 근
무하고 있지만, 얼마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
다. 분석 결과, 요금이 현실적일 때, 천안지역 근무자는 11%, 대전지역 근무자는 
1.1%가 통근을 하겠다고 응답하여 첫 번째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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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결과에 의할 때, 현실적인 요금수준에서 고속철도로 통근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전 구간은 통근을 포기하는 수준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정부기관을 지방도시로  옮긴다면, 
상당수의 근무자가 이전한 직장 부근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요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를 가정하면, 통근의 가능성은 크게 높
아진다. 즉, 고속철도 요금을 1,000원으로 하였을 때, 수도권 거주자가 천안지역으
로 통근할 확률은 65%, 대전지역으로 통근할 확률은 54%로 나타났다. 한편, 요금
이 1,000원일 때, 천안지역 근무자가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통근할 확률은 46%, 대
전지역 근무자가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통근할 확률은 41%였다.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권으로 통근할 확률이, 지방권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그
래서 통근을 하는) 확률보다 높은 것은 소득의 차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따를 때, 만일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
가 있다면, 수도권에 직장이 있으면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통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통근비 보조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주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주하여 고속철도로 통근하는 것은 여러 가
지 조건상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속철도 1편당 좌석이 935석(1등석 127석 포함)에 불과
하고 한 시간에 네 편 운행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출근시간 두 시간동안 이용 가
능한 좌석수는 7,480명이다. 한 가구당 3.5인을 가정하면, 이주 가능인구는  최대 
26,180명으로 이주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둘째, 고속철도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므
로(오후 10시경 종료 예상) 도시인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할 때, 직장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생활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실적인 통근비용이 
과다하다. 요금을 할인해 주더라도 기존의 무궁화호 요금보다 높으므로 정기적인 
통근자에게 생계비 중 교통비의 비중이 높으므로 장거리 통근은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통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수도권의 교통센서스 조사에 의
하면, 평균 통근시간이 39분으로 조사되었는데, 고속철도 이용시 최소 한시간 이상
은 소요될 것이므로 통근에 의한 시간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다섯
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볼 때, 고속철도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은 천안아산역 주변
인데, 이곳은 이미 아산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부동산 개발여파로 부동산 가격(아
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수도권과 비슷하므로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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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자는 
얼마간 있겠지만, 수도권의 인구분산에 기여할 정도로 크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만
일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의 이전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개통후 기업체가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지방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으로서 각 기업체의 총무과 과장 혹은 기획조정실 과장 이상의 의사결정자에
게 응답을 부탁하였다. 설문지는 2003년 8월 중 배포되어 8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로 이주할 의사를 나타낸 서울 소재 회사는 3개, 이미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지방도시에 있는 회사는 9개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정부기관이 지방 고속철도 정차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함께 이전하
는데 호응을 나타낸 회사는 40개다. 정부부처가 이전할 때 함께 따라가는 이유로는 
정부부처와 인접하면 정보취득에 유리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정부기관 공무원과 얼굴을 마주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높지 않았다. 
동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체의 입지결정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
다. 기업의 입지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장과 고객과의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관련된 요소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 주차장의 확보 외에 고속도
로의 접근성이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항만, 공항, 철도 등은 평점이 낮았다. 특히 
고속철도 역의 존재는 20개 항목 중 17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조사결
과는 유럽의 기업체와 네덜란드의 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이러
한 입지요인은 기업의 활동이 승용차 혹은 화물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고
속철도는 여객 전용이며, 화물이 없는 업무처리에는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처
리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활동은 정부기관보다는 
관련기업과의 연관활동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유관 기업활동은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체의 업무활동은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활동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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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거리 교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고속철도 정차역은 기
업의 이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도시가 정차역이 없는 도시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지결정에
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5장 대응방안 연구
제3장과 제4장의 연구결과에 의할 때, 고속철도가 개통되어도 국토공간에 두드
러진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간 접근성은 개선되어 유동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고속철도로 이용전환이 있을 것
이지만, 인구이동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계속되는 반면, 비정차역 도시의 인구유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예상은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가 대부분 대도시이므로 기존의 
도시성장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로 기업체의 이주의사도 높지 않았으며, 입지요
인으로도 고속철도 역은 낮게 평가되었다.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의 가능성은 현
실적인 요금일 때 매우 낮았다. 요금 외에도 장거리 통근을 제약하는 요소는 더 복
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내용에 의할 때, 고속철도 개통후의 
공간구조 변화는 크거나, 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단지, 유동인
구의 증가로 고속철도 역은 과거에 비해 붐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가 개통된다고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고속철도는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일 뿐이므로, 국토의 공간구조가 바람
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도권에 대응하여, 지
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철도 정차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다. 그 이유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고속철도 역의 역세권 
개발이 도시의 발전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정차역의 역세권 개발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 고속철도 개통 후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속철도를 활용한 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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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개발과 지방정차역 도시의 활성화 방안, 중간 정차역 증설,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의 가능성 확대 등, 고속철도의 서비스 확대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지방정차역 도시의 활성화 방안
고속철도 개통후 유동인구가 증가할 역 주변에는 많은 유동인구를 처리할 수 있
는 공간과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다.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기성시가지의 재정비 
등도 필요하다. 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10분 거리대에 집중적인 고밀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는 지방의 고속철도 정차역을 지역경
제 발전의 핵이 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갖추고, 정차역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정차역 주변과 역의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고밀도
로 고층 개발을 하고, 국제․국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설과 기업 등 복합적인 도
시기능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개발방식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2.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방안
고속철도 개통 후 중간역 설치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속철도 정차
역도시가 비정차역 도시보다 도시발전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 중간역은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증설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모든 
중간역에 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한 역당 정차에는 6∼10분이 소요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청 등 정부기
관에서는 중간역 설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기준
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민원에 의해 중간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자주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수도권의 인구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 통근에 이용되는 열차편수 증편, 이용시간대 확대, 이용가능한 자리 증대 
등이 정기권 할인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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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간역 외에도 기존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방안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며, 
프랑스나 독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존선의 직결운행은 기존선을 전철화하
고 개량하여 방방곡곡까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로써 지방의 접근
도를 제고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3. 운수산업의 대응방안
고속철도 개통 후 운수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항공산업의 경우, 지방공항
의 운영개선 및 지방공항의 폐쇄, 현재 건설중인 지방공항에 대한 재검토 등이 요
구된다. 고속철도는 장거리 통행의 처리에 치중하게 되므로 고속버스는 중단거리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고급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속철도역과 연계하여 이용
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속철도와 국제선 공항, 고속철도와 버스
를 팩키지로 묶어서 모든 운수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제6장 결 론
1. 결 론
고속철도는 고속의 고급교통수단이다. 고속철도로 인해 지방 정차역 도시는 접
근도가 좋아지므로 접근도면으로 볼 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접근도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이들 도시
에 대해서는 접근도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고속철도 개통 후 국토의 공간구조상으로는 접근도의 변화 외에 큰 변화가 예측
되지 않았다. 고속철도로 인한 순인구이동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수도권과 대
도시의 인구집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현재의 국토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속
철도 정차역 도시와 비정차역 도시의 성장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속철도 개통 후 인구유출 혹은 유입자수는 크지 않으며,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
근가능성은 낮고, 기업체의 이주의사도 낮은 것으로 볼 때, 고속철도 개통 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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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토공간과 정주체
계의 발전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수도권의 인구 및 도시기
능의 집중 및 지역간 도시성장의 불균형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속철도는 빠른 교통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국토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지
는 못한다. 고속철도는 국토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바람직한 국토의 공간구조를 도모하기 위해
서는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속철도 개통후 고속철도 정차역 도
시와 비정차역 도시의 상대적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
방권의 활성화와도 상관이 있으므로,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를 지역경제의 핵이 되
도록 활성화하는 개발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
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상주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속철도 비
정차 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면서 고속철도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교
통체계의 구축은 개통단계부터 필요하다. 
한편, 장래에 고속철도의 수혜지역 확대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 정차역
의 증설에 대한 대비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에 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권에서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경우에 통근비
를 보조해 주고, 이용편수 증편, 이용시간대 확대, 이용 좌석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 
지방으로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선로를 활용하여 직결운행방
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는 우선 접근도 분석이나 인구이동 분석시 통행비용이 거
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구이동 모형에서도 지역간 소득의 차이
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속철도가 항공 이외의 교통수단에 비해 고급 수단이므로 
통행비용이 반영되는 경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고속철도의 개통 이전과 이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시사성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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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 후 관광산업의 영향, 지역경제
의 영향, 상권의 변화 등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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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정일호 연구위원
SOC투자의 효과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10여 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
적인 안목에서 적기, 적소에 투자가 이뤄져야 국민경제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공
항 등의 교통 인프라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생산
과 투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적합한 SOC 투자규모와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간 
투자비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SOC
의 투자성과와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교통SOC 투자규모 및 부문별 투자배분
비율을 결정한 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SOC 투자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문 내 투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범위와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 SOC의 투자성과 및 문제점의 제시, 교통SOC 투자규모 
및 부문별 투자배분비율 산출,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SOC 투자방향  
및 부문별 투자정책 방향 설정에 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통시설의 
범위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교통 SOC 시설로 한정하고, 물류는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SOC 투자성과와 문제점 고찰,  SOC 투자규모 및 부
문간 투자배분비율 산정, SOC 투자방향 설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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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OC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
제2장에서는 SOC 재정투자의 추이 및 현황과 국내 SOC 투자성과를 살펴보고, 
기존 SOC 투자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지
난 10년간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SOC 지원예산이 
1999년 이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SOC 투자성과로는 먼저 SOC 시설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지난 10년간 교통투자의 확대에 따라 도로 및 철도 연장, 항만하역 능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교통시설스톡 증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통
부문 투자로 인한 시설용량 확대는 여객수송량 및 화물수송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여가생활을 위한 수송수요의 원활한 처리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도로와 철도 부문의 투자로 인한 성과를 계량화하여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의 도
로투자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은 약 9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투자
에 소요된 사업비 대비 총 생산유발효과는 2.23으로, 사업비 대비 고용유발효과는 
4.37로 분석되었다. 철도 부문에서는 고속철도 개통전후의 3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
한 1일 교류가능 인구 변화를 도별로 분석한 결과, 1일 가능 교류인구의 전국적인 
평균은 개통전인 2002년에 44%에서 1단계 개통인 2004년에는 64.4%로 20.4% 증
가하여 국내 전체인구 중 약 1,100만 명이 추가적으로 1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국내 SOC 투자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SOC 
스톡이 증가되고 있으나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교통시설의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
도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서도 경제규모 대비 교통시설
스톡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수송수요가 대부분 도로
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수송수단별 장점을 활용하는 분담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가 미흡하고, 소규모 투자로 인해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SOC 공급확대 노력에 비해 교통수요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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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고, 교통병목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과 기존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는 다소 소홀하다는 점이다.
제3장 SOC 투자규모 및 부문간 투자배분비율 산정
제3장에서는 교통 SOC 투자의 적정 규모 및 부문간 배분비율 산정을 위한 기존 
관련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교통 SOC 부
문간 투자배분비율을 추정하였다.
교통 SOC 투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기존의 이론으로는 생산함수 또는 비
용함수를 고려하는 부분균형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국제추세 접근법, 수송분담률 
접근법 등이 있다. 부분균형모형은 생산함수 또는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생산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
통부문의 투자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국제추세 접근법은 각 나라의 경제적, 지
리적 여건과 교통투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의 경제여건에 맞는 
도로, 철도 등의 시설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수송분담률 접근법은 먼저 바람직
한 수송분담률을 결정하고 총 수송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 SOC의 투자 비
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연산일반균형(CGE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경제주체간의 상
호 연관성을 고려해서 미시-거시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모형은 비
용최소화조건과 효용극대화조건 등 부문별 적정화이론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관
련 행태방정식의 추정과정을 줄일 수 있고 다부문 모형의 대체관계를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제주체의 합리적 경제행위를 고려한 적정범위 내에서 정책목표달성(물
가안정, 경제성장)을 위한 적정 SOC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
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라는 기준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4개 교통부문 SOC 시설별 배분방안을 분
석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투자를 포함한 투자배분 비중
을 CGE 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
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과거 CGE 모형에서 
사용되던 기본 데이터를 갱신하는 한편, 수송수단간 상호대체 효과를 반영할 수 있
도록 개선된 CGE 모형을 사용하여 중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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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CGE 모형을 이용하여 교통 SOC 부문간 투자배분비율을 산출한 결
과,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을 3∼5%로 전제할 경우 향후 20
년간 교통 SOC 투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2.9%∼3.1%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부문간 배분비율로는 도로가 55∼57%, 철도가 25∼27%, 항만이 14∼
16%, 공항은 1∼2%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 SOC 투자방향의 설정
제4장에서는 향후 국내 SOC 투자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SOC 투자
방향 및 부문별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SOC 투자환경의 변화로는 크게 국가경영 측면, 투자재원 확보 측면, 사회환경 
변화 측면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국가경영 측면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의 추구, 신
행정수도의 건설, 수도권의 규제강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추진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교통투자 재원의 상대적 축소가 예상되며, 사
회환경 변화 측면에서는 환경친화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주 5일
제 시행에 따른 여가통행 급증,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공급 요구 
증대, 대도시권 통근통행의 광역화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교통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SOC 부문
간․부문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투자효율 극대화, 대도시권에 대한 대중교통 활
성화 및 교통수요의 적정 관리,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구
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효율 증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
는 질적 교통수단의 추구, 과다 분산투자의 지향 및 완공위주의 투자확대 등 여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교통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각 부문별로 개
별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도로 부문의 투자방향으로는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통한 전국 일일생활권
의 실현 , 지역간 도로위주에서 도시부 도로로의 투자 전환, 투자우선순위의 정립
을 통한 도로 정비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선별적 집중투자 및 신규사업의 축
소, 안전개선 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한 도로 교통사고의 감축 추진, 도로시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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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의 과학화․첨단화, 정보통신기술의 도로시
설 운영 접목을 통한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첨단서비스 제공, VMS(Vehicle 
Management System) 등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의 적극추진 및 
스톡 증가에 대비한 유지보수투자 비중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한반도 종단 ×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주요 간선축 중심의 고속
철도 집중투자, 완공위주의 일반철도 건설 사업 추진,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 지원, 도시철도사업의 선별적 지원, 산업철도망 확충, 기존 철도의 
복선화 및 전철화 사업 추진 등이 있다.
항만 부문에서는 부산신항, 광양항 등 중심항만 개발 집중 투자, 배후 수송망 조
기 확보, 항만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 극대화, 항만배후단지 개
발, 수익성 있는 사업의 민자사업 전환 및 경쟁활성화 등을 투자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항 부문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에 의한 공항개발 추진, 기존 공항의 안전성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공항접근 연
계 교통시설 개선, 공항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이 있다.
제5장 결 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전체 국민경제적 
관점의 CGE 모형에서 확장하여 개별 지역 기준의 공간모형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교통계획모형과 연계시켜 교통 SOC 투자로 인한 접근성 등의 질적인 변화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향후 교통 SOC 투자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투자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해외의 SOC 투자정책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내의 상황에 맞는 투자방
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SOC의 각 부문별 투자
방향들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추가적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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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ntax를 이용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Network의 통합도 변화연구
이훈기 책임연구원․김형철 경원대학교 교수․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기존의 경부선과 더불어서 서울-부산뿐만 아니라 정차 도시
를 중심으로 Network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토의 교통Network 변화를 분
석하는 것은 공간적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
적인 연구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국가 교통Network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Space Syntax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가 교통Network의 변화 
및 정차도시들의 접근도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1장 연구의 개요
2004년 고속의 대용량 교통수단인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을 하게됨에 따라 사회경
제적 측면, 그리고 교통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경부고속철도가 정차
하게 되는 도시의 경우 교통Network 측면에서 접근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교통체계의 신설에 따른 기존교통체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pace Syntax 모형의 통합지표를 이용하여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을 연구의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고속철도 정차도시 역세권의 교통 
Network와 그 역에 연결되어 있는 주 교통축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먼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Network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간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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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사례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의 
사례를 보면 크게 인구․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한 방법과 로렌쯔곡선과 중심성
측정식, 표준편차거리, 접근도 등을 이용한 연구 등의 크게 2가지 방법론으로 분류
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Space Syntax 모델
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선행연구고찰과 함께 이 
연구의 핵심단어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에 대하여 해외의 운행현황과 국내의 건설
현황 그리고 예정된 정차역의 입지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 Space Syntax 방법론
Space Syntax는 공간구조의 속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공간구조를 
Network상으로 계획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공간의 상호관련성 혹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각 공간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Network의 속성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Space Syntax의 중요한 지표인 ‘통
합도(Integration)’가 토지이용패턴, 지가, 통행량, 인지도, 접근성 등 사회경제적 현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방법론은 도시 및 건축계획, 사회학, 고고학. 지리학 등에 주로 적용되며 도시
관련분야로는 공간구조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도
시계획 및 설계, 보행분석, 교통분석, 지가분석, 상권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제4장 전국 교통 Network 구축
현재 우리나라 교통망현황을 보면 크게 도로망과 철도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도로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도로연장은 96,037km이며, 특별․광
역시도가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많은 도로가 건설되
어 있다. 철도망의 경우 현재 총 3,630km이며, 노선길이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하지
만 복선화와 전철화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며 시설수준과 효율성 면에서
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각각 도로망과 철도망에 대하여 
장래 교통망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의 간선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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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확충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현재의 경부축 여객수송량의 총량을 기준으로 
Space syntax모델분석을 위한 Network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축선도를 작성하고 3가지 시나리오(철도+고속철도, 철도+고속도로+고속철도, 철도
+고속도로+국도+고속철도)를 설정하여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통합도의 변
화정도를 전국 교통Network와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의 반경 30km를 권역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5장 Space Syntax를 이용한 Network의 변화분석 및 평가
교통 Network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수단 네트워크에 3가지 시
나리오별로 고속철도 Network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고속철도 정
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권역을 설정하여 해당도시의 통합도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시나리오 1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존 철도 Network 변화를 살펴보았고, 
시나리오 2는 철도-고속도로 Network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기존 철도․고속도로․국도 Network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의 교통 Network를 따라 경부고속철도
의 정차역인 5개 도시(서울-천안-대전-대구-부산)를 중심으로 모든 정차역의 통
합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통 후 통합도의 총합은 서울-대구-천안-대
전-부산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증가율은 특히 부산과 대구가 가장 높고, 대전이 가
장 낮게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 후 부산과 서울에서의 통합도가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도의 증가를 보
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속철도의 도입에 따라 전국 교통 Network의 접근
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권역별 통합도의 
변화량은 부산역과 서울역의 통합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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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교통Network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차역과 연결된 교통축에서 통합
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산, 대구와 연결된 교통축의 통합도 증
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속철도의 개통에 앞서 먼저 고속철도 정차 역별 연계
교통시설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고속철도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에 의한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천안역과 연결되는 교통시설
의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노선과 Link되는 주요 교통축의 통합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에 따른 주요 교통축의 주변지역에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므
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역세권 내의 
공간접근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본 연구자료의 활용 등이 이 연구의 정책적 시
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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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행패턴 변화 분석을 통한 
교통정책 방향 도출 연구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정일호 연구위원
지금까지 토지이용과 교통 간의 기술적인 정성적 분석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명백하고 정량적인 분석의 연구는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그러나 토지이용과 교통
을 데이터를 통해서 관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는 토지이용의 변화와 교통 수요의 변화를 비교하여 관계성 정립을 할 때에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정량적인 값을 갖는 사회․경제 지표 
및 사회 기반 시설의 변화라는 중간 매개체의 사용으로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업은 수도권의 사회․경제 지표 및 사회 기반 시설의 변화와 수도권의 통행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도권 교통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과 교통간의 관계성을 정립하여 네덜란드의 ABC 정책(1998년부터 교통과 토
지이용을 통합한 정책으로써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통합하여 제도화 시킨 정책)과 같은 토지이용과 교
통의 통합적 정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본 과업에서는 수도권을 11개 생활권으로 설정해서 교통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의 
단계별로 1996년과 2002년의 가구통행 실태 조사에 의한 교통 수요의 변화와  이와 
같은 시간적 범위의 통계청 및 건설교통부 등의 사회․경제 지표 및 사회 기반 시
설의 통계 자료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수행 되어 진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로서 국토 난개발에 대한 연구, 직주접근성과 통근 통행에 관한 연구,「Downs 
-Thompson's Paradox」및「Edgeworth paradox」이론 등을 참고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수도권 공간 구분을 서울과 경기지역을 각각 5개의 생
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천은 별도의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을 총 11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 지표는 인구수, 가구수, 종사자수 및 승용차 
보유대수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사회 기반 시설 변화의 지표로는 수도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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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는 도로, 지하철, 버스 전용차로, 공항, 택지 개발로 변
화를 분석하였고, 생활권을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는 도로연장과 도로 면적을 거주
면적으로 나눈 도로율을 분석하였다.
교통수요의 변화는 통행발생, 통행 분포, 수단 선택, 노선 배정의 교통수요 4단
계 추정 과정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행발생 단계의 분석은 
수도권의 총 목적통행 발생량과 출근 목적 통행 발생량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총 목적통행 발생량은 인구수 대비 발생량, 가구수 대비 발생량으로 분석하고, 통
행 발생 단계의 교통 수요변화와 인구 증가량, 가구수 증가량, 종사자수 증가량의 
사회․경제 지표와 비교하여 변화의 원인 파악 및 통행 패턴을 분석하였다. 출근 
목적 통행의 발생량의 변화는 출근 목적과 관계가 깊은 사회․경제 지표인 종사자
수의 변화와 비교․분석하여 변화 원인 및 통행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행발
생 단계에서는 통행 발생량의 변화와 사회 기반 시설인 도로율의 변화를 서로 비
교하여 교통 측면의 난개발 지표를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교통 측면의 난개발 지
표는 통행 발생량의 증가량과 도로율(도로면적/주거면적)의 증가량을 비교하여 통
행발생 증가량에 비해 도로율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은 지역을 교통 측면의 난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교통 측면의 난개발 지표 분석의 결과 경기동남 지역 즉 용
인지역이 지표가 가장 낮게 나와 교통측면에서 난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통행 분포 단계의 분석도 통행발생과 마찬가지로, 총 목적통행과 출근목적 통행
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통행 분포를 서울과 경기․인천간의 통행 분포의 변화
와 생활권별로 분류하여 통행 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통행 분포의 변화
에 대한 원인 분석은 통행 분포의 증가량이 25% 이상 되는 지역을 추출하여 총 목
적 통행의 경우에는 인구수, 종사자수, 수용 학생수의 변화량과 비교하여 원인 분
석을 하였고, 출근 목적 통행의 경우에는 기점과 관련 깊은 사회․경제 지표 중 취
업가능인구의 변화와 종점과 관련 깊은 사회․경제 지표 중 종사자수 변화를 선정
하여 변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서울에 대한 의존율 분석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총 발생량 중 서울로 통행하는 비율을 서울 의존율로 설정하고 서울 의
존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즉 생활권 내 통
행의 비율을 자족율로 설정하여 자족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 의존율 분석을 한 
결과 총 목적 통행과 출근 목적 통행 모두 서울의존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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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목적통행에 관해서는 의존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출근 목적 통행에서는 의존율
이 비교적 높게 나와 직장과 관련되어서는 아직도 서울 의존율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 지역의 경우 생활권 내의 통행은 증가되고, 생활권을 제외
한 서울로의 통행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단선택 단계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수단 분담률이 높은 승용차, 버스, 지하철 
수단 분담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승용차 수단분담의 변화와 사회․경제 지표인 
승용차 보유대수의 변화 및 사회 기반 시설인 도로 면적의 변화를 비교하여 관계
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 도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는 
통행의 악순환을 발견하였다. 또한 서울-경기-인천간의 수단 분담 통행 분포를 비
교해본 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할 때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이 높게 나
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통행 배정 단계의 분석은 수도권 전체에 대한 통행 배정과 생활권 단위에 따른 
통행 배정을 Trans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6년과 2002년의 통
행 배정 변화량은 VKT, VHT, V/C의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사회․경제 지
표는 승용차 보유대수와 인구수의 변화량을 사용하였다. 사회 기반시설은 도로 연
장 및 도로 면적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로 연장의 증가는 승용차 시설
의 서비스 증가로 이어지고, 승용차 시설의 서비스 증가는 승용차 보유대수의 증가
로 이어진다. 승용차 보유대수의 증가는 승용차 이용을 더욱 증가 시키고, 인구 증
가가 큰 지역일수록 혼잡이 크게 가중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계별로 분석된 교통 수요 변화의 통행 패턴으로 교통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
는데, 통행발생 단계에서는 분석된 교통시설과 통행 발생량의 관계에 의한 교통 측
면의 난개발 지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선계획 후개
발의 원칙에 따라 교통 정책이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통행 분포 단계
에서의 서울 의존율 및 생활권별 자족률 분석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는 생활권 
단위별로 자족률을 높이는 계획을 하여 통행의 거리를 감소 시키는 것을 통해 승
용차의 주행 거리를 감소시키고, 단거리 통행을 유도함으로써 혼잡을 완화 시키고, 
에너지를 절약 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단
선택 단계의 분석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유입할 때 높은 승용차 분담률을 대중
교통의 개선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
설된 지하철의 직접영향권에 대한 수단 분담률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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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로 인한 승용차 분담률의 전환비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Downs-Thompson's Paradox 이론과 연관지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편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행배정 단계의 분석으로 도로 연장 등 승용차에 대한 서
비스 개편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Edgeworth paradox 이론과 연관 지어 승용차 수요를 억제 시키기 위해서는 혼잡 
통행료의 징수나 부제 운행제, 주차 단속의 강화 등의 교통정책 방향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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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최혁재 책임연구원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마
저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이 공동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농산물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개방되
면, 경쟁력을 잃은 농가의 경작포기 및 경지면적 축소로 유휴농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농지는 시간이 지나면 황폐화된다. 그런가 하면 놀고있는 농
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
는 농지를 해제하라는 압력이 날로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그대로 두면 도시적 용도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소지역으로 
전락하여 황폐화되고, 개발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서는 각종 시설이 여기저기에 
무계획적으로 입지하여 자연환경과 농촌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농촌지
역의 황폐화와 난개발이 동시에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토이용관
리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농지이용관리제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가? 본 연
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 연구의 기본틀 등을 논의하
였다. 본 연구는 현행 농지이용관리제도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
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농지를 계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농
지전용규제 등 농지의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사항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법제분석,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외국제도 분석, 연구협의
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전문가자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지이용관리제도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현재 농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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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국토계획법․농지법․기타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서는 농촌지역에 대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며,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생산녹
지지역 등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제와 제2종 지구
단위계획을 적용한다. 또 농지법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가하며, 허가․신고 등을 통해 농지전용을 규제한다. 그밖에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에서는 각종 농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토
록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농지이용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농지이용관리의 문제
점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면, 농지이용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국토계획체계의 농촌공간에 대한 계
획기능 미흡, 도시 내 농지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의 부정합을 지적할 수 있
다. 농촌공간계획에 있어서는 농촌정비계획과 농촌토지이용계획의 괴리, 농지이용
계획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기능 미흡, 농지용도구분의 불합리, 농지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 결여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는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방식의 부적절 및 행위제한 내용의 불합리가 문제다.
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농촌공간계획에 있어서는 농촌정비계획 추진
의 비효율성와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 결여가 문제점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
는 유휴농지 증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압력 증대, 농업진흥지역의 조정 필요성 대
두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농지전용규제에 있어서는 우량농지의 전용과 소규모 분
산전용에 의한 난개발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농지이용관리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하였다. 일본․대만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선진국
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프랑스․독일․영국은 도․농통합적 토지이용계획체계 하에서 별도의 농
지법 없이 일반적인 토지 및 도시관련법으로 농지를 이용․관리하고 있다. 일반법
으로도 도시개발시 농지보전을 충분히 배려한다면, 굳이 농지법 등으로 규제할 필
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토계획체계에서 농촌공간의 형
성․정비에 관한 계획기능을 제고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들 국가는 단순히 농지만을 보전하는 데에서 벗어나, 농촌지역 전체를 
계획적으로 보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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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정책기조로 하여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일본․대만처럼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특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국은 농지보전방식이 구역제도이든 토지이용계획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무분별한 농지전용이나 무계획적인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
지를 입지조건이나 등급에 따라 세분화하여 우량농지는 이용 및 전용규제를 엄격
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용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정비
를 종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단순한 농지보전 차원을 넘어 농
업․농촌정비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농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틀을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 앞으로 농지필요량 및 경지면적의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논의의 출
발점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유휴농지 증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압력, 농지전용증
가 및 분산전용, 농지투기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은 앞으
로 농촌지역에서 난개발이 확산되어, 전체적인 국토이용관리에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농지의 계획적 이용관리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
었다. 첫째, 농촌공간계획체계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농지관련계획과 농촌정비계
획을 통합․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를 정립한다. 그리고 국토계획
과 농촌공간계획을 수평․수직적으로 연계한다. 즉,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은 국토종
합계획과 연계하고, 농어촌정비기본계획은 도종합계획과 연계하는 동시에 시․군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그리고 시․군종합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의 개편이다.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유도하고 종합
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적․비농업적 이용을 포괄하여 농촌토지이용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농지용도구분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들 용도구분은 
시․군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용도구분
을 예시하면,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구 및 농업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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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락지구․농어촌산업지구․농어촌휴양지구․유보지구로, 생산녹지지역은 유
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 농지용도구분에 대한 행위제한의 설정이다. 새로 정비되는 계획체계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농지용도구분별로 행위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행위제한의 방
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허용행위의 범위는 누적식으로 설정하며, 허
용행위의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원용
한다.
농지용도구분별 행위제한의 강도로는 농업진흥지구는 현행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농업보호지구는 현행 농업보호구역보다 다
소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농업환경 보호에 저해되는 1천m2 이하의 공장․2천m2 
이하의 공동주택․3천m2 이하의 기타시설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휴양
지구에서는 농업진흥지구 및 농업보호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더하여, 도시민 
유치 및 농촌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한다. 농어촌산업지구에서는 이상의 용도
구분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더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공동생산 및 소득증대
를 위한 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또 유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정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상의 행위제한에 따르도록 한다. 농업진흥지구와 농업보호
지구 외의 용도구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만 적용된다.
넷째, 농지전용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허가제한 대상시설에 의해 정해지는 농지
전용의 허용범위를 행위제한에서 규정하여, 앞으로는 행위제한 및 심사기준만으로 
전용을 규제한다. 다만, 농업진흥지구 및 농업보호지구 외의 용도구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가 여부
를 심사하도록 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안은 행위제한이 현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농업진
흥지구 및 농업보호지구의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이 허
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취락지구․농어촌산업지구․농어촌휴양지구 등에 주민
편익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하므로 행위제한이 지금보다 완화되
고, 이에 따라 전용규제도 완화된다.
다섯째, 농업진흥지역의 조정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제도는 향후의 농지
필요면적과 대체지정의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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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당초 불합리하게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여건변화로 인해 불합리해진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제
한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농지 중 농업기반투자가 이루어진 우량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한다. 기존의 농업보호구역은 지정목적에 부합하도
록 농업환경 보호 및 농업부대시설 중심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으
로 계속 유지되거나 새로 편입되는 농지소유자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농지
에 대한 소득보전조치 등 집중적인 지원을 강구한다.
여섯째, 농지조성비제도의 기능전환이다. 농지조성비의 기능을 대체농지조성에
서 개발이익환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지규제의 수혜집단과 피해집단 
간의 형평성 도모하고, 규제가 해제․완화되지 않는 농지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
을 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환수방법은 농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정
액식 부과방식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정률식으로 전환한다. 이때 일정한 요
건을 갖춘 농업인은 부담금을 감면하여 농민반발을 방지하고 농촌활력 증진을 도
모한다. 부담금 수입은 농업진흥지구 등 우량농지에 대한 지원 또는 농지구입자금
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의 한
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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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
손경환 연구위원
제1장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망의 예측력을 제
고할 수 있는 전망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등에서 수행했던 부동산시장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정
리하고, 부동산시장 전망이나 경기분석, 경제예측에 관련된 각종 이론 및 연구결과
의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종 예측모형을 개발했으며,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를 통해 추정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부동산시장 동향의 분석과 전망을 위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 모
형에 의해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시장동향조사 등에 의해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팀에서 예측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예측치를 산출하
게 된다.
제2장 부동산시장 전망체계의 이론적 배경 
기존의 부동산시장 전망에서는 다양한 기법에 의해 시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예측력이 미흡한 편이다. 
부동산시장의 변동은 시장 자체의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관련정책, 경제구조, 
금융시장 등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예측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모형이나 기법에 의존하는 것은 예측오차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여러 예측기법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자료이용시점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전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대규모 모형을 지양하고, 자료의 이용가능성․신속성 등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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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시스템을 구축해 모형의 실용성을 제고했다. 또한 개개 전망방법의 예측력 및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해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하게 선택․조합하는 
전망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한 부동산시장 전망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예측기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망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에서 특정한 방법이나 모형에만 의존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예측의 오류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생성시점별로 월단위 예측과 분기단위 예측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월단위 예측치를 분기단위 예측의 자료로 사용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
다. 이는 자료 생성주기의 차이 및 발표시점 지연에 따른 예측의 시의성 상실을 최
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어느정도 모형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자의적인 가정치를 사용하는 데 따른 오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망체계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일반적인 구조모형이나 VAR기법 
이외에 베이지안 VAR기법, 변수의 외생화기법 같은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했다
는 점이다.
제3장 부동산시장 전망체계의 구축 
부동산시장 전망체계의 분석대상은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의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을 분석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차별화현상을 감안해 서울 부동산시장을 별도로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었
다. 주택시장에서는 유형별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가격 및 전세값과 함
께 주택공급의 분석을 시도하며, 토지시장은 지가 및 토지거래 등을 주요분석대상
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
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제구조 및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전망시계, 
이용자료의 확보시점 및 추정기법을 달리하는 초단기 예측모형, 단기 예측모형, 중
기 예측모형을 각각 개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예
측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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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모형의 설정 및 추정
모형의 분석기간은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시장구조의 안정성 유지라는 두 가
지 측면을 검토해 1991년 1/4분기에서 2003년 2/4분기이며, 분기모형은 50분기, 월 
모형에서는 153월에 걸친 시계열 통계자료를 사용했다. 
초단기 예측모형은 부동산시장의 월별전망과 함께 분기전망시점에서 발표되지 
않은 자료의 잠정치를 구하기 위한 모형이며, 예측대상은 단기 예측모형에 필요한 
주택가격, 지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초단기 예측모형의 구축은 주택가격, 전세값, 
지가, 국민총생산, 금리 등의 5개 변수를 대상으로 월자료를 이용한 ARIMA, VAR 
등의 시계열기법 등의 일차적인 결과를 구한 다음, 모형의 안정성이나 예측력 등을 
검토해 최종적인 모형을 확정했다.
단기 예측을 위한 구조모형은 최종수요, 금융, 부동산, 물가의 4개 부문으로 구성
되며, 19개 행태방정식 및 4개의 정의식을 포함한다. 특히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
의 수를 8개로 축소 조정해 모형의 시의적절한 예측기능을 강화했다. 이때 단기 구
조모형에 포함된 주요 외생변수의 장래변동은 별도의 부속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최종수요 부문은 국민총생산의 구성항목인 소비, 투자, 재화․용역의 수출입으로 
구성했으며, 6개의 행태방정식과 2개의 항등식을 포함한다. 소비는 가계소비 및 민
간비영리단체소비, 정부소비로 구성되며, 이 모형에서 정부소비는 외생적으로 처리
했다. 금융 부문은 통화수요, 금리 등의 3개 행태방정식으로 구성했다. 부동산시장 
부문은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으로 구성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가격 및 전세값, 지가, 토지거래의 8개의 행태방정식과 주택가격, 전세값의 2개 
항등식을 포함했다. 한편 물가 부문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GNP디플레이터 등 
3개의 행태방정식으로 구했다.
부동산시장 전망체계의 단기 구조모형은 연립방정식체계로 되어 있지만, 추정방
법은 통계적 문제점이나 모형의 실용성 등을 감안해 개개 단일방정식에 대해 통상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했다. 추정결과에서 보는 대로 대부분의 방정식에서 설명
변수의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 등은 이론적 배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의 안정성 검정은 자승평방근오차를 이용해 파악했으며, 주거용
건설투자, 토지거래 같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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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기 VAR모형의 작성은 대부분의 예측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VAR모형 
이외에 베이지언 VAR모형, 구조적 VAR모형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시장 전망체계
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단기 예측을 위해 추정한 일반 VAR모형의 3가지 대안에 관한 예측오차를 계산
한 결과, 계절조정한 데이터를 전분기차분해 회사채수익률-명목GDP-전세값지수-
지가지수-주택가격지수로 구성되며 계절더미를 포함하는 5변수 VAR모형(시차 2)
의 전망오차(RMSPE)가 가장 작아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베이지언 VAR모형은 계절조정한 전분기차분 자료를 이용해 회사채수익률(R)-
명목GDP(Y)-전세값지수(HR)-지가지수(LP)-주택가격지수(HP)의 5변수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단순 VAR모형에 비교해 예측력의 개선 여부를 검토했다. 베이지
언 VAR모형으로 선정된 g(ℓ)=2.0  f(i, j)=0.2인 모형의 전망오차는 일반 VAR모
형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리, 국민총생산 같은 거시지표의 변동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부
동산관련변수간의 상호동태적인 파급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써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는 구조적 VAR모형을 작성해 보았다. 계절조정한 데이터를 전분기차분
한 자료를 가지고 5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VAR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분석 및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세값지수의 변동은 지
가지수, 자기자신, 금리에 의해, 주택가격지수는 소득, 금리, 지가지수에 의해 좌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가지수는 주택가격지수, 금리, 소득 등에 의해 좌우
되었다.
중기 예측모형의 작성은 부동산의 수급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주택가격, 전세값 및 지가의 방정식을 추정하고, 부동산시장의 중기적 변동추세를 
예측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1986∼2002년의 17개년에 걸친 
자료이며, 연간자료와 시도별 자료를 결합(pooling)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추정했다. 
중기 예측모형에서 사용한 인구, 소득, 주택투자 변수 등은 장래치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추정된 방정식의 설명력
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도는 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인구, 소득 같은 기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4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한편 부동산시장의 전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향조사는 시장참여자의 주관
적 판단이나 시장상황에 대한 응답자료를 근거로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이다. 여기서는 국민은행 주택거래동향조사의 정확성 및 전망체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및 전국 매매시장의 매수/매도우위를 표준점수화하고, 이를 아
파트가격 변동률과 비교해 정리한 결과, 매수/매도의 표준점수와 아파트가격 변동
은 어느정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향후 시계열이 
충분히 축적되면 전망체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부동산시장 전망체계를 이용해 2003년 4/4분기의 주택가격, 전세값을 예측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 구조모형으로 예측한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100.96(2003.6=100 기준)으
로 나타났으며, 전국 전세값지수는 103.13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단기 VAR모형을 
가지고 추계한 전국 주택가격․전세값지수는 각각 103.49, 100.84로 나타났다. 단기 
구조모형의 예측치와 단기 VAR모형의 예측치를 평균한 값은 전국 주택가격지수
가 102.2, 전국 전세값지수는 102.0으로 구해졌다. 이렇게 조정된 예측치를 바탕으
로 서울의 주택가격, 서울 아파트가격 등의 예측결과를 수정하면 최종적인 서울 주
택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전망체계는 시장의 변동에 관한 사전예측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단기 및 중기 전망을 통해 예측치를 도출
하여 시의적절한 시장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
진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관리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은 시장 내적인 요인과 함께 정책 변경 같은 외부의 충격에서 크게 영
향을 받는다. 투기억제대책이나 공급규제 같은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전망의 오류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전망
작업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점이다. 부동산시장 전망체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오류를 충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보다 효과적인 시장전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개선작업이 꾸준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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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 외적인 충격을 전망에 반영하는 기법의 개발이나 
시장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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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정희남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지난 1960년대 이래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토지문
제를 겪어 왔다. 다양한 토지문제 중에서 전문가들은 고지가․부동산투기․개발이
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들 토지문제는 서로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폐해가 
악순환 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이러한 토지문제의 악순환을 차단
하려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우리의 운용 실태와 외국의 운
영제도를 분석하고, 토지시장의 구조 변화와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 여건 변
화를 반영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2.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부는 1960년대 중반 이래 수많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및 운영해왔다. 현
행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크게 조세형식, 부담금형식, 기타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조세형식의 환수제도 중 부동산투기억제세, 토지초과이득세제, 법인세특별부가
세는 폐지되고, 현재는 간주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이 남아있다. 부담금형식의 환수
제도는 수익환수형(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
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과 시설정비형(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
반시설부담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은 폐지되었다. 기
타 형식의 환수제도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환지방식의 감보제도, 수용보상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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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익 배제, 선매제 등을 들 수 있다.
3.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실태 분석
거시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가는 총 1,284조 원이 증
가한 반면, 개발이익 환수총액은 113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수준은 개발이익의 평
균 8.8%에 그치고 있다.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70∼80%에 불과한 점을 고려
할 때 실제 환수수준은 5%에 그치고, 여기에 주택 등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사실
상 엄청난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환수수준이 낮은 
것은 과표기준이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기반의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평균 25%, 시장가격의 평균 1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미시분석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서부(부천 상동), 동북부
(남양주 호평), 남부(용인 죽전)의 공영개발사업지구 3개와 동 지구 내에 위치한 9
개 분양주택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택지개발․공급부터 주택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총 규모는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의 위치, 
택지 및 주택 분양시기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토지개발 및 주택분양까
지 발생한 총개발이익 중 토지개발업자는 평당 3만 원∼40만 원, 주택건설업자는 
평당 -5.6만 원∼340만 원, 그리고 아파트 피분양자가 평당 30만 원∼480만 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했다.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공공의 토지개발업자(평균 7.8%)보다 
민간 주택건설업체(평균 34%) 및 아파트 피분양자(평균 58.2%)에게 귀속되고 있
었다. 
한편, 그동안 대규모 공공사업 주변지역에서도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토지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추세를 시계열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남양주 호평지구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소
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일반 인식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분석자
료의 부정확성,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토지시장의 특성, 택지개발사업 
주변 미개발지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경과해야 하는 부동산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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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태분석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에서 막대한 개발이
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수준이 극히 미진한 것은 제도 자체의 미비보다는 제도운영
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계성 강화와 
함께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개발업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났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후 국가에 상당 규모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
납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
하지 않고 없이 추진됐던 민간개발업자의 토지개발에서는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효율적 운
영과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발이익은 토지개발보다 주택건설 및 분양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대신 주택건설과 분양 
이후 발생하는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최초로 그리고 다양하게 도입했던 영국 역시 “토지개발”과정
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전체 자본이득에 비해 너무 미미하였기 때문에, 결국 조세
를 통한 자본이득환수제도로 회귀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앞으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11.6억 평의 토지개발, 주
택건설10개년계획에 따른 2.6억 평의 택지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주변의 신
도시개발과 강남의 재건축사업 등 상당 규모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적지 않다. 예컨대, 주택건설10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수도권에서만 적어도 60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2004년부터 예정된 개발부담금의 부과중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주요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외국의 경우 환수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공공의 투자사업으로 주변지역 토지
소유자가 받게되는 이익(betterment)을 형평적 차원에서 환수하여 투자사업비 일
부로 사용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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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ite infrastructure)을 건설케 함으로써 개발과정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수하
고자 하였다. 이후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정착되면서 유․무형적 개발뿐 아니라 사
회․경제발전에 의해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환수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는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공공시설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off-site infrastructure) 일부까지 부담시켜 공공의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을 혼용하여 개발이익을 사회적으
로 환수하고 있다. 선진제국은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자본이득
세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 보유과세는 우리와 거의 유사한 문제점, 즉 낮은 세율과 
저조한 과표현실화율 때문에 개발이익의 환수효과가 대부분 미미하다. 비과세적인 
방법은 부담금징수형과 시설정비부담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구미(歐
美)의 경우처럼 사회간접자본 및 주택 등의 물량적인 스톡(stock)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나라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강도를 보
다 완화하는 경향에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주택 등의 스톡 문제가 남아있
는 국가는 개발재원 확보와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분배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인
식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가 안정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개발이익환수
제도는 외형상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환수수단
을 구성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간의 연계성과 실질적인 환수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
을 지적할 수 있다. 
5.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
우리 경제가 성숙해나갈수록 토지 및 부동산의 상품화는 더욱 진전되어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뿐 아니라 과거에는 부동산투자시장에서 그 역할이 미
진했던 보험․연기금․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자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할 전망이
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토지문제의 근
210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본 원인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함
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투자 또는 투기의 선악을 단정하는 대신, 지가 
안정․부동산투기 억제․공평과세 정착․지방재정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개발
이익환수제도의 정상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발이익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본래, 개발이익이란 용어는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계획이익
(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을 “개발이익”이라는 용어 
하나로 번역․사용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마치 유․무형의 “개발”과 직접 연계
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것으로 오해한 바가 없지 않다. 따라서, 개발이
익을 개발과 연계한 이익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전체 자본이득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투자분을 공제한 차액으로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 환수목적도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개발이익 환수목
적으로는 투기억제, 지가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열하였
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목적 간에 때로 상충이 일어나 정책집행에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피규제집단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환수목적을 부동산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자비용과 발생수익을 공평하게 분배
하는 것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 환수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는 사업지구 내․외의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② 공공사업 주변토지 소유자
에게는 수익자부담금을 형평적 차원에서 환수하여 투자사업비 일부로 사용하며, 
③ 일반 토지소유자에게는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적 환수제도와 비조세적 환수제도간의 연계성과 체계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부동산시장의 법적 기반(legal structure), 행정체계(policy 
structure), 사회관행(social structure)을 개선하여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정책의 신뢰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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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상당기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6.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
먼저, 광의의 개발이익은 자본이득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광의의 개발이익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
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양도소득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거래가격에 기
초한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와 함께, 개인과 법인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협의의 개발이익은 시설부담금제도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와 개발계획 인․허가제도를 통해 2003년부터 시행
되는 제반 시설부담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상 
‘사법(私法)상 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그 외에 학교용지부담
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처별 또는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련제도를 단순
화․체계화시켜 부담자의 예측 가능성 및 부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들 부
담금이 조세와 중복 부담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  주택500
만 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
담금제도는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67% 역시 개발부담금제 폐지를 반대
하고 있다. 다만, 개발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신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면서, 적용대상 지역은 현행 수도권뿐 아니라 신행정수
도 예정지역,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이 신개발․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용적률 때문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최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금제와 재산세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제정 당시 폐지했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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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인위적으로 별도과세하는 행정관행
에 있기 때문에,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하여 통합재산세(가칭)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개발이익를 내재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수용보상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가격 산정시점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
정하고 이들 토지를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 예정지 및 수도권 신도시예정지부터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개발이익환수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편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기 정
착시켜야 한다. 우리의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환수제도를 대증요법
적으로 도입․폐지를 반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에도 있다. 따라서, 시
장여건에 따라 세율조정 등 적용 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더라도, 환수제도 자체
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당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조세적 수단과 비조세적 수단, 양도소득세와 각종 부
담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부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도기반의 정상화 역시 요구된다. 토지 및 부동산관련 행정업무 자체를 전산화
하여 토지/부동산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구축․갱신하고 기초정보의 최신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부처별로 분산관리하는 토지/부동산시장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공
동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지/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불일치를 해소하고 토
지시장 관련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자본이득 과세의 실효성과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매수 및 매도가액을 포착할 수 있는 기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격등기제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과세
전산망과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 산정의 기초, 보상 및 금융담보가격 산정의 기초
로 활용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부동산 거래 및 소유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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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 이른 
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지자체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실거래가격을 속일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하는 한편, 관련정보망 기준으로 신고가격이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
도를 통해 신고가격으로 매수한 후 시장가격으로 재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실거래가격등기제가 정착되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공시지가제도를 운
영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시가근접도를 높이고 제도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 아울러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공시지가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한 공
시부동산가격제도로 확대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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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정희남 연구위원
1. 일본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일본의 토지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토
지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높이 인식하는 편이다. 비록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에 대해
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가격의 안정과 지가상승으로 발
생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하여 지가공시제, 지가세제, 장단기 양도소득세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 일본열도 개조론과 함께 폭발적인 토지붐이 있었고, 
1980년대에도 중순 동경 도심에서 시작한 지가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임
시행정개혁 추진심의회는「지가 등 토지대책에 관한 답신」(1988년)을 통해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공평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과 수익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공평하게 부담”시키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1988. 6.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한「종합토지대책요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국토
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감시구역제도를 창설하고, 1991년 세제를 개편하여 지가세
를 도입하였으며,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법인세의 중과, 토지 매입 시의 융자규제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의 사회적 요구는 거의 사라졌다.
일본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토지수용, 토지
선매, 초과수용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나 개발사업
자가 토지를 사전에 취득하고자 한다. 이중 토지선매를 통한 개발이익의 내부화는 
가장 근본적인 환수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직접적인 환수제도는 개별적인 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최종적으로 귀착한다고 예상되는 주체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
법이다. 토지부담의 대표적인 사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감보제도다.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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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1899년의 (구)경지정리법 및 1909년의 (신)경지정
리법을 통하여 도시교외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개
발이익의 일부를 감보제도를 통해 환수하고자 하였다.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
시재개발사업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환방식을 통해, 도로․광장 
등의 공공적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토지대신 금전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수
단으로는 수익자부담금제도가 있다. 수익자부담금제는 제1차 세계대전 말부터 시
작되었고 특히, 철도․버스 등의 교통망, 도로,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기반시설 정
비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자의 범위․징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
제로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근거한 도로 및 하수도수익자부담금 등 한정된 경우
에만 활용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택지개발지도요
강」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발부담금
제는 특정한 개발행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행
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지도요강에는 지방정부가 토지개발을 
허가할 때 사업지구내의 도로, 공원, 녹지, 홍수조절지,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개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부담은 최종적으로 개발사업비용에 전가되어 개발사업자가 매각하는 택지
나 주택가격에 대부분 반영되는 경향이 크다. 끝으로, New Town을 통과하는 철도
의 새로운 노선건설에 필요한 건설비용 중 일정 비율을 New Town 건설자에게 부
담시키는 New Town 철도정비사업방식과,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경
우 그 설치비용을 인터체인지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부담시
키는 개발인터체인지제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환수제도로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시정촌세인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유휴토지에 대한 특별토지보유세와 국세인 
양도세가 있다.
일본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대부분이 그대로 지적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토지과표가 지나치게 낮아 조세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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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게다가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공급촉진 측면에서 세율경
감 조치가 있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세부담 경감특례가 있다. 자기
자본 투자에 의한 지가상승과 공공투자에 의한 지가상승 간에 토지 취득비나 소득
분류 기준으로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이익에 대해 일률
적으로 평등 과세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지가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특별토지
보유세 등 각종 보유과세가 제정되어 있지만 모두 과세표준 및 세율이 낮아서 개
발이익 환수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지가세는 과세가 정지되었고, 특
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부터 새로운 과세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보
유세의 징세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수익자부담금 관련규정은「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
과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려 해도 어떤 이익에 근거할 것인지 부
과대상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보
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도시공공시설 정비사업제도에서는 시가화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시가화구역」에서의 기본적인 공공시설의 정비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은 
공공 측에 있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한 정비와 비용부담은 개발회사가 진다는 원칙
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이 집중해서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시가지
의 정비수준이 극히 낮아 외부불경제를 초래함과 동시에, 이른 바 무임승차에 의한 
원인자부담 문제의 불공정성이 야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
발이익 환수는 시설정비 비용을 웃도는 이익이 발생하여도 환수범위가 정비비용을 
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개발이익을 둘러싼 종래의 논의는 주로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주변지역에서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
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 수익자와 부담자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
평하고 전체적인 편익이 향상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개발
이익의 환수」에서「개발비용의 공평분배」라는 새로운 발상에 근거한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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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이론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종래의 개발이익 환수이론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처리한다는 사후적인 발상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를 전환하여 사전적인 개발이익
환수이론을 발전시켜 도시개발관계자 사이의 참여와 부담, 공적지원의 이상적 형
태를 모색하는 이론적 틀을 하나로 연계하자는, 다시 말해 개발이익을 도시재정비 
촉진책의 하나로 접근해 보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2.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영국의 개발이익환수는 1427년 헨리6세가 제정한 「하수, 토지, 배수 및 방조
법」(Sewers, Land, Drainage and Sea Defense Acts)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제도를 확립한 것은 1909년
「주택및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이다. 이 때 도시계획결
정 및 변경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 가치증가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32년「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은 도
시계획구역 내에서 계획결정(규제포함) 및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증가한 
토지가치에 대해서 증가액의 75%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이러한 조치들
이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실제로 운용되지는 못하였지만, 1942년 및 1952년의 국
가위원회(Uthwatt Committee와 Simes Committee)에서 토지가치에 대한 과세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근거가 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에서 개발부담금제도(development 
charge)를 도입하고 개발권 공유화를 규정하였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 또는 현재의 이용상태에 부합하는 용도
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유리한 용도로 토지이용을 전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 발생한 토지가치 증가분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
도록 하여 개발권이 사실상 공유화되었다. 
그러나, 1947년 법률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가치 증가분의 10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토지거래는 개발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강제수용시 보상가격과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결국, 보수당정부로 
218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정권이 교체되면서 1953년, 1954년, 1959년 도시및농촌계획법은 개정되었고 개발부
담금제도는 폐지되었다. 
그 후에도 노동당정권이 집권할 때(1967년∼1979년)마다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 및 시행되다가, 보수당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폐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예컨대, 1967년의 토지증가세(betterment levy), 개발이
익세(development gains tax) 및 1976년의 개발토지세(development land tax) 등을 
들 수 있다. 1967년의 재정법(Finance Act)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수당정권이 들어서면서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개발이익환수
제도들은 모두 폐지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 및 개발사업의 호황으로 토지가치가 현격히 증가하였지
만, 개발토지세가 이미 폐지되었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조세로 충분히 환수할 수
도 없었다. 결국, 개발행위허가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
에게 기반시설 설치의무(planning obligations)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도
시및농촌계획법(1990)과 계획및보상법(Planning and Compensation Act, 1991)을 
개정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들 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의무의 기준은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적절성, 관련성, 합리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자와의 합의
(planning agreements)를 통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조정하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합의는 
지방정부와 개발업자 사이에 도달하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로 변
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planning gain, planning obligations, 
planning agreements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래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먼저, 정치적인 문제
로는 노동당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법적 시도를 세 차례나 하였지만 그 
때마다 보수당정부는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이익 환수제
도가 폐지되고 다시 도입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은 민간부문의 개발시장을 
허용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을 100% 부과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발의욕을 상
실하게 하여 실패하였다. 1947년 법률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였지만, 적용대
상이 주로 신개발에 한정하였다. 개발이익은 재개발과정에서도 발생하고, 그 외 다
양한 경제․사회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개발이익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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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개발가치의 증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귀속되었
고, 공공에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과 1967년 토지위원회법은 토지소유자로 하
여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토지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이익이 실
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도와는 정반대로 높은 부담률의 개발부담금 제 도입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반시설설치의무제도는 대부분(80% 이상)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간의 합의도출
에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당초의 취
지와 달리,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간의 합의라기보다는 개발사업자가 지방정부에 의
해 일방적으로 구속되는 의무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개발사업자간에 협의
내용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토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은 공공용지의 기부채납과 
공공시설부담의무제도만 남았다.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계획협정을 체결해야 하
지만, 협상기간이 대략 1년 이상 소요된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시설부담이 개발사업과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증명
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는 
계획주체인 지방정부로 하여금 경제적․행정적 압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
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영국정부는 1998년 이후 공공시설부담체계를 개선하고
자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지방정
부와 개발사업자간의 협의가 일관성을 가지며, 개발신청자와의 협의기간은 단축하
면서, 정부와 개발사업자간의 진정한 합의와 성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
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영국에서는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개발영향부담금제도는 계획합의를 통한 기부채납에 갈음한 금
전적인 부담으로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형태의 개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
금의 정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어 부담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 사업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개발영향부담금제도를 운용하
는데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따르고, 적절한 부담액 산정기준을 도출하는 것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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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영향부담금의 대안으로 2000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균형있고 선계획된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
속성을 제고하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득을 참여자 사이에 공유한다는 원칙 하
에, 개발사업자와 지방정부간에 보다 유연한 협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이다. 그
러나 이 제도 역시 사실상 조세의 일종으로서, 민간의 개발시장을 위축시켜 경제회
생과 시급한 주택건설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주로 기반시설설치의무 제도를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문제를 해결하
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개발이익 사유화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 동안에 개발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지가세(land 
value taxation)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지가세에 대한 관심은 
유래 없이 증가하고 있다.
토지 및 주택  221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김근용 연구위원․윤주현 선임연구위원
제1장 서 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대시켜옴에 따라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6%에 도달하여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여 이제 주택시장은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
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정책의 방향도 주택재고의 양적 확대
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대량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주택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방향의 전환에 따른 주택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며, 목표
계층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적인 정책수단의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택시장의 내․외부 여건변화와 선진국의 정책변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
하고, 양적 공급확대에 맞추어진 기존의 주택중심 제도와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
점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와 내용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정
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정부가 주택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장 주택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
주택투자와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제 이론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주택정책은 양
적인 주택공급 중심에서 질적인 주거복지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및 스웨덴 등 선진 외국의 주택정책 전환과정을 살
펴보면 실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전환 과정은 다소 시기의 차이를 
222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보이고 있으나, 전후 산업화 단계에서는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주택의 양적 재고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복지적 차원의 주
택정책을 수립․시행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정책은 주
로 주택 공급확대에 치중하여 주거복지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 
주택시장 내․외부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주택시장 내부적으로는 주택 대
량공급 정책에 힘입어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주택 중심이 아니라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주택수
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따라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
조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문화와 여가 그리고 복지와 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주택시장의 외부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질적
인 향상과 시장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기능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다. 이제 우
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주거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택정책 현황 및 문제점
주택법 제1조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목표는 사실상 선언적 성격만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견인하기에는 미흡하였으며, 정책
집행 후 사후적 평가의 준거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행 주택정책 수단은 주로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택지공급․금융지원․조세감면과 같은 직접지원수
단과 선분양제도와 같이 간접적으로 공급 촉진에 기여하는 간접지원수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직접지원수단은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의 확보․공
급,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공급을 통한 주택건설 자금지원, 그리고 주택사업 용
지 및 건설용역에 대한 비과세 및 조세감면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지원수단은 주택
사업자를 위한 수요확보 및 건설금융 확충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선분양제도가 대
표적이다. 이와 같이 주택의 공급을 위한 지원은 다양하고 강력한 반면, 가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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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현행 제도상 가구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대
표적인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과 소형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통제, 그
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대한 소액의 주거급여를 들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
한 가구중심의 정책 도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저소
득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기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
택 공급의 확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수급권자에 대한 최저주거비의 
보장 및 주거급여의 분리방안, ③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기존주택을 관리하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를 마련한
「주택법」의 제정, 그리고 ④ 주거빈곤 여부 및 주거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등이 그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적 정책의 부분적 도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
체적인 실천계획 및 정책수단은 아직 주택 중심으로 설정되어있다. 주택공급계획, 
정책수단, 배분체계, 주거환경 및 관리계획 등에서 여건변화에 대한 고려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정책의 기본 틀을 정책목표에서 출발하여 주택관련 제도 및 정책수단까지 
생산-배분-관리의 단계별로 연계하여 살펴보면, 현행 주택정책은 우선 정책목표와 
수단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수단 적용의 일관성이 없으며, 정책집행 후 평가체
계가 미흡하다. 주택공급계획 단계에서는 양적인 공급증대에 중점을 두어 내․외
부 여건변화 및 주택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또한 생산된 주택을 누구
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가 또는 주택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주거수준 안정
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목표계층의 설정과 배분계획이 소홀
하다. 따라서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불안 및 주거비부담 증가, 공공주택배분 결과의 
비형평성 등이 나타나는 등 주택정책 지원효과가 정책대상계층에게 균형 있게 배
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기존 주
택재고의 관리에 대한 관심 및 정책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공급 
이후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관리는 사
실상 포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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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택정책 개편방안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향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가구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정책이란 가구 계층별로 차등화한 정책수단을 적용
하여 개별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정의할 수 있
다.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정책 목표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구체성
이 없다. 따라서 주택정책 목표를 보다 실천가능하고 정책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기본목표와 하위목표 체계로 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택을 
적절한 가격으로 소유 또는 거주토록 한다’ 라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이를 주택법 
제1조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
표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위목표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적시에 공급한다. ②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는 시장소
외계층의 최저주거수준 확보에 둔다. ③ 공공주택은 소득계층 및 가구특성을 고려
하여 배분하고, 입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④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⑤ 한정된 주택자원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주택 재고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⑥ 주거복지정책의 평가체계에 의하여 정책의 적합성․일관성․형평성․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주택이 
쾌적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층별로 정부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 현재 정부가 고시
한 최저주거의 준거는 물리적 성능, 가구의 주택이용 상태, 주거환경 등이다.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된 최저주거기준을 포괄적으로 접근
하기보다는 ① 물리적 성능기준, ② 가구의 주택이용상태, ③ 주거환경으로 구분하
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리적 성능기준은 별도의 
주택건축 및 관리관련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은 도시계획 및 환경기준
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주택정책의 계층별 차별화는 가구의 주택
이용상태를 근거로 하여 소득 및 주거비부담 수준과 연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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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이다. 계층별 차별화 방안으로는 정부의 절대지원이 필요한 계층(절대지원
계층), 정부가 일부 지원하여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 가능한 계층(부분지원계
층), 정부지원이 없이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 가능한 계층(자립계층)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정책지원은 주택과 가구를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의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주택재고의 관리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여 기존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택의 물리적 성능기준을 우선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
은 주택이용 상태에 따른 주거수준의 정도, 소득 및 주거비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정책대상을 일차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절대지원계
층(소득 하위 40% 이하), 부분지원계층(소득 하위 40∼60% 이하), 자립계층(소득 
하위 60% 초과)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절대지원계층은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
과 부담가능계층으로 다시 구분하여 최저주거수준 유지를 위한 주거비부담이 과다
한 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비부담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 -를 최우선적인 정책지원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지원의 경우 구조 및 성능 미달주택에 대
해서는 주택개량자금을 집주인에게 저리로 지원하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노후화
가 진행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 및 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집주인에게 주택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기준 미달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명령하거나 안
전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구지원의 경우,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에게는 최저주거수준의 주거비부담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되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
권도 부여하여 택일하도록 한다. 절대지원계층에 속하나 최저주거비 부담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거비지원을 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을 부여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40∼60%에 속하는 부분지원계층에 대해서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소형분양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며, 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득 상위 
40%에 속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배제하되, 주택 마련 및 
상향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등을 통한 금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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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정책지원수단과 제도들도 정
비되어야 한다. 공급자를 위한 택지 및 기금지원은 현재의 수준보다 약화시키고 수
요자를 위한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신규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조
성 목적으로 시행된 선분양제도도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조세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
유세 및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한다. 또한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달성하
기 위해 실거래 가격이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인 분양가격 통제 방식은 택지분양방식과 주택분양방식을 연계하여 운용할 필
요가 있으며, 가구에 대한 주택의 배분체계와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 관리방식은 
현재보다 대폭 보완하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개편하는 
중요한 연구이므로 선진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산․학․연 협동과제로 수행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이 주관하
여 민간주택시장 지원과 주택금융에 관한 연구는 한국주택학회에서, 주택부문 조
세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재고주택관리 부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각각 전문분야를 분담하였다. 또한 연구의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업무 수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수 차례의 업무협의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부문 내․외부의 여건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및 주택정책 체
계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핵심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제기되어온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정책전환 발상
을 구체화하였다. 선진국의 사례와 주택시장의 내․외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
거복지정책으로의 정책방향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걸맞도록 주택정책
의 목표를 상․하위 체계로 재정립하였다.
둘째, 정책지원대상을 주택과 가구로 구분하여 주택의 물리적 성능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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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준의 정도, 소득 및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 하였다. 즉, 정책
대상을 소득계층에 따라 절대지원계층, 부분지원계층, 자립계층으로 구분하고, 절
대지원계층은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과 부담가능계층으로 다시 구분하여 최저
주거수준 유지를 위한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가구를 최우선적인 정책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계층별 정책 지원방안과 수단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추
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소요액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적 집행을 위하여 관련되는 지원수단과 제도들의 정
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책목표 및 대상계층과 연계하여 금융, 조세, 택지공급 
및 관련제도 등 정책수단들의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
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정책 전반의 개편을 시도한 폭넓은 연구인 관계로 일부 소홀
히 다루어진 부분도 있다. 특히, 특수한 계층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하였다. 
즉, 정책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촌주택, 노인주거,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고령화시대의 노인주거문제, 농촌주택 실태파악 및 정책방향 등 특수
계층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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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연구위원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서 시행 경험이나 지식
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 제도는 2001년도부터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시범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보완과정이 미비한 상태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행
정부서에서는 아직 제도운영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실제 적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
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전문회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
로 토지적성평가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그 원인과 개선대안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개선대
안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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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Ⅰ과 Ⅱ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적용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가체계
Ⅰ과 Ⅱ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토지적성
평가의 개념 및 평가절차를 소개하였다. 평가체계Ⅰ과 Ⅱ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는 바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하였다. 아울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사례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
는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 중에서, 평가체계Ⅱ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
심이 되는 지표별 평가기준 및 등급구분방법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타
당성을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지역적 특성이 매우 상반된  평택시와 남해군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부분에서는 이 연구에서 검토한 
개선대안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본문의 원고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나 기초
자료들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제2장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평가절차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
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
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되며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두 가지
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Ⅰ”이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
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
가를 말한다. “평가체계Ⅱ”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용
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할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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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성물리적특성 지표
공간입지적
특성 지표
주변지역
특성 지표
토지의 적성 분석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구분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
지표분석
부문별
토지적성
분석
토지적성
평가
토지적성
평가의
활용
평가체계Ⅰ과 Ⅱ는 동일한 토지적성평가범주 안에 있지만 평가특성이 다르다.  
평가체계Ⅰ은 시․군자료를 기초로 도출한 기준을 활용하는 상대평가주의를 택하
고 있는 반면, 평가체계Ⅱ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대평가기준을 사용한다. 평가체
계Ⅰ은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값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서 필지별 적성값
을 구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평가체계Ⅱ는 개발적성값 만을 산정하여 적
성값의 크기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개발과 보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토지적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모두 7단계로 되어 있다. 우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별도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등급 또는 보
전등급을 부여한다. 우선보전 또는 우선개발등급으로 분류하고 남은 토지를 대상
으로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는 경사도․표고
와 같은 당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지표, 도시용지비율․경지정리면적
비율과 같은 인근지역의 토지이용특성지표, 공공편익시설 접근성․보전지역 접근
성과 같은 공간적 입지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기초로 평가한다. 적성평가 결과는 5
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초로 활용되어 개발할 지역과 보전
할 지역을 구분하는 기초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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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Ⅰ)절차>
(1) 우선등급 분류
(개발, 보전)
( ) 
( , )
(2) 평가지표
대체선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 )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7) 적성등급 분류
(5개 등급)
( ) 
( )
(6) 종합적성값
산정
( ) 
(5) 특성별
점수값 산정
( ) 
1. 외국의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외국제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
국에서는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 위하여「토지 및 지역 적성 평가법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LESA)」을 사용하여 개발해도 좋은 농
지와 보전해야할 농지를 구분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LESA는 토지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토지가 지닌 공간적 입지성과 인문 사회환경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LESA는 토지의 용도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생태학적인 개념을 고려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시도한 것
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LESA는 지표별 
평가기준과 등급구분, 임계치 등을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평가기준
의 주관적 자의성 문제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LESA를 도입하여「토지 및 지역 적성검토(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 LEAR)」방법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LEAR을 적용
한 사례는 많지 않다. 오타와시의 경우 시 전역에 대해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톨먼트․던다스․글렌개리聯合郡(United 
Counties of Storment, Dundas and Glengary)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군 전역에 대해 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소위 白紙地域’의 난개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을 작성한 바 있다. 토지평가지침은 백지지역에 대한 
토지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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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백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지역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관점에서 토지보전기능, 수자원보
전기능, 생태계보전기능, 경관보전기능의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일본의 토지적성평가는 지형, 지질, 생태요소 등을 기초로 보
전기능에 한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보전특성 이외의 개발특성 등은 배제되어 있는 
등 토지가 가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 토지
평가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고적인 권유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제3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1. 평가체계Ⅰ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첫째,「국토계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토지적성평가
를 통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할 토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
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의 연계성이 불분명하여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성평가와 도시계획의 
연계 측면에서 적성평가 결과가 계획가의 자유로운 계획결정을 제한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발과 보전지역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국토계획법 취지 달성이 어려운 문
제가 있다. 현행 관리지역은 50% 이상이 3만m2 이하로 소규모다. 따라서  관리지
역만을 대상으로 적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본적인 단위 규모가 적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토지적성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은 토지종합정
보망에서 구축한 전산도면과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그리고 각 행정기관이 작성한 
도면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토지종합정보망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구축한 내용 또한 지형과 지적이 통
합된 편집지적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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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지적도, 수치지형도를 비롯하여 
생태자연도, 국토이용계획도, 집수구역도, 각종 주제도 등을 활용하여 토지적성평
가기본도를 구축하여야 하나, 이들 도면의 축척, 도면 작성 시점, 도면정보의 상세
성 등이 서로 다르다. 그로 인해 도면 상호간의 정보 불일치, 도엽 간 경계불일치 
등으로 인해 각종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구축된 토지적성평가 기본도의 관리상의 소홀 가능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
다.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이의 정
기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일회용 자료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토지적성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토지적성평가지표
는 현재 대표평가지표와 대체가능평가지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에 우선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 
걸쳐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필지규모가 10,000m2 이상이어서 두 가지 이상의 이
용상황이나 특성이 존재할 경우 필지를 가분할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가분할을 통한 평가는 평가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분할 
시에 가지번을 부여하는 문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평가절차가 복잡해지고 평가
물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일곱째,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 담당자의 비전문성으로 인
한 적성평가 오류문제를 예방하고 적성평가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작성하였
다. 즉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조사, 지표별 평가기준 작성, 적성값 산정 및 
등급구분과 같은 일련의 통계적인 분석방법과 평가절차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
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단계적 접근이 어려워 활용이 쉽
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덟째, 촉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한으로 토지적성평가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
다.「국토계획법」에서는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2005년까
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를 시작한 시․군
은 현재 17개 시․군에 불과하여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시한
에 쫓겨 토지적성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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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지자체의 일선공무원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
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토지적성평가 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토지적성평가 용역 발주시기의 문제
도 지적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에서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을 짧은 기간에 동일프로젝트로 발주하여 토
지적성평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적성평가 결과가 도시관리계획에 제대로 반
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
하였을 때 보전대상으로 분류되는 지역 내 주민의 반발로 관리지역 세분이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평가체계Ⅱ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첫째, 토지적성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체계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체계
Ⅱ는 평가체계Ⅰ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가체계Ⅰ보다 
평가체계Ⅱ에 대한 행정수요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토지적성평가업무 때
문에 토지의 개발 및 공급이 지연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국토계획법」에 규정한 적성평가 대상지
역은 관리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사업에도 토
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는 평가체계Ⅰ이 적용
되고, 이외의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평가체계Ⅱ가 적용되게 
된다. 평가체계Ⅱ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나 공간구조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가기준상의 경직성 문제다. 평가체계Ⅱ는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상
태에서 바로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대 기준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경직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별로 다
양한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사업 신청시에 실시하며, 사업제안자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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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하게 되어 적성평가의 기초자료 구축 및 평가비용이 사
업제안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안자가 적성평가를 할 경우 지적
도와 같이 행정기관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자료가 있고, 기초자료를 담당하는 부
서간의 협조체제 미비로 사업제안자가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넷째, 토지적성평가지표의 경직성과 필요 이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지표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편익시설 접근성은 필지의 개발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공편익시설물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로, 수도공
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의 線적인 시설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하에 매설된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
하여 지하시설물도면 등을 구축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도 생태보전적 특성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지표이나 법정洞․里별로 자료
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섯째,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평가체계Ⅱ에 의한 적성등급 구분 방법
을 점수법에서 비율법으로 변경하면서 개발적성의 임계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
다. 이로 인해 평가체계Ⅱ에 따라 도출되는 평가등급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
제가 야기되고 있다. 
여섯째, 사업제안자가 평가체계Ⅱ를 실시할 경우 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곱째, 토지적성평가지침에는 평가체계Ⅱ의 결과물로 필지별 조서를 제출하도
록 되어 있다. 필지별 조서 작성은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
규모인 경우는 몇 백장에서 몇 천장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4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평가체계Ⅰ의 개선방안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및 연관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뿐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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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도 그 위상을 정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가 상충되
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에서 몇 가지 보완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적성평가 등급과 계획방향을 일치시키
면서 계획가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적성평가의 주 대상을 점 적으로 산재해 있는 관리지역뿐 아니라 녹지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적성평가 
대상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초DB를 구축하는 지역범위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즉 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용역을 발주할 때, 적성평가는 관
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기초DB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하도록 용역업무 내용에 포함시켜서 발주하는 방안이 현실적
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종합정보망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내용을 확대 보
완하여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본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토지종
합정보망 내용의 확대 구축이 어려울 경우,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는 중앙
정부(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토
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수집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  
넷째, 토지적성평가자료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
도록, 토지적성평가 기초도면과 DB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구축된 토지적성평가 기초도면은 정기적으로 수정․갱신하도록 의무화
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토지적성평가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에서도  활용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토지적성평가지표의 다양화 요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실제 분석해본 결과 토지적성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 부여가 실익이 크지 않은 것
으로 밝혀졌다. 토지적성평가지표는 대표평가지표와 대체가능지표로 구분되어 있
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소폭적
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성평가지표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특수한 지표는 적성평가지표로 채택하기보다 적성등급을 조정하는 기준
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제시된 지
표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만 대체하도록 제한적으로 지표대체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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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토지적성평가절차를 가능한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위 필지에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있는 경우 넓은 면적을 가진 특성을 기초로 평가
하도록 단순화하고, 현지검증 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적성평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분석하는 
체제뿐 아니라, 필요한 단계만을 선정해서 분석하거나 중간단계에서도 접근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는 기
본도의 종류에 따라 도면성격이 다르고, 변수명도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
램은 몇 가지 자료형태에 따라 구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적성평가
프로그램 단계마다 누락된 지적정보를 검색하여 추가로 보충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야 한다. 
여덟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토지적성평가의 기본이 되
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시점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한을 연장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계획의 기초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적성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결과가 도시관리계획에 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작업의 발주시기를 분리하거
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이나 지침하달이 요구된다. 
열 번째,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만이 아니
라, 시장 군수 등을 포괄하는 직급별 교육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적
성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내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모색하여야 한
다. 예를 들면, 세분되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제와 논농사직불제도 등과 연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내의 자산가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방
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평가체계Ⅱ 개선방안
첫째,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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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 신청 시에 실시한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Ⅰ의 대상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행정구역
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예산 및 제도상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행
되기 어려운 대안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평가체계Ⅰ을 
수행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하
도록 함으로써 평가체계Ⅱ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체계Ⅱ 기준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유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지
역유형별 적정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국 공통
으로 용도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세분해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갖는 경직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역특성지표의 임계치 기준은 지역의 분포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로 개선하고, 공간적 입지성 지표의 임계치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선보전등급의 융통성 부여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현행 토지적성평가지표 중에서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되는 재해발생위
험지역은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하되, 추후 재해위험요인이 제거되었을 경우 인근
지역의 등급을 기초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안자가 적성평가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특성지표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석
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초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분석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평가체계Ⅱ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성평가지표의 보완 및 지표선정의 제한적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다. 개정
지침에서 삭제한 우선보전등급 항목 중, 생태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우
선 보전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지표는 기
초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보전임지비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편익시설지표도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지역의 접근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적성값을 도출하여 적성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의실험을 거쳐 평가
체계Ⅰ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의 여부, 전국적인 도시용지수요와 지역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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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능지, 도시용지공급 정책목표 등을 기초로 구분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
구에서 이러한 방법에 의거하여 도출된 등급 구분 기준을 기초로 사례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평가체계Ⅰ의 적성평가 등급과의 등급 일치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과 적성등급 분포와의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
는 등 적성등급의 적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평가체계Ⅱ의 경우 기초자료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성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강
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평가체계Ⅱ의 결과를 종이보고서로 제출하는 사항은 “토지종합적성평가
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지별 조서인 “평가대상토지별 토지적성평가조사표”는 
전산화일로 제출하도록 결과물 제시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개선대안의 타당성 평가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서 평가기준과 등급 구분방법의 개선에 관련된 사
항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 평택시를, 
비수도권 중에서 남해군을 선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가체계Ⅰ과 
Ⅱ를 모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각 방법에 의한 등급구분결과가 어느 정
도 차이가 나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차적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적성등급과 
토지이용상황, 주변지역의 토지적성등급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6월 개정한 토지적성평가지침 상의 등급구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
부분 개발적성등급으로 구분되어 적성등급의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을 적용할 경우 적성등급의 변별력이 높아졌고, 평
가체계Ⅰ의 결과와 일치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등급분포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이나 등급 분포에 더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정지침에서 채택한 직선보간법의 적용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유사한 특성
을 가진 인근 필지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등급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보전을 위해 개별법 상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개정지침에서 우선 보전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전등급 인근과 중간에 개발등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습지지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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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자연생태적․문화적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우선 보전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정책건의 및 개선방안의 정책적 효과
「선계획․후개발」의 취지는 국토전체에 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있을 때 구
현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공간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
초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므로「선계획․후개발」의 첫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지역범위는 기개발지를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의 관계재정립을 통하여 토
지적성평가의 위상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지표와 기준의 지역적합
성을 높이고 평가절차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일선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이해도
를 높임으로써 토지적성평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성평가결과
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계획과 적성평가의 연계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계획가의 주
관적 판단과 적성평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성평가제도 정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초정보전산화의 미비와 관련정보의 부정확성문제를 해소하
는 것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의 조기 구축만이 아니라, 토지종합정보 도면을 지형과 
지적이 통합된 형태로 표준화하고,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토지종합정보의 
수록내용에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대안은 일선 시․군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부딪히게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에 수반되
는 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개발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획적인 지역 관리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간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고 산
발적인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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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가 각종 공간계획체계의 공식적인 
기초정보로 자리매김 될 때, 진정한 의미의「선계획․후개발」체제가 달성될 수 
있고,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2. 연구의 특징
토지적성평가제도는 2002년 2월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이고, 토지적성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1년 처음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금
까지 토지적성평가관련 연구는 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이론이나 방법론 검토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일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일선 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
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성격이 크게 
다른 두 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적성평가 전 과정을 직접 적용해봄으
로써, 적성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방안 중에서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구체적인 적성평가
지표와 평가기준의 개선에 관련된 내용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도출한 최
초의 연구로서, 실증분석을 통해 토지적성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모두 포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시된 개선대안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침으로써 피상적인 대안 제시가 아니라, 실제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선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
성평가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정착시키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토지적성평가 중에서 평가체계Ⅱ는 기초자료가 없고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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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시간과 비용
상의 문제로 두 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 바,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유형별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평가기준을 정교하게 세련하고 평가방법과 절차
를 개선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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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지대식 연구위원
제1장 서 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중
장기적 시점에서 선진국의 부동산 관련세제와 우리나라 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입
각하여 중앙․지방정부의 토지․주택 관련조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
비․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및 활용효과를 
기술하고,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부동산 관련세제의 현황을 개관(제2장)하고,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세제를 
고찰(제3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세제의 운영실태(제4장)와 시장효과
(제5장)를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제6장)을 제시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부동산 관련세제의 현황
제2장은 법제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요와 취
득․보유․양도 단계의 과세유형별 세수배분 실태를 제시하고, 과세유형별 주요세
목의 제도내용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직
접적인 과세는 12개 세목으로 한정할 수 있다. 과세단계별로는 취득․보유․양도
과세의 순으로 세수를 구성하고 있다. 취득․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 양도단계는 
국세가 중심이다. 각 단계별 기간세목은 취득→취득세․등록세, 보유→재산세․종
합토지세, 양도→양도소득세의 5개로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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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부동산관
련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다. 특히 취득세․등록세가 부동산관련 지
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1.3%나 되어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의 비
중이 매우 높다.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과세는 전체 부동산관련 세수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부동산관련 지
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10.4%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과세에 비해 
보유과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도과세가 전체 
부동산관련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서, 과세유형별 부동산관련 과세 중
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낮다.
제3장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세제
제3장은 일정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외국제도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OECD 주
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부동산관련 세부담 상황과 관련세제
를 고찰함으로써, 취득․보유․양도 등 과세유형별 특기사항과 주요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이는 인터넷 검색과 함께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자료 협조를 통해 이루
어졌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부동산관련 과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
다. 내용적으로는 취득과세의 세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과세의 부담이 미미해 세부
담의 형평과 토지이용의 효율 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과세유형별 세부담 상황과 특기사항 및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지방세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부동
산 이외의 과세대상의 범위도 넓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의 평가는 중
앙 또는 상급정부가 주관하는 대신에 세율 결정은 지방의 자율적 운영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둘째, 이들 국가는 모두 개인․법인에 대한 소득과세체계의 틀 안에서 자본이득
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일본은 분
리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
여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계속 거주해 온 1채의 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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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공제해주며, 1주택 및 주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공제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장기보유 부동산 및 
주거주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한다. 미
국은 “주거주 주택”의 매매이익에 대해 25만 달러까지 비과세 하되, 매각 직전 2년 
간 다른 주거주 주택을 매각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일본은 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일본(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정자산세 평가
액을 과표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영국 인지세, 
프랑스 등록세, 독일 부동산취득세, 미국 부동산이전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기록된 양도가액(계약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크
기에 따라 차등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제4장 부동산 관련세제의 운영실태
제4장은 주로 관련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에 의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과세유형별 주요세목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정부대책을 고찰하고, 정부대책에 나타난 부
동산 관련세제 개편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
석한 결과, 과세유형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과세는 부동산 보유에 비해 취득에 따른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세제간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중복과세의 문제와 실거래가 기준의 거래과세 
적용에 장애가 된다. 또한 거래주체(개인․법인) 및 과세물건 종류(토지․건축물)
간 과표차등으로 인한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보유과세는 낮은 과표현실화율과 세율구조의 문제,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 등으로 인하여 실효부담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유과세를 통한 간
접적인 소득재분배는 물론, 주거소비의 형평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양도과세는 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경기조절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과세회피 목적의 매각 연기에 의한 공급동결효과로 장기적으로 시장불안을 초
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과표 등 세원포착율이 낮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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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과다한 비과세․감면조항으로 인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낮아, 투기
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실질적 과세효과를 얻기 
위해 투기지역 등 구역제와 연계․운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대책의 방향은 중․단기적으로 직접적 
투기억제수단을 강화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투명화 및 공
급기반의 여건을 갖추어 간접적 시장수급관리를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끊임없이 과열되면서 실
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과 미등기․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인상 등 양도소득세
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에서 발표한 “10.29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세제 
개선대책이 제시되었다. 즉, 1단계 추진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 추진,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의 구체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제
시되었다.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2단계 추가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제5장 부동산 관련세제의 시장효과
제5장은 부동산 관련세제의 시장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이론
적 배경으로서 부동산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수급모형
을 이용해 정부대책에 나타난 부동산세제 개편이 부동산의 수요와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보유과세의 전가․귀착효과와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를 검
토하였다. 우선 주택수요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보유 및 양도과세의 실효세
율 변동에 따른 주택수요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표현실화로 인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2배 높아지면 주택수요의 실질사
용자비용은 약 1.44% 상승한다. 이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효과는 약 0.10%로 추계
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수요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재산세 강화는 
수도권 거주가구의 수요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가감산율이 가액기준으로 변경되면 세부담이 5∼6배까지 높
아진다. 이에 따른 주택수요감소효과는 1.0∼1.5%에 이를 것이다. 이는 강남지역의 
주택과소비 억제와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양도과세 강화로 인해 실효세율이 30% 가량 높아지면, 주택수요의 실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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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비용은 약 0.06% 상승한다. 이처럼 세율 인상의 영향이 적은 것은 양도차익과 
관련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과대
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한 투기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보유과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율의 
인상폭이 클수록 부동산가격은 크게 하락하지만, 가격하락 효과는 이자율이나 물
가상승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유과세 강화는 
금리수준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처럼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보유과세 강화의 가격하락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동산 보유과세의 전가․귀착문제는 부동산의 공급탄력성과 수요탄력성
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점에서 보유
과세는 거의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및 
수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보유과세의 전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임차가구의 임대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져 보유과세 인상의 전가효과가 감소
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차가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보유과세 강화는 상당부
분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이들의 주거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세 
인상은 주택의 크기 또는 가격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
득층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가효과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양도소득세제 개편에서 고려할 점은 공급동결효과에 따른 부작용의 발
생 가능성이다. 여기서는 부동산시장에서 공급동결효과가 존재하였는지를 검토하
고,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적용이 법 개정 후 1년 간 유예될 예정이고 주택가격
이 하향안정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의 
공급동결효과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자율이 낮거나 양도소득세의 누진율이 높을수록 공급동결효과는 감소한
다. 따라서 공급동결효과를 축소하려면 양도소득세의 누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낮은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누진율의 강화는 공급동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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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급동결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표현실
화 등은 공급동결효과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
끝으로, 이 연구의 결론부분인 제6장에서는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 필요
성, 기본전제 및 방향을 정립한 다음, 과세유형별 주요세목에 대한 장단기 정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대책을 검토하였다.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 과소비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상승을 
기다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둘째, 취득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효율화하
고 실수요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 조정한다. 
셋째, 과다한 자본이득에 의한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기 위해 양도과
세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투기적 자본이득에 의한 기대수익을 낮춰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 감소를 유도한다. 넷째, 종전의 공개념제도가 일부 보완해 온 부동
산조세적 기능과 역할을 가급적 조세로 흡수하고, 최근 10.29대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보유과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기
본방향에 따라 설정된 과세유형별 주요세목의 정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과세의 정비․개선(과세강화)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의 정확성 
및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추진한다. 보유과세 
강화는 수급불안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보유
과세의 전가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정부방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통합재산세(시․군․구세)와 세대별 종합재산세제(광역자치단체세원)의 도입을 검
토한다.
둘째, 취득과세의 정비․개선(과세 완화)은 단기적으로 보유과세 강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춤으로써 부동산의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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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세가 일종의 수수료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취득세)으로 통합한다. 취득과세의 세율 인하는 지방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만, 거래활성화 및 보유과세 세율 인상으로 상당부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도과세의 정비․개선(과세 정상화)은 시장불안을 초래한 서울 강남지역 
등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탄력세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지적 투기에 대처하고 공급동결효과의 부작용을 축소하되, 과다
한 비과세․감면사항을 축소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원
포착율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강구하는 등 세제 
운용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 포착을 통한 시장투명화의 전제로서 1
가구 1주택도 모두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주택공제 등 
충분한 소득공제를 통해 면제 또는 경감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의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을 소득세에 포함하여 종합과세 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대책
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 개편에 따른 정부간 세원배분의 문제는 세원 
이양 및 공유제도와 종합부동산세제 등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둘째, 부동산과다보
유계층의 반발과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의 합리적 책
정․운영과 신고․납부의 편의 도모 등으로 대처한다. 셋째, 부동산가격 안정 및 
하락에 따른 부동산담보관행 등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대출구
조 개선 등 금융정책 및 거시경제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기대효과와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정책적 활용효과는 ① 간접적 시장관리에 의한 부동산시장 안
정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배분 질서
를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정책적 기반 구축, ③ 조세의 효율과 공평을 제고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동산 관련세제 전반에 대한 정비․개선을 시도한 관계
로 부분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분야가 있다. 특히 보유과세 강화와 취득과세 경감
은 재정적 균형 차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중장기적 대안들에 대
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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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
손경환 연구위원
제1장 서 론
주택정책의 목표인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해서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 연
구는 주택자금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건전화와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의 발전방안을 마련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기술하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 주택자금대출시장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제3장에서는 실증적으로 주택
자금의 수급행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는 한편, 제4장에서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
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 논했으며,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했다.
제2장 주택자금대출시장의 현황
지난 몇 년 사이에 주택자금대출시장은 저금리기조의 정착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을 거듭했으며, 주택금융에서 차지하는 시중은행의 역할이 크게 증가
되었다. 자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주택자금대출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
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금융권의 대출경쟁의 심화
로 주택자금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현황 분석의 결과 주택자금대출시장의 양적 규모가 팽창되었지만, 질적인 측면
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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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으로 인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육박하는 등 부작
용이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4시장안정대책(2002)를 시작으로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2003)에 이르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추
진하고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주택자금대출의 리스크 증가를 우려한 금융기관의 
자제에 힘입어 2003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큰 폭으
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의 잠
재적인 압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여겨지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주택자금 이용실태는 국토연구원에서 2002년에 실시한「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대출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로 짧아지고 있으며, 특히 3년 이하의 단기대출 비중이 22.8%를 차지하면서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출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의 변화추세는 최근의 저금리기조에 힘입어 평균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LTV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의 PTI는 고소득가구가 8.1%에 불과한데 비해 저소득가구의 PTI는 16%로 고
소득가구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저소득 계층은 대출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3장 주택자금의 수급행태 및 문제점
제3장에서는 수요측면에서 주택자금대출의 수요행태, 공급측면에서는 리스크 분
석을 통해 주택자금의 수급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따
른 파급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도출했다.
주택자금대출의 수요행태는 2단계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대출기간의 
선택함수를 추정한 다음, 이렇게 추정된 선택함수를 주택수요함수의 설명변수에 
추가해서 주거소비량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했다.
먼저 대출기간 선택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소득과 자산은 기존의 연구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대출기간을 선택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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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예상가격상승률, 대출금리, LTV가 높을수록 단기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이론이나 경험과 부합된다.
대출기간의 선택함수에서 도출된 결과와 사용자비용, 자산, 자산 등의 변수를 추
가하여 추정된 주택수요함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장기대출을 선택한 가구는 사용자비용의 영향을 받는 반면, 단기대출을 선택
한 가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둘째, 소득은 장기대출가구와 단기대출가구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산은 단기대출가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장기대출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자산이 단기대출을 선호하는 가구의 주택수요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주택수요가 투자수요의 성격을 상당부분 가지는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주택자금 수요측면의 주택자금 이용실태와 수요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주택자금대출정책 변동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LTV제약 50%, 40%, PTI 
제약 30%와 25%를 각각 설정한 주택수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시뮬레이
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LTV 한도 축소는 주택수
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주택가격 변동에 다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LTV제약보다 PTI를 제약하는 정책이 수요억제 및 리스크 축소 측
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LTV제약과 PTI제약을 함께 시행하
는 경우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주택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VaR(Value at Risk)를 이용하여 적정 LTV 한도의 
추계를 시도했다. 적정 LTV 산출을 위한 VaR 계산은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했다. 분석자료는 1990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전국, 서울 및 강남구의 평당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 자료다. 추정 결과, 전국의 경우는 95% 신뢰수준에서 LTV 
한도를 62.4%로 설정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신뢰수준 99%에서는 LTV 한도 55.1%가 적정한 수준
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서울은 전국수준과 비슷하게 산출되었으나, 강남구의 경우
는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57.9% 이내로 
낮추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주택자금대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LTV를 60%, PTI를 30%라고 가정했
을 때, 위험영역인 LTV 60% 이상, PTI 30% 이상에 속하는 가구 비중은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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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따라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계속 안정을 유지한다면 주택자금대출
시장의 위험은 낮으며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주택자금 대출시장은 위험에 노출하게 될 것
이다. 주택가격이 15% 하락하고, 금리가 3%p 상승한다면 대출가구의 2.57% 가량
이 위험영역에 속하게 된다. 주택자금대출의 리스크는 상환능력인 PTI에 더욱 영
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가구의 10% 이상이 주택가격이나 금리 변동으로 인
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제4장 외국의 사례
여기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주택금융시장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자금대출의 시행에
서 신청자의 금융거래 내역, 신용상태 같은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대출 적
격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자금대출에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다양
한 기관이 시장에서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자금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출 상품의 
효율적인 정형화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기능 또는 보험제도의 발달을 통해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연체 또는 상환불능에 대응해서 다양한 채무조정수단을 개발
해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5장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주택자금대출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택자금대출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대출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출가구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담보가치를 기
준으로 대출한도를 평가하는 관행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금리상승 등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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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의 급격한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주택자금대출시장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차이를 완화해주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에 대한 헷지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장기주택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소득 공제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기대출에서 수반되
는 리스크를 분산․공유할 수 있는 시장기능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자금대출의 리스크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각종 리스크의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기관뿐 아니라 중개회사, 정보제공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주택자금대출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간에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분산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자금대출 보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보증기능의 강화는 불안정한 주
택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2차 저당시장의 발전에
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보증기능을 주택금융
공사의 발족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수요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자금대출 축소조치는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주택자금의 대출한도를 차별화하고 저소득
층에게는 가능한한 장기의 대출을 제공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이
들 계층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주택자금대출의 건전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주택금융시
장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택금융시장에서 공공주택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공공 주택금융기관의 역할분담은 장기적으로 민간주택금융시장의 자금 
가용성을 확대하는 지원역할과 민간 주택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간 주
택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이라는 시장보완적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리
정책과 통화정책에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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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급조절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택자금대출의 조절에는 대출총량규모를 설
정하는 방법과 가구의 대출기준에서 LTV 한도 또는 PTI 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
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2차 저당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채권시장은 발행규모나 유통에서 
선진국보다 낙후되어 있어 MBS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MBS 활성화
는 자본시장의 발달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2차 저당시장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설립은 2차 저당시장 육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여기서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의 현황과 가계의 주택자금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한
편, 주택자금대출의 수요 및 공급행태 분석을 통해 대출리스크 등을 분석했다.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계의 주택자금이용 접근성 제고,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택자금대출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택자금대출시장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2
차 저당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의 판단기준을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자금대출시장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
째, 주택자금대출의 리스크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주택자금대출 보증 
또는 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실수요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자금대출 지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을 토대로 향후 주택금융시장은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가져야 한다.
첫째,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택금융시장에서 공공주택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택시장 관리수단의 확
보가 필요하다. 셋째, 2차 저당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
만 일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택자금대출의 수급행태 분석에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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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대출기간의 선택만을 분석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자금공급행태 분석은 대
출리스크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출금리 선택, 공급행태 분석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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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Ⅱ)
-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
정희남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이용을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이용
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용도규제중심의 기본틀을 가
지고 국토를 관리해 온 우리의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과 개별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7월 말 현재 112개 법률에 의한 69개의 용도지역, 246개의 개별구역 
등 315개의 지역지구가 지정․관리․운영되고 있다. 아주 다양한 법률과 다양한 
지역지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지구제의 정비 필요성이 누차 제기되어 왔
다. 제반 토지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받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지구제를 보다 단순화, 투명화, 체계화할 수 있는 
정책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지역지구제 정비에 필수적인 각종 지역
지구의 행위규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작년에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작년에 수행하였던「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Ⅰ)」의 후속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현황조사를 통해 전년도에 수행했던 행위규제 분석내
용을 보완하고, 지역지구 운영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했으며,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을 12개 사례대상도시를 대상으로 GIS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구역의 합리적인 개선과 국토계획법 중심의 국토
관리체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제의 장․단기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특히, 지역지구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행위규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절차의 정
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토지이용규제체계의 정비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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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데 연구초점을 두었다. 
2.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
장에서는 용도지역과 개별구역 등 지역지구제의 이론과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제3
장에서는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이 완료된 전국의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지구 지정 사례조사가 실렸
다. 제5장은 법률현황과 사례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진단
하였다. 제6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에서 발견한 사항을 요약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보여주었다.
3. 지역지구제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계획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서구와 달리 지역지구제를 중심
으로 국토를 관리해 오고 있다. 2002년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계획중심의 국토
관리기법이 확대․도입되었지만, 당분간 지역지구제가 국토관리의 기본틀로 유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공간에 일정한 구획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지역지구(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등)는 112개 법률에 의한 315개가 있으며, 이를 13개 중앙부
처가 관리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69개, 개
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이 246개 있다. 수면과 공중의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를 제
외할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 있는 개별구역은 72개 법률에 의한 149개가 있으며, 
이중 60개 법률에 의한 121개의 개별구역이 토지이용 행위규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지역지구의 지정권자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관리청 등으로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지구 지정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지정실적을 파
악하기 어렵다. 국무조정실의 도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지구 지정 총면적은 82
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128개 지역지구로서 564,896km2이다. 이것은 국토면적 
99,774km2의 566%에 달하여 한 필지당 평균 5.7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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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이용 행위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로 한정할 경우 지정면적은 
305,968km2로서, 한 필지당 평균 3.0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된 셈이다. 
4. 지역지구제 지정 실태조사
지역지구의 중첩 및 상충 지정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정보관리체계사업
(LMIS)이 완료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GIS분석기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지역지구가 수도권에 평균 3.3개, 비수도권에 평균 1.9개 지정되어 수도권에서 
지역지구의 중첩지정이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각종 권역과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수도권 내 양주군이 평균 3.6개로 가장 많고, 전주시가 평균 1.2개
로 가장 적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진해시가 평균 2.9개로 가장 많이 지정된 것으
로 나타났다. 양주군에는 전체 면적의 14%인 43.4km2에 5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중
첩 지정되어 토지이용 행위규제가 과다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토지정보관리체계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팔
당상수원 수계와 인접한 광주시, 양평군 등은 이보다 더욱 과다한 토지이용 행위규
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우리의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문제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토
지이용 계획체계의 혼란이다.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를 지정할 경우 건교부장
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을 토지이용계획체계
의 기본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개별법에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라는 우선
규정을 명시하고, 산림과 농지 등 전국토의 90% 이상에 대한 행위규제를 개별법에 
위임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체계와 행위규제체계에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다.
둘째, 지역지구 지정절차상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각종 지역지구의 구역경계
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개별구역이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지정됨으로써, 지역지구가 과다 또는 과소 지정될 수 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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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공익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지역지구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규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되었고 어떤 행위규제가 따르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개별구역 중에는 지역지구를 지정한 후에도 지적고시
를 하지 않거나 지적고시 절차가 제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확한 
구역경계를 파악할 수 없어 토지관리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정확한 지정현황 
파악마저 제한되고 있다.
지역지구 지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정책목표 및 지정 필요성 등을 설
명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
당수의 지역지구 관련법에는 지역지구 지정과정에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반발 및 민원이 일어나
고 있다.
셋째, 행위규제 내용의 불투명성이다. 지역지구제의 중첩지정 및 행위규제에 대
한 다양한 예외규정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어
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담당 공무원조차 정확한 행위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행위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지만, 이것 역시 도시관리계획, 농지, 산림 등 10개 
분야 33개 지역지구 지정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가능여
부 등에 대한 규제내용은 소유자 및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어떤 지
역지구제는 행위규제가 필요함에도 관련법률에 행위규제 내용을 명시되지 않는 경
우가 있는 반면, 지정목적은 유사하나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지역지구
도 있다.
끝으로, 지역지구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조정평가 기능이 크게 미흡하다. 이미 
있는 유사한 기능의 지역지구를 수정․보완하여 개별법 및 개별제도의 고유한 정
책목적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부처간 사전협의가 미흡하고 행정편의적인 접근으
로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지정 목적과 성
격이 유사한 지역지구가 복잡하게 혼재하여 국민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불신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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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지정 및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지역지구 지정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지정실적 마저 파악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주변여건의 변동사항 등을 제때 반
영하지 않아 폐지해도 좋을 지역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의 불합리한 지역지구
제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6. 지역지구제 개선방향 : 단기적
먼저, 지역지구제의 체계성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체계의 
근간을 국토계획법에 두고, 군사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위배되는 개별구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개별구역 지정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사전에 용도지역 등을 변경한 후 지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
별법률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등에 상관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반 규정들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지구 지정절차상의 합리성도 제고해야 한다. 지역지구 지정으로 초래
되는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역범위의 과다․과소지정 논란을 완화하
기 위하여, 관련법에 구역경계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등 구역범위가 포함된 관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지역지구
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만, 개발관련 지역지구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
정․관리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지구 지정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구역경계를 알 수 있도록 지적
고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등 지적고시가 꼭 필요하
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고시의 의무화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지구 지
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행위규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지구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만은 지역지구 지정 그 자체보다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해 유발
되는 각종 행위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각종 행
위규제 내용을 필지별로 알 수 있도록 행위규제내용의 DB화를 추진하여 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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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사전․사후 조정평가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지역지구 지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기 앞서 이미 있
는 유사한 지역지구를 수정․보완할 수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각종 지역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지역지구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
다. 아울러 지역지구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역지정 이후의 여
건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제 운영에 대한 실효제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지역지구제 개선방향 : 중장기적
먼저, 유사 지역지구의 통합․정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지역지구 중에는 소
관부처, 지정권자, 행위규제 내용 및 각종 지원사항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
도, 구역지정 목적 및 성격 등 정책목표가 유사한 지역지구가 적지 않다. 유사한 제
도의 중첩적인 운용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토지이용에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서, 지역지구제의 단순화․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등
과 성격이 유사한 개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통합․정비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로 통합․정비가 불가능한 유사 개별구역은 개별법률간 통합․정
비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이용 관리방식의 전환도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에서 서구와 같은 계획중심의 국토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십년간 익숙해진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을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
이다. 당분간은 개발행위허가제와 기반시설부담제 등 계획중심의 국토관리기법들
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되,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를 계획중심의 
국토관리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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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면서 기존의 용도지역․지구를 그대로 수
용하였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도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용도지역․용도지구가 혼
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장기적 과제로서 국토계획법 상 유사한 용도지
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통합․정비도 요구된다.
끝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행위규제의 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개별구
역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의 기반은 현행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다. 현
재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용도를 적기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행위규제 모델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8.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제기될 각종 개별법상 개별구역 등
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및 
관리에 대한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토지이용 관련법률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지구제 
소관부처와 관련법률간의 통합․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각종 지역지구 정비에 논리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위규제 내용을 보다 단순화․투명화 시킴으로써 그동안 일반 토지
소유자들이 경험했던 토지의 이용․개발․관리과정의 예측 제약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각종 지역지구의 행위규
제를 분야별․기능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이 종료된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GIS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용도지역과 개별구역 
지정실태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를 통하여 종전에 지적된 지
역지구제 관련문제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과의 
연구협의회를 통해 재확인한 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264   2003년도 주요연구보고서 요약집
그동안 지역지구제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개별구역의 지정실태마저 정확히 파
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의원회의 도움을 받아 모
든 중앙부처의 개별구역 지정실태를 최초로 취합 및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지구제의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인 
시각을 관리주체뿐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이를 위
해 각종 지역지구 관련법과 관련 지역지구의 통․폐합보다 현행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공익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토지소유자 
등의 사권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10.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지역지구제와 관련한 행위규제의 복잡함을 전국에 걸쳐 일어나기보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당초 수도권을 중심
으로 지역지구제 관련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팔당상수도 
주변지역 등에 소재한 지자체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아직 미진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사례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없었다. 추후 수도권에서 토
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된 후, 이들 지역에서의 실증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지역지구제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행위규제의 불투명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규제 DB화를 위한 기초분석으로 행위규제 편람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한 
행위규제DB화는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항
목에 반영시키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행
위규제 편람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행위규제DB화 
작업에는 행위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공고, 고시, 훈령, 지침 등 다
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행위규제 편람과 행위규제 분석표를 활용하여 개별구역간의 유
사점과 상이점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도 후속연구 과제다. 이러한 기초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 지역지구제의 단순화․투명화․효율화를 지향하는 정비방
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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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토지정책 연구(Ⅲ)
정희남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는 9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논문은 크게 두 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처음 주제는 도시계획 및 관리분야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도시토지의 
개발이용과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먼저, 도시계획 및 관리분야는 제1장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례를 보여주
면서 시작하고 있다. 본 논문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토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사업계획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있는지를 사례
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2장은 중국의 건설용지 관리정책을 다루고 있다. 먼저 중국의 건설용지 관리정
책과 개발사업인허가 관리절차를 개관한 뒤, 중국의 WTO 가입이 건설용지 관리
정책과 관리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미국, 프
랑스, 일본, 홍콩의 건설용지 관리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중국이 건설용지 인허가 
관리정책과 관리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여주고 있
다.
제3장은 한국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제도 개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도시토지 이용계획과 실천수단을 개관하고, 1945년부터 최근까지의 도시계
획제도 발전과정을 보여준 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반 도시계획, 즉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설
명하고 있다.
제4장은 행정구역의 변화가 도시용지 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국 이우시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구역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할지구에 대한 범위를 구
분하는 것으로서, 행정구역의 조정은 도시용지의 규모와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 이우시를 사례로 행정구역 변화가 도시용지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5장부터 제9장은 두 번째 주제인 도시토지의 개발이용과 개발정책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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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제5장은 도시토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한
국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전개과정을 
개관한 뒤, 그동안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중 어느 만큼
의 개발이익이 실제 환수되었는지를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6장은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사회의 비약적 발전을 달성하였지만, 도
시토지자원의 낭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농민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농
촌에서 도시문명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농민아파트 건설계획의 실행방법
과, 농민아파트 건설정책으로 농민의 생산성과 생활조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도시
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7장은 한국의 도시토지개발제도의 변천과 향후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한국의 도시화 진전과정에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 바 
공영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프
랑스의 사례를 돌아본 뒤, 2001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토지개발제도는 
택지개발에서 도시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8장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정책을 보
여주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은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토지는 경
제발전의 토대일 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원
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흡으로 토지자원의 방
비와 도시생태환경의 악화를 초래했고, 도시토지 이용의 비효율성과 생태경제시스
템의 무질서는 도시경제사회가 더욱 발전해나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도시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과 보상을 다루고 있
다. 중국의 도시화 진전과 시장경제체계의 정착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대
규모 재개발사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토지주택 이주관리 문
제가 일어나고 각종 민사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이주의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공평한 보상원칙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은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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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quatter Policies(Ⅲ)
- The Cses of Korea and United Kingdom -
Mina Kang 
This report is an outcome of the third workshop, which was held during 7-11 
July, 2003 in Birmingham, United Kingdom. The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of Korea and UK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and discussed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projects, success-case study of regeneration 
programmes and the more developmental housing policies for the future.  
The main purpose of the workshop was to figure out and present a more 
effective and realistic direction in re-housing policies for native residents in 
redevelopment areas, through the 3rd UK-Korea workshop. 
1.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There have existed many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deteriorated housing areas of low-income households. Especially, Housing 
Redevelopment (HR)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REI) Projects 
are representative development methods to improv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low-income class in Korea. The former focuses on the retrieval of urban 
function and high utilization of land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tries to expand residential welfare of the 
low-income class and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Though these projects have been believed to improve housing quality and 
eventually support regional economy of the areas, both were 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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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ly due to the overcrowded estate of apartment housing, the lost function 
of social redevelopment, and insufficient connection with neighbourhood. 
The first chapter provides the policy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based on analyzing the designation process of HR and 
REI projects. It suggests that more comprehensive standards of district 
design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at designation is needed to be conducted 
more objectively and that residents opin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district 
designation. 
Chapter 2 evaluates the REI project in terms of resettlement rate, and 
analyzes the causes of lowering resettlement. Relatively poor affordability of 
residents including tenants and lack of temporary housing during project period 
are apparent to be main reasons to lower resettle-dow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I, to improve the overall welfare of inhabitants, original residents 
with low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ide of purchasing power, 
temporary or rehousing, and housing expenses.  It is also necessary that 
community networks that help in keeping the communitys culture and sharing 
information should be continued and managed well. 
Chapter 3 suggests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better living conditions of low- 
income households. That is, the government plan in the future should not be 
another simple redevelopment of Moon Village, but an opportunity to find out 
practical redevelopment alternatives and to convert its direction to the 
combination of residential redevelopment and urban planning techniques. In the 
residents aspect, concrete architectural guidelines for what to do and how to 
proceed are needed. The guidelines allow resident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the costs they must pay and the outcomes they receive from the programme. 
In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spect, the bottom lines of the programme 
are to preserve current site characteristics and to protect low-income 
households and tenants, creating relatively decent and affordabl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of urban planning, enact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is needed to implement a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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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systematic residential development by similar programmes and to 
maintain systematic residential structure. 
2. Clearance and Rehousing Projects in United Kingdom
1)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Potential Clearance Areas
Local housing authorities (LHAs) are required to react to complaints of 
housing disrepair and to requests for financial assistance to carry out repai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assess those areas considering the 
limited resource of LHA for these projects.
The dwellings where the compulsory clearance is considered as a reactive 
enforcement action by LHA are those that are either unfit for human habitation, 
in a state of disrepair and structural instability linked to poor ground conditions, 
concentrations of empty, abandoned or unwanted houses, or dwellings that are 
dangerous due to narrowness or bad arrangement of the streets.
Generally, the compulsory clearance is proceed as below, 
(1)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phase
(2) The formal declaration process
(3) Effecting clearance
(4) Vacant possession is a prerequisite of the final stage of effecting clearance 
(5) Redevelopment
Clearance declarations will continue to be preceded by several forms of 
Neighbourhood Renewal Assessment or Estate Appraisal initiated within a 
reactive or proactive housing programme. Authorities will be required to 
publicize their intentions and to make formal decisions clear. The process of 
negotiating vacant possession and rehousing will remain just as traumatic for 
the displaced households and the promised land of redevelopment will take 
forever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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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hallenge of Rehousing 
Rehousing or finding alternative ho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clearance and redevelopment process in United Kingdom. Through 
observation of two regenerated areas in Birmingham; Saltley and Lozells, it is 
proposed to explore some of the procedures and practices developed to support 
those residents to find alternative homes.
The challenge of rehousing has led to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residents. These have been developed through listening and 
understanding to those forced to lose their homes through clearance action. 
3)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
One of the representative success redevelopment achievements in UK is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 which was the more progressed 
redevelopment project from the previous when the redevelopment was 
considered about not only physical facts but also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1993, under the powers of the 1988 Housing Act and following a feasibility 
study by the Council,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 (HAT) was set up to 
improve the estate and the quality of life there. Castle Vale HAT is one of five 
HATs in the U.K. funded by the government. The 12 year-regeneration 
programme is one of the largest in the country and involves around £ 300 
million of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Since it started in 1993, old tower blocks have been replaced with new houses 
for residents. Also establishment of shopping centre and extension of job 
training centres could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Especially, the shopping 
centre contributed not only to reduce the unemployment, but also improved 
region economy and urban environment. 
One of remarkable essential factors in this project was that CVHAT has 
worked with residents at any process of redevelopment. Therefore, they can 
secure the improvement or redevelopment of housing in Castle Vale, improve 
economic, social, living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Castle Vale with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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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ffective housing management service even after the CVHAT finishes. 
4) City living and New policy Challenges
Chapter 7 has provided findings and analysis from new research into the 
growth of city centre in Birmingham. The specific market dynamics may be 
unique to this city in some respects, but an initial comparative research 
suggests that similar processes and challenges are evident in other major 
regional centres such as Manchester, Leeds and Liverpool. This process of 
socio-spatial change requires an appropriate policy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Diversification, affordability, 
community fabric and spatial vision are some of the key priorities that should 
be central to a new policy response. These are essential for two overriding 
reasons. First, they are necessary in order to sustain growth and maturing of 
this important new housing market. Second, they are important in order to 
manage several negative impacts including possible displacement of or conflict 
with surrounding residential communities. 
It is clear from the early trajectory of the market and development processes 
that relying solely on the market forces will not be sufficient in order to exploit 
the full potential and avert negative consequences. The private sector has 
responded to emerging opportunities to initiate the process, creating numerous 
initial and potential benefits for the city. But in order to realize the potential 
means it will be necessary for public actors to shape future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simply react to them.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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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종열 연구위원
서 론
국토 변화와 문제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과 관리
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변화와 문
제를 면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시한 결과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게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나 연구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국토이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개선된 국토이용의 변화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연구다. 
제1장 연구 개요
제1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게된 배경과 목적 등을 수록하였다.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는 경제규모의 확대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욕구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발생
되어 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중요
성이 크게 인식되고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 보전에 대한 요구도 또한 크게 증대
될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의 어느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 사이
에서 조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효율성이 높게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배경은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변화와 이용 수요를 계속
적으로 파악하고 감시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경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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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 혹은 최소화시키고, 환경보전에 대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가 크고 작은 국토개발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개념적 수준의 
국토이용모니터링 방안을 방법론과 함께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개별적 문제 각각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모니터링체
계 구축을 위한 개념적 차원의 이론적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객관
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는 국토이용의 단편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사업의 영향평
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와는 달리 국토이용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은 전자
의 경우, 특정한 사업에 의하여 나타나는 영향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됨과 동시에 당
해 사업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련된 사업이나 현상이 다양하므로, 문제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 제안된 방법은 문제와 관련된 공간적 범위를 사업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
적인 관련범위에 두도록 하고, 문제와 관련된 현상을 사업을 포함한 제반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문제의 관찰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다.
제2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실태
제2장에서는 국토이용 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국토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들을 현재의 극토이용모니터링체계와 연계시켜 모니터링체계의 현황
과 문제점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
어 있으나 특정의 사업과 규모에 대한 감시와 개발의 인허가 등이 이의 주된 내용
을 이루고 있어 총체적인 국토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 이러한 
제도나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방법도 충분하
기 못해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이용과 관리에 대
한 모니터링이 단발적으로 필요시에만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결과만으로는 국
토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 및 정책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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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국토의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3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개념
제3장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에 의한 
변화를 보는 관점,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개념, 국토이용모니터링 유
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토이용에 따른 변화는 국토변화의 원인으로서의 국
토이용 행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점을 두었다.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는 국토이용의 계획-집행-관리, 즉 Plan-Do-See의 생명주
기 중 See에 해당하며, 무엇을 보는가는 생애주기의 모든 과정이 해당될 수 있다.  
감시하기 위한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는 개념적으로 모니터링 목적에 따른 대상, 
주체, 시기 및 주기, 방법과 문제 판단기준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
기술을 이용해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 바 모니터링 대상과 주체, 시
기, 방법 및 판단기준은 See, 즉 무엇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가 하는 모니터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모니터링의 결과는 큰 정책
적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국토이용모니터링은 유형을 구분하여 모니터링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을 크게 다음의 4개 유형으로 분
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국토이용문제예측모니터링: 국토이용사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사전에 예측하여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적 모니터링
- 국토이용수용능력모니터링: 특정지역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수용능력을 파악
하여 국토이용을 계획하거나 실제 국토이용사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니터링
- 국토이용문제발견모니터링: 개별적인 국토이용사업의 시행 혹은 완료된 사업
결과가 주변의 환경,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내
고, 이런 문제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책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니터링
- 국토이용계획/정책모니터링: 전국 혹은 행정구역단위의 국토이용계획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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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용정책구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된 결
과들을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니터링
제4장 국토이용모니터링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
제4장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에 있어서 검토된 문제점과 제안된 개념을 수용하
여 실제로 모니터링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기존의 국토이
용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계획단계에서의 사전적 모니터링이 사업중심으
로 이루어져, 대상사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업에 의한 파급효과가 종합되어 나타
나게 되는 문제를 다룰 수 없음이 중요한 단점으로 밝혀졌다. 특히 많은 사업들이 
규모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포함될 
사업의 규모는 대체로 일정 수준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사업들이 야기시키는 국토이용상의 문제가 대규모 사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중소규모의 사업들이 집적될 경우 국토이용상의 문제검토가 미약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국
토이용모니터링구역”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사업중심의 모니터링 방법을 문
제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련된 요소들이 사업의 규모나 종류
에 관계없이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문제중심의 “국토이용모니터링구역”이라고 함은 국토이용상의 특
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영향을 발생시키는 모든 국
토이용 행위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할 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이 공간적 
단위를 중심으로 각종의 필요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결과가 관리
되어야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이 연구에서 제기한 중요한 방법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세분하
여 컴포넌트화 함으로써, 문제를 감시하고 규명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난개발과 같은 복합적인 현상이 개념적으로 정리되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요소별로 모니터링하여 종합함으로써 유연하고 용이하게 
문제의 본질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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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토이용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제5장에서는 제안된 국토이용모니터링 방법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제반의 요소들이 개념적 수준에서 검토되었다. 이에서 중요한 것들로
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의 수요자 즉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
하는 것, 다음으로는 모니터링의 대상과 목적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설정하는 
방법, 이에 따라 모니터링의 시기와 주기 등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모니터링의 결
과를 평가하는 기준의 설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념적 수준의 요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국토이용모니터링의 대상은 국토이용에 따른 각종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문제
를 예측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나누었다. 이때 모니터링 대상은 국토이용 문제중심으로 
컴포넌트화 하여 모니터링 유형별로 융통성 있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국토이용모니터링 주체는 특정 목적에 따라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의
미한다. 모니터링 주체는 모니터링 행위를 하는 근거나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 제도 및 정책 등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감독하는 기관, 감사하는 기관 등이 결정될 것이다.
국토이용모니터링에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미리 설정해야 하며, 이는 법․제도 및 사회적 가치에 따라 
정량적 혹은 정성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수질, 대기 등과 같은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
지는 것들이 많다. 판단 기준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요구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모니터링의 시기에 있어
서는 사전적 및 사후적 모니터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실시 
주기는 모니터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실시간, 정기, 부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검토된 사항들에 개념적 바탕을 두고 오산시의 아파트단지 개발에 의한 
교육시설 문제를 실제 사례로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보았다. 오산시의 경우 기존
의 방식대로 사업중심으로 모니터링하였기 때문에, 많은 소규모의 아파트단지 개
발이 미치는 영향이 계획의 단계에서 검토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업중심의 검
토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 아파트단지 건설이 미치는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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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여건에의 파급효과가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감시될 수 있었다.
제6장 국토이용모니터링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국토이용모니터링 방법을 오산시의 아파
트단지 건설이라는 국토이용행위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여러 가지의 문
제 중 초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영향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LMD
에 의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사전 및 사후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
례에서는 사후의 LMD 교육여건의 모니터링으로서, 이 때에도 문제의 진행에 따른 
단계별로 지표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으로 검토되고 발견된 문제들
은 다음과 같다.
- 학급당 학생수나 교실당 학급수 지표에 과밀현상이 시작될 경우
- 학급당 학생수나 교실당 학급수 지표에 과밀이 발견될 경우 
- 1개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부족하나 현저한 과밀현상이 발생한 경우
- 1개 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 정도의 과밀현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든다면 1개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부족하나 현저한 과밀 현상이 발생한 경우학교를 
신설하고 주변 과밀학구의 과밀현상 혹은 교육여건을 공동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학구를 재조정하여 과밀지역의 학생을 주변의 상대적으로  과밀한 학
구로 편입하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비단 이것에만 적합한 방법이 아니
고, 다른 많은 국토이용 행위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제7장 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이 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검토된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가 실제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국토이용모니터
링정보시스템의 정보망, 시스템 아키텍쳐, 데이터베이스구축과 필요한 자료의 활용
방안 등이 이 시스템의 기반적 요소로서 검토되었다. 국토이용모니터링시스템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응용시스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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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토이용자료관리시스템으로서 국토이용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유지관리하는 하위시스템 
- 국토이용모니터링 지식/룰베이스 시스템으로서 전문가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모니터링에 필요한 방법, 지식, 경험, 절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
리하는 하위시스템
- 국토이용문제분석시스템으로서 국토이용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자료(국토이용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와 지식/룰베이스
를 이용해 처리하는 하위시스템
- 시민참여모니터링시스템으로서 시민들이 발견한 국토이용문제를 관련기관에 
알리고 처리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하위시스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GIS, 원격탐사,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마이
닝과 전문가시스템 등 관련정보기술들을 검토하고,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종합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로는 국토이용의 변화가 충분하게 감
시될 수 없으며,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수행하기에도 부
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토이용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특정문제들에 대하여 필요한 국토이용현상이 이 안에 
망라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의 국토이용모니터링방법의 개발과 
구축을 통하여 국토이용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론적 개념과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을 검토하여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성과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방법론을 도입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의 수행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다. 또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자원관리 부문에서는 활용되었던 개념이나 국토이
용모니터링에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론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도입
하고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여 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시발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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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관련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토이용모니터링시스
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
한 내용들을 검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훌륭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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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김영표 GIS연구센터장․정문섭 연구위원
사공호상 연구위원․박종택 책임연구원
제1권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
나 민간시장 모두 정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2년 2월에「국토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면서 국토정보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
토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의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가지리
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단계(1995∼2000) 사업은 지리정보
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2단계(2001∼2005)는 기 구축된 지리정보를 활용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노선조정, 새만금간척사업 등 국토정책 
현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정보 활용의 고도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정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적 모델과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국토종합정보체계의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국가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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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정보
기반의 전자정부 추진방안과 국토정책 실현 및 현안과제 해결방법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추세에 부응하도록 사이버국토의 구축을 포함하고 국
가공간정보기반의 범위를 영해국토와 북한국토까지 확대하였다. 
국토정보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실국토에 관한 정보를 토
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의 8개 부문으로 구분
하여 각 부문별 정보화추진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 국토정보 수요조사와 정보화사업의 문제
점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처 관
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제2장 국토정보 개념 정립
「국토기본법」에 국토정보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토
정보체계는 물론 국토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
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정보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국토정보의 공간적 범위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사이
버국토를 포함하며, 자료형태는 수치, 통계 등의 속성뿐만 아니라 지리정보를 포함
한다. 그리고 대상범위는 물리적 국토와 시설물 그리고 국토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광의의 국토개념은 해양시대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필요한 다양한 국토공간정보 기반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논리적 공간
상의 사이버국토를 활용한 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국토현안과제 해결과 국토정
보활용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제3장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국토정보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정보화사업,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그
리고 전자정부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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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부부문 정보화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2002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함
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행정업무 중심의 정보화, 공
급자 중심의 정보화 그리고 공간정보기반의 미비로 정보화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
으며, 특히 정보화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대 부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토정보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간 정보화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부문간은 물론 부문 내에서
조차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국토정보화사업은 사업간의 연계 없이 단위업무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국토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정보의 연계활용이 어렵다. 
셋째, 국토정보는 다양한 부문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만한 기구나 장치가 없는 실정
이다. 
넷째,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으며, 중장기
적으로 국토정보활용 고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이 없으며, 영해국토에 대한 국토정보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국토정보 여건변화 및 수요분석
오늘날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경제와 사회
적 여건변화와 함께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였다. 국토정보는 주로 정
부주도 하에 각종 국토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국한하여 활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이에 따라서 국토정보의 활용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크게 확대되었
고,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대중으로까지 수요층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또한 참여정
부 출범과 함께 신국토관리전략 수립,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체계 개선 등 
국토계획체계 변경과 당면한 여러 가지 국토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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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른 국토정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다. 수요조사방법은 인터넷과 문헌조사를 통해 국토와 관련된 신문, 저널, 논
문, 보고서 등의 매체에 수록된 부문별 국토정보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로부터 시
사점을 도출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였다. 
수요분석결과, 국토 및 도시계획부문의 수요가 가장 높고, 지하국토, SOC, 주
택․건축 등의 순서로 수요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여러 부문의 정보화가 종합적으
로 필요한 국토 및 도시계획부문을 제외하면, 지하국토, SOC, 주택․건축 부문에 
대한 정보화와 업무전산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종합정
보체계 구축의 우선순위도 지하국토정보체계, SOC정보체계, 주택․건축정보체계
의 순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8대 부문별로 일반․정책․학술분야에서 
요구되는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부문별 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에 반영하였다. 
제5장 국토종합정보체계 기본구상
국토종합정보체계란 북한, 영해 그리고 사이버국토를 포함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중앙과 지
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해야 할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 정보체계와 물리적 전산망을 
의미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통합국토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토정보를 
다루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다. 국토종합
정보체계의 활용목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국토정책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
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GIS기반의 정보분석기법 등 각종 계획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공간 시뮬레이션 기
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문서정보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을 공간정
보기반의 전자정부사업으로 확대․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가GIS사업의 지속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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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이버 국토, 영해국토, 북한국토 등으로 대
상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국토종합정보체계는 민간에게도 제공하여 민
간부문의 합리적 공간이용, 이익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민간 공간정보시장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토종합정보체계 개념모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농림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국세청
문화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국토지리정보원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철도청
문화재청
조직
응용시스탬
전
산
환
경
국토정보 생산/관리/유통/활용
토지정보 주택•건축정보
농림정보SOC정보
환경정보
지하국토정보
해양수산정보
수자원정보
국토기본정보
국토
관련
공간
정보
국토
관련
속성
정보
법
·
제
도
국토종합정보체계 국토정보 생산/관리/유통/활용
국
토
정
보
생
산
/
관
리
/
유
통
/
활
용
국
토
정
보
생
산
/
관
리
/
유
통
/
활
용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디지털통합국토
통합·연계
지방자치단체
Internet Internet
대민서비스
사이버국토
북
한
국
토
영
해
국
토
현실국토
공간시뮬레이션기법 민간공간정보시장창출
디지털국토정책실현 공간정보기반전자정부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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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국토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국토의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토공간분석 및 국토의 미래상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GIS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사이버국토에 구현하여 공
공 및 민간의 고차원적인 국토정보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은 현
실국토의 정보화 촉진과 사이버국토의 건설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
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디지털 통합국토」를 지향해야 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의 비전 >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G2C
대민서비스 혁신
G2B
산업부문에 국토정보 활용
G2G
부처간 협력
공공 민간
디지털국토 행정
및 정책 실현
•국토행정생산성향상
•국토정책현안과제해결
공간정보기반의
새로운 시장창출
•부가가치 공간정보의 생산
및 상용제품화
•공간정보기반 종합마케팅
전략수립
효율적인 국토공간 관리 국민편익 증진
국토기본정보 구축 및 활용
부문간 국토정보 연계통합
국토정보 유통활용 → 국토정책결정지원
디지털통합국토
국토.도시계획 정책지원
국토정책결정지원
21세기형「디지털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GIS사업 
등을 통한 부문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를 2010년까지 완료하고, 그 동안 미흡하였
던 북한 및 영해지역에 대한 국토정보화를 2008년까지 병행․추진하여 국토종합정
보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현실국토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사이버국토구축을 
2015년까지 추진하여 국토정보 관련산업의 일류화를 달성하여 국토정보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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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목표>
추진목표 추진기간 추진내용
부문별 국토정보 
디지털화 1995∼2010
․8대 부문별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국가GIS사업 등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2004∼2008
․북한의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
․남북한 지리정보의 통합활용
영해지역 
국토정보구축 2004∼2010
․영해지역의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
․지상 및 해상 국토정보의 연계
사이버국토 구현 2005∼2015
․사이버국토 모델정립
․사이버국토 기반조성
․분야별․기관별 사이버국토 구축
부문별 국토정보 
연계․통합 2004∼2015
․부문별 국토정보사업 연계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통합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
획정보체계 구축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전략으로는 8대 부문 국토정보 균형추진, 부문간 국토정
보 연계통합 지향, 국토정보구축 영역 확대 등 현실국토정보 구축의 고도화를 추진
하고, 사이버국토의 구현을 통하여 가상국토를 실현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
략으로는 범 부처차원의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부문간 
중범위 업무개선방안(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을 통하여 국토정보
의 연계통합을 촉진하며, 8대 부문에서 국토기본정보, 기술, 유통, 표준, 법제도기반 
등에 관한 공통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7장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방안
1) 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토정보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상과 지하, 육지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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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한과 북한, 현실국도와 사이버국토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국토정보화의 균형이 
필요하다.
북한국토정보는 접근불가능지역의 지리정보추출이 가능한 인공위성 원격탐사기
법을 활용하여 구축하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산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고 지역별로 축척을 구분하여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축․활용하고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국토정보 구축기간은 약 5년이며, 비용은 총 503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영해국토정보는 바다를 영토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까지 해양수산부문에서 구축해 오고 있는 해양 및 수산분야의 국토정보에 영해기
선정보, 해로정보 등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영해국토의 
구축비용은 약 539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포함해야하므
로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계획 하에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에는 10년 
동안 약 1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축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골고루 분담하여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국토종합정보체계는 각 부문별로 생산된 국토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정보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각 부문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유통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연계할 수 있는 구
조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정보의 공급이 아닌 상호 교환과 공동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테이터 
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로 구축되어 있는 국토정보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국토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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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정보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구상도> 
토지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SOC 환경 지하시설물해양수산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시설물
국토현안과제해결 데이터마트
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토지
국가기본
지리정보 3D 국토정보
추출/가공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요청
현안과제 의사결정을 위한 주제지향적, 
통합적시계열적, 비휘발성의 정보제공
변환/로딩
대민서비스 및
업무효율성향상을
위한
업무지원단계
분석중심의
의사결정지원단계
국토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토정책지원단계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업체/국민
데이터웨어하우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SOC
국토정보
환경
국토정보
해양수산
국토정보
지하시설물
국토정보
수자원
국토정보
농림
국토정보
주택/건축
국토정보
토지
국토정보
3) 추진체계
국토종합정보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체계는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을 명시한「국토기본
법」에 국토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명시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전제로 추진조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종
합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에 실무위원회와 8대 부문별 분과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4) 소요예산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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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국토종합정보를 구축하는 비용은 총 2조 2,681억 6천만 원으로 추산
된다. 이 추산액은 8대 부문별 국토정보 구축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사
이버국토 구축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다음이 지하국토정보부문과 토지정보부
문이다. 구축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골고루 분담해야 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의 추진일정은 전체적으로 부문별 국토정보의 유통기반이 구축
되는 2005년부터 부문 내 연계통합을 실시하고 부문간 연계는 2007년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과 법제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고 2006년부터 시범시스템을 구축한다.
제8장 결 론
영해, 북한을 포함한 현실국토와 사이버국토에 대한 국토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
면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업무 효율성의 극대화와 국토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
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국토정보의 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공간
정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국토정보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추진될 국토정보의 개념 재정립, 8대부문의 현실국토 현황조사 및 수요조
사,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상 및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논리적인 국토
종합정보체계를 토대로 국토기본정보와 8대부문의 통합연계 활용, 사이버국토실행
방안 등 후속연구가 추진되어 공공 및 민간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제2권 8대 부문별 추진방안
제1장 서 론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정보의 개념을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남한의 현실국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국토, 영해국토, 사이버국토에 이르
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국토에 관한 정보를 토지, 주택․건
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개부문으로 구분하여 각부문
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 수요패턴, 부문별 추진전략, 추진체계, 소요예산추산 등
을 제시하여 국토정보 활용고도화의 기반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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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정보체계 추진방안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토종합정보체계라는 큰 틀 내에서 토지정보체계는 토
지행정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 및 관리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
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로는 개인의 재산권에서 대규모로는 국가의 국토관
리까지 다양한 방면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정보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택지개
발, 토지거래, 토지법제 등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계획중인 정보화사업은 토지관리, 등기 등 토지와 관련된 행정업무 중심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향상, 조화로운 국토건설을 토지정보체
계의 비전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토지관리, 등기 및 부동
산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되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토지정보체계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적정보, 용도지역지구정보, 지가정보, 등기정보 등을 토지기본정보로 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구축된 토지정보체계는 국토종합정보체계라는 큰 틀 내에서 각 시스템과
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지정보체계는 2010년에 국토종합정보체계와 연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8천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3장 주택․건축정보체계 추진방안
주택․건축정보체계는 국토종합정보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서 주택과 건축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정보체계라고 할수 있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주택․건축 관련 정책 운용 및 학술
연구에 필수적인 속성정보까지 포함하여 주택과 건축정보를 정의한다.  주택정보
는 가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나타내는 정보라고 정의되고, 건축정보는 도
시계획시설과 교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법에 명시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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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행정업무나 법제, 주변 환경 정보까지 
포함된 정보로 정의한다. 주택과 건축관련 주요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주거시설, 
주택공급관련 주요어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주요어에 
대해서 학술분야에서 일반이나 정책분야보다 폭 넓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택과 건축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이상의 
장기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주택전산망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되었고 현재 그 이외에도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다.  공공과 민간
의 정보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 가공과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GIS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택과 건축부문에서 정보화추진체계는 주거복지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현 국토
활용과 사이버국토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주택정책의 전환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주거, 가구, 주택시장을 주택부문 기
본정보로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운영하
여야 할 것이다.  
건축정보는 주거, 유통, 공공, 체육, 업무, 숙박, 문화여가, 의료, 금융시설을 기본
정보로 하고 주택부문의 정보와 토지부문의 정보 등 국토종합정보체계내에서 각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대민 서
비스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택․건축정보체계는 2009년에 국토종
합정보체계와 연계시킬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약 6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제4장 SOC정보체계 추진방안
SOC정보는 SOC 자체의 업무프로세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SOC를 
국가의 주요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며, 각종 정보를 생산․유통․가공․공
유․활용하여 국가전반의 효과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이다. 이러한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관리․활용․유통을 위해서는 SOC부문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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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큰 틀안에서 
SOC정보체계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SOC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SOC 관
련 정보체계를 개선 및 정비하고, SOC부문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타 분야의 정보와 연계하여 정책결정 및 의
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마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특히 산업 및 생활기
반 정보로써 도로․철도․공항․항만 정보는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구축되는 특징
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정보체계 안에서 SOC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도로․
철도․공항․항만 부문별 정보 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상호
연계성 및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수자원정보체계 추진방안
수자원정보에 대한 수요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환경, 수질, 재해, 물관리 등 주로 
수자원 환경부문이 일반․정책․학술분야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자원 환경부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수자원정보체계 구축만으로 해결되
는 문제는 아니고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문제
로 분석된다. 또한 수자원정책현안과제에서 물부족이나 하천수질악화, 치수문제 등
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관리 위주의 물관리정
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수질문제는 2011년 완료예정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장기
적으로 오염을 총량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치수문제 또한 
사전재해예방사업이나 효율적․과학적인 홍수예방경보 등이 가능하도록 분석시스
템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종합적 관점에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부
문의 정보화는 업무수행이나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원시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응용시
스템의 구축은 현재 DB화 사업의 주제도 구축이 추진된 뒤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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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에서는 국토종합정보체계 8대 부문 중 환경부문 정보체계
의 추진방안을 다루었다. 여기서의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은 환경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관련 정보화 추진방안과 일부 공통점이 있기도 하
나,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한 부문 정보체계라는 점에서 환경부 등에서 기 제시한 환
경정보화 관련내용과는 다소 차별성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토정보의 한 
부문으로써 환경정보의 개념을 재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환경정보 수요분석과 
환경정책 현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환경정보 구축현황과 문제점을 또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환경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국
토종합정보체계의 개념에 상응하는 환경정보체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체계의 개념모델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부문의 정보화 추진계획 및 방안은 이미 관련 기관
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보체계 추진방
안은 국토종합정보체계 8대 부문의 하나로 다루었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부문의 정
보화 추진계획 및 방안과 비교하여 다소 구체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토 전부문의 정보화와 그 안에서의 환경정보체계 추진방
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환경정보화 추진계획 
및 방안은 환경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부문에서 생산․관리되는 정
보와의 연계․통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토종합
정보체계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보체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7장 농림정보체계 추진방안
농림정보란 농업․임업정보와 농촌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농림정책은 
농림업부문에 치중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농산물시장 개방 등 국내 농업부문의 환
경변화로 인하여 농림정보 수요는 농림업부문과 농림법제 분야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정책․학술 등 분야별로는 농림업부문의 정보수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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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농림법제, 농림환경, 농촌인구부문 등에 대한 정보수요가 비교적 높으며, 정책
과 학술, 일반과 학술분야간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정보체계는 농지관리와 농업관리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향후 
농림부문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토와 관련하여 유휴 농경지의 효율적 관
리뿐만 아니라 농촌고령화 및 주거공동화에 따른  농촌노인복지 및 계획적 농촌정
비 등이 현안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체계 측면의 대처가 필요하
다. 또한 기 추진되고있는 정보화사업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림정보체계
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통합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국토종합
정보체계 측면에서 농림정보체계의 구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정보체계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국토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농림부문에서
는 농지와 토양 그리고 산림관리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 농림정보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정보체계는 각 정보시스템간
의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농지지번도와 농지이용․산림이용․국토이용정보와 
위성영상정보 등의 농림기본정보를 토대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농
지관리와 산림 및 산지관리뿐만 아니라 농촌계획관리 부문이 보완되어야 한다. 
농림정보체계는 기존의 농림행정업무 정보화사업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농림부문별로 정보체계 구축여건이 상이하므로 1단계로 농림행정업무 지원을 위
한 정보화, 2단계로 농림부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단계 그리고 1, 2
단계를 통해 국토정책 현안의 해결을 지원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계획을 
지원하는 3단계의 과정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장 해양수산정보체계 추진방안
해양정보의 공간적 범위는 육지와의 경계인 항만지역 및 연안해역에서부터 기선
에서 외측 12해리까지인 영해(領海)와 그 아래 심해(深海)까지를 포함한다. 수산정
보는 수산관련 업무와 정책에 필요한 공간정보이다. 
해양수산부문 정보화는 기존의 서류나 도면을 전산화하거나 수치화 하는 한편, 
공통적으로 활용할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 초기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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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전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문의 정보화가 보다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해양수
산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원시데이터의 가공이나 의사결정을 종합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문은 타 분야에 비해 정보화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의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해양공간 DB와 연안해역정보 조사, 항만 및 기
본도 등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부터 해양수산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해양수산정보체계는 2004년
으로서 해양기본정보의 조기구축과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항만과 수산어업분야
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2006년까지 해양수산부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
계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다. 2010년까지는 국토종합정보체계와의 연계를 완료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문 정보체계의 사업비는 2010년까지 총 539억 원이 소요될 것으
로 추산되었다. 
제9장 지하국토정보체계 추진방안
지하국토정보체계 추진방안은 지하시설물, 지질, 자원 등 기관별, 업무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는 지하국토정보 관련 국내외 전산화 현황 및 현안과제를 살펴보고 종
합적인 시각에서 지상국토정보에 대비되는 지하국토정보 개념을 정립하였다. 지하
국토정보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물과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구축물 및 민간시설
물의 입지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지하시설물 정보화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제1차 국가GIS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되었던 지하국
토정보화 사업은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0년까
지 추진되어야 한다. 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의 협동적인 노
력을 통하여 7대 시설물을 중심으로한 정보화사업을 도로시설물과 통합하여 완성
하고, 지질자원정보화사업은 SOC건설, 지질환경모니터링, 재해예방, 자원탐사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체계로 구축되어야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지하국토에 관한 정보화사업은 지하국토의 종합적인 의사지원결정을 지원
하기 위하여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 지하시설물 종합정보센터의 운영과 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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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하여 도심 및 국토의 지하국토정보체계를 완성한다. 지
하국토정보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010년까지 약 4,200억 원의 사
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10장 결 론
국토종합정보체계와 부문별 정보체계의 연계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국토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정보체계에서 생산된 국토정
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문별정보체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웨
어하우스와 유통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국토종합정보체계
를 구축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각 부문별 정보체계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 또는 
시스템활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된다.  또한 연계대상 시스템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정보체계는 물리적․집중형 정보체계보다는 논리적․분산형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되므로 국토종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
한 연계는 단일한 연계방법의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메타데이터의 활용, 데이터베
이스 링크, 미들웨어 등 기존에 사용된 방식과 새로운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
면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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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김영표 GIS연구센터장
제1장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분
야도 기술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현실세계의 다양한 공간현상을 탐구할 수 있
는 분석기능이 강화되었고 복잡한 공간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GIS기술은 공공부문에서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업무의 관리 및 의사결
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지리정보가 제공되면서 GIS
는 본격적인 확산기를 맞게 되었고, 투기지역모니터링, 토지이용, 입지선정, 노선분
석, 상권분석 등과 같은 복잡한 공간문제의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향상과 공간정보의 축적, GIS활용수요의 다변화 등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분석에 GIS를 활용하거나 공간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론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한 차원 진보된 GIS의 활용과 발전을 위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간문제해결에 도입가능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각종 공간계획, 토지이용, 환경, 방재, 공간과학 등의 분야에서 과학적
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외와 국내에서 수행된 GIS관련 연구를 조사 및 분석
하여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발전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과학적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에 필요한 
GIS의 분석원리를 살펴보고 그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합리적인 공간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의사결정기법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으로, 방법론의 기본 틀과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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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발전동향과 전망
급속한 컴퓨터기술의 발달과 함께 GIS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GIS
를 이용한 공간분석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도시계획, 교통시설계획, 토지이용변화 예
측 등을 위해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확률모형을 도입한 공간시뮬레이션과 다기준 공간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GIS를 이용한 국내외의 공간분석 발전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하여 GIS관련 연구결과가 수록되고 있는 국내외 연구논문을 조
사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조사는 국외의「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과「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199
1∼2003)와 국내의「국토․도시계획학회지」,「대한지리학회지」,「한국GIS학회
지」,「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한국지리정보학회지」(1995∼2003)를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국외에서 수행된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연구는 1993년 이후 연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는 1993년을 기점으로 공간분석을 위한 GIS의 활용이 크게 
보편화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부터는 GIS신기술의 발달과 GIS를 
도입한 후발국가에서의 연구활동의 영향으로 GIS일반기술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분석에 활용된 분석기법은 고차적인 공간분석기법인 
공간통계,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시뮬레이션기법의 비중이 높으며 이미 1990년대 초
반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이후 발달초기에는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연구가 50% 미만
으로 나타나던 것이 2000년에 와서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1999년까지는 GIS 일
반기술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데이터모델의 구조, GIS사업수행계획 등
과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세계적 추세가 GIS를 공간분석에 이용하는 
연구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GIS활용의 성숙
기에 접어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공간분석연구는 국외에 비해 약 10
년 정도 늦게 출발하였으나, 발전추세는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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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념정립 및 개발의의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
해서 다음의 그림과 같이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범위와 성격을 정의하였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공간현상 속에 숨겨진 공간패턴 및 공간관계를 찾거나 
공간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GIS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해 
가는 GIS모델링 방법을 통칭한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개념>
공간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고부가가치 정보와 지식을 추출해 낸다는 의미에서 
일련의 공간데이터마이닝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간문제의 특성파악에서부터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 단계의 분석절차들이 수행되며, 적절한 방법론의 
도입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공간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해석, 공간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간의사결정대안과 해법을 도출하는 틀
로서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국토계획과 이용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간정보를 활
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공간
분석방법론은 공공부문에서 각종 국토정책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활용하여 
디지털 국토행정 및 정책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간정
보의 공간정보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G IS   3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효과>
국가공간
정보기반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 투기지역 모니터링
• 도로노선 선정
• 환경용량산정 등
• 상권분석
• 각종시설 입지선정
• 적정 시설배분
• 공간기반 고객관리
• 지역마케팅 전략
국토정책현안
해결방안제시
공간정보기반
종합적 마케팅 전략수립
디지털 국토행정
및 정책실현
공간정보기반
새로운 시장 창출
국토정보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
대민서비스
행정업무 효율화
국토행정
생산성
향상
민간기업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공간정보 생산
상용제품화
기업업무 효율화
공공부문 민간부문
궁극적으로는 공간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해석, 공간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 공간의사결정 대안과 해법을 도출하는 틀로서 활용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 연
구에서는 과학적 해법도출을 위한 방법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 환경적
응에 유연한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장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에 필요한 GIS원리와 접목방안
이 연구에서는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에 필요한 GIS의 원리와 그 접목방
안을 살펴보았다. 공간상의 현상이나 사물은 특성에 따라 점, 선, 면의 형태로 나타
낼 수 있고, 연결성, 인접성, 근접성 특징에 근거한 위상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공
간자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벡터 모델 또는 래스터 모델로 구축되어 사용되며, 연속
적인 필드(field)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지형의 고도를 나타내기 위해 TIN이나 
DEM 모델이 사용된다. 또한 GIS 기초적인 공간분석원리인 공간정보의 경계․분
류․버퍼연산과 같은 단층(單層)연산과 다중 레이어를 겹쳐 공간객체 또는 현상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중첩․근린연산, 공간적 상관성 분석과 같은 중층(重層)공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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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원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대상인 공간자료의 유형에 따라 점, 선, 면에 적용되는 기법을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점 사상의 분포유형을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
초적인 방법으로 방격분석법, 최근린분석법을 설명하였다. 선 사상에 대한 네트워
크분석기법은 경로탐색기법, 네트워크상에서 지점간의 공간적 상호작용분석기법, 
여러 개의 시설물의 입지-배분기법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지형, 기온, 강수량, 오
염물질 등과 같이 지표 상에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수행하
는 표면분석기법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한 지형분석기법, 하계망 분석기법을 소
개하고, 공간의 추정과 예측에 활용되는 공간통계분석기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공간분석은 다양한 공간현상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공간법칙을 일
반화해 내거나 공간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분석가능한 상태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간현
상을 표현하고 공간패턴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공간관계를 
해석하거나 공간문제를 이해하여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이 전체 과정에서 분
석단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공간분석기법들을 접목할 수 있다. 공간분석기법들
은 공간정보의 탐색과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을 검정하거나 모델을 도출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시공간 통합 의사결정모형의 모색
인간생활과 관련된 자연 및 인문환경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의사결정문제들은 여
러 요인이나 평가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분석하
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이 많이 활용된다. 이
러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GIS 환경에서 통합시켜 나가려는 노력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문제의 특성과 유형에 관하여 살펴
보았고, 평가기준도의 표준화기법, 의사결정자의 선호도분석기법 및 합리적인 공간
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시공간통합모형 개발을 위한 시스템 다
이나믹스기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종 의사결정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시공간 통합형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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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형을 모색하였다. 시공간 통합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파악단계, 모형설계단계, 
의사결정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실세계의 공간적 현상과 동태적 
현상을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문제정의 및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분석
에 필요한 주요 인자를 도출하여 시공간통합모형 설계를 위한 인과관계도를 작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기준과 제한요소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모형설계단계에서
는 인과관계도를 바탕으로 시스템흐름도를 설계하고 파라미터를 구하여 시공간 통
합모형을 정립한다. 시공간통합 모형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안을 얻기 위해
서 의사결정 메트릭스를 구축하며, 이때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한 의사결정규
칙에 따라 시공간데이터의 분석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최종 의사결정단계에서는 
민감도 분석, 정책 또는 대안 분석 등을 통하여 시공간 통합차원에서 정책이나 대
안을 선정하게 된다. 민감도 분석은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선호도를 반영할 
뿐만아니라 의사결정규칙에 투입되는 각종 파라미터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단
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모색하여 제시한 시공간 통합 의사결정과정과 모형은 아직 실증적 
검증과 분석을 거치지 않은 개념모형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 모형을 구체화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6장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및 활용방안
이 장에서는 공간현상이나 공간의사결정문제를 연구하는 의사결정자, 계획가, 과
학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요소와 과정을 살펴 본 후, 공간분석방법론
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크
게 두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고체
계에 의한 논리적 접근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기된 공간현상 또는 공간문제의 특성
파악,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 정의, 논리적 접근방법 채택, 문제해결 시나리오 작성
과 GIS모델링 계획의 과정이 수행된다. 
다음은 GIS환경에서 논리적 설계를 물리적 분석작업으로 변환하여 수행하는 단
계이다. 자료구축 및 변환, 시나리오 수행을 위한 공간분석기법의 순차적 실행, 대
안의 비교 및 선택과정을 수행한다. 분석결과는 평가와 검증단계를 거쳐 최종적으
로 지식․정보로서 채택된다. 이 연구에서 정립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의 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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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흐름과 함께 GIS기술 및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한 적응적 방법론으로 활용될 것
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피시설로 인식된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문제를 사
례로 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된 GIS기반공간분석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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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공간과학자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공간의사결
정에 필요한 부가가치 높은 정보와 지식창출에 적용할 수 있는 GIS기반 공간분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공간현상 속에 숨겨
진 공간패턴 및 공간관계를 찾거나 공간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GIS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해 가는 GIS모델링 방법을 통칭한다.
궁극적으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공간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해석, 
공간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간의사결정대안과 해법을 도출하는 틀로서 적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에 접목될 수 있는 GIS의 기본 원리
와 공간의사결정기법들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 의사
결정모형을 모색하여 공간문제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분석기법들을 조합하여 최
종 대안 및 결과를 도출하는 접목방안을 제시하였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 
뿐만아니라 당면한 대규모 국토정책 현안해결에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과 대안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고객관리, 상권분석, 입지선정 등
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 GIS시장의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
가공간정보의 조속한 확충, 공간분석 도구의 연계기술 강화, 공간분석 구현기술의 
개발, 활용분야 대폭확대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 GIS연구인력의 양성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을 실증적인 사례에 적용하
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법론으로 발전하도록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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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별 협상방안연구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1998년 12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 교량,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많
은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협상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었고 
협상 당사자간 입장차이로 인해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사업별로 협상을 통하여 
도출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있는 협상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투자자간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조사하
고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합의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체결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과
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협상과정과 협상결
과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별 협상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
는 원칙이나 정부의 정책들을 제시한다.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표준실시협약(안)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가 작성한 지침서, 
일반적인 협상론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다. 과거의 표준실시협약(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협상쟁점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
다. 국제기구에 의한 권고안은 국내 관련법규와 정책사항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이 있으며, 협상기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도 현실 협상에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당사자들이 실시협약 체결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점에 보
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도록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쟁점별로 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협상안과 협상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실시협약 체결협상에서 논의되는 쟁점들 중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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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영향을 갖는 11개 쟁점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민간투자법 시행 이
후 동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과 변경된 협약으로 한정하였으며, 도로사업과 항
만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13개 사업의 협상과정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향후의 협상방안,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권고
안과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였다.
제2장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과 협상체결 과정
실시협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과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에 해당 사업의 시행
조건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이다.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은 당사자간의 대등한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법상계약과 다
를 바 없다. 다만 실시협약은 급부행정적 특징을 반영하여 역무 제공의 적절성, 의
무성, 대가의 타당성 등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독점경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도 민사소
송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은 통상 사업의 범위 특정, 총사업비, 운영관리비, 수요추정, 재정지원 규모 
및 수익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요추정, 사용료, 수익률, 재정지원 등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서 일정 항목을 잠정적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항목과의 조
정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
업준비금 등을 포함한다.  총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의 합계액으로서 예정가격결정기준
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총사업비가 협상시 확정되면 변경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변동사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실
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관리비 중 인건비는 운영기간 동안 직책별 직위별 소요인력 합의 후 출자자
의 연 급여수준을 반영하고, 경비는 인건비의 일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
다. 유지관리보수비와 운영설비대체비는 타 사업의 실적치, 시설물 구성비, 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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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사용량 추정은 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나 
기획예산처에서, 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통하여 제시되며 이를 토대로 협
상을 하게 된다.
제3장 주요 쟁점별 협상사례 및 향후 협상방안
1) 공사비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공사비를 결정하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공사비의 사전산정
이 어렵고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설계수량과 설계단가의 적정성을 검
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사업자 귀책으로 설계가 부적절하게 되었
으면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되 통상적으로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협상에서 
합의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 귀책이 아닌 정부 측 요청에 의한 공사비의 변경은 추
가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충분한 경쟁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정부 측은 협상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공사비 결정과
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협상의 부담을 줄이고 역할을 분담한다
는 차원에서 도로공사에 설계 VE를, 또는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영국식의 PFI 절차를 도
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수익률
적정한 사업수익률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
이로 인해 주무 관청인 정부와 민간사업자 각각의 사업수익률에 대해 이견이 노출
되어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평균대출금리와 당해 사
업의 특성을 감안한 위험보상율, 국내외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제시한다.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기대수익률과 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일정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수익률에 관한 쟁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수익률을 결정하는 원
칙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많은 국내외사례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익률 수준에 관한 연구가 정부와 사업자 또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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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하겠지만 현실 적용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은 민자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
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결정되는 수익률을 적정한 것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교통량 추정
교통량 산정을 위한 협상시 주요 쟁점사항은 추정기법과 관련한 사항과 이용 자
료의 합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교통수요 추정 과정의 적정성을 검
토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의 적용이 타당한지와 추정 단
계별 사용된 각 모델의 합리적 구축 여부,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각종 사
회경제지표 예측의 적합성 등을 논의한다. 추정 기법보다는 주로 과다한 사회경제
지표 예측치가 문제로 부각된다.
교통량 예측의 주된 자료는 기종점 자료이며, 이의 합리성 여부는 자료 산출을 
위해 반영한 장래 개발계획의 정확성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개발사업의 완료시
기가 지연되는 경우 추정된 장래 교통수요는 실제 교통수요보다 과다 추정될 소지
가 많다. 이외에도 장래 교통시설 계획을 반영하여 구축되는 도로망 자료, 차종 구
성비의 적정성, 경차 및 면제차량, 운영개시 후 초기년도 교통량의 적정성 등이 쟁
점사항이다.
교통량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다각도로 지속되어야 한다. 장래 사회경
제지표는 정부에서 주요지표를 제시토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공인된 정부계획일지라도 협상시 장
래 개발계획의 시기를 주무관청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용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주요 자료를 
시도별 또는 전국 단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
2003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정부에 의한 운영수입보
장이 최대 수준으로 합의되어 보장수준 자체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기본계획에서는 수입보장기간과 보장기준을 종전보다 축소시켜 정하고 있
으므로 향후 협상에서는 새로운 권고안을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기본계획 발표 당시 우선협상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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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대부분의 주무관청은 새로운 내용의 일부라도 적용하고자 하므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수입보장수준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없었으나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실제적
으로 수입보장의 역할을 하는 고정사용료의 비율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수입보장
금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운영수입 미달 여부의 결정, 이의 통지방법, 지급시기, 지
급지연시 이자 등이 쟁점으로 나타났다. 환수와 관련해서도 초과수입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을 환수하느냐 아니면 전체 초과수입을 환수하느냐 하는 논
란이 있었다.
협상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입보장 및 환수의 기준이 되는 사용료수입 수준
은 기본계획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다
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
을 고려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입보장금을 지급하거나 환수금을 환수
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처리시
설에서 나타나는 이중 사용료 구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운
영수입 보장과 함께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무는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청구 인정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채
무의 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쟁점사항이다. 민간투자법 
시행 초기에 체결된 실시협약에서는 총선순위채무를 운영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선순위 타인자본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
인데 모든 타인자본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에 의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총선순위채무의 범위는 사업시설의 건
설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차입계약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선순위채무를 원래 차입계약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조건을 한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총선순위채무
의 보장을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점진
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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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경쟁사업 시행
사업자가 사업시설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 중에 정부가 인근지역에 해
당 사업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건설․운영하여 사업자의 운영수입이 감소된 경우 
사업자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중 하나이다. 도로사업에서 주
로 발생하는데, 사업기간 중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을 신설(협
약체결시 이미 계획된 사업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상방법은 재정지원,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료 조정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
다. 보상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신설된 도로시설로 인한 손실 중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조항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통행료 수입 보장을 위한 보조금 및 본 조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이 추정통행료수
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급절차는 보상액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지급의무를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여 본 항의 검
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7) 사용료 감면
통행료 감면의 문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사용료를 주로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의 요구 또는 법령에서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논의이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요구나 법령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입의 감소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다. 보상의 
방법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일반적인 방법과 같은 보상금 
지급과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요건, 방법 등의 원칙은 대체로 그간의 협상과정을 통하
여 정리되었다. 다만 운영수입보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사용료 감면
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후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
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전금 지급과 사용료 조정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
하도록 하여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과 차등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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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지시 지급금
민간투자기본계획은 해지사유별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원칙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지급금의 수준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당사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해지사유별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액
의 규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일관되게 다수의 협상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해지시 지급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될 때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수익률까지 
가산한 금액으로 시설물의 적정가치를 정의함으로써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수익
까지 가산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측면이 있다. 운영기간 중에는 미래순현금흐름의 
80%를 보장해 줌으로써 자기자본의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한 해지시 지급금이 지
급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잔여 총선순위채무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동안은 해지
시 지급금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상환된 직후에는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합리
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산정의 경우도 적정가치의 
정의, 미래순현금 흐름의 의미와 이에 대한 보상 수준, 적정가치와 미래순현금 흐
름의 선택 기준 등에서 논란이 있다. 이외에도 해지시 지급금이 일시에 지불되어야 
하는지, 해지사유가 발생되어도 사업을 계속 해나갈 유인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지, 
고의로 매수청구사유를 만들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
이다. 정부와 사업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에 관한 표준 규정을 새롭게 작성
할 필요가 있다.
9) 민원의 처리
사업기간 중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진행의 지체나 추가비용의 발
생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시협약 협상과정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
다. 통상 민원의 종류를 사업의 시행 그 자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민원(사업민원)
과 사업자의 시공행위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시공민원)으로 나누어 전자
는 정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후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하여 
왔다.
사업자는 가급적 시공민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소위 진성 시공민원에 한하여 책
임지려고 하고, 역으로 정부 측은 관이 제기한 것을 제외한 모든 민원을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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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민원의 처리방식
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순수하게 추가금원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총사업비에 반영
하는 방식으로 부담할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며 많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을 선호하였다.
당사자의 리스크 배분은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 당사자의 지배 또는 통제영역에 
속하는 민원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제시하고 처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실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어느 유형에 속하는 민원인지 파악하기 어렵거나, 
협약에서 정한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
우의 추가비용 처리문제 또한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0) 정부측 공사의 적기 준공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시행부분이 완성되지 아
니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쟁점화되어 논의되었다. 
특히 도로부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보상의무 발생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정
부 측은 민자건설 부분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정부 측 건설구간이 완공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조기 준공시 정부 측도 건설일정을 앞당겨 정부구간을 완공해야 되
므로 보상의무의 발생시점은 무상사용기간의 개시일, 무상사용기간은 준공예정일
로부터 시작되도록 합의하고 있다.
정부측 공사가 적기 준공되지 못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
이 없다. 다만 보상액의 규모와 지급방식, 보상 의무의 발생시점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액에 대하여 추정 통행료수입에서 
실제 통행료수입과 운영비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할지, 아니면 단지 
운영비 감소분만을 차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명확하게 규정하
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11) 불가항력 사유의 구분 및 처리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
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유를 정치적인 사유와 비정치적인 사유
로 구분하는 것과 각각의 카테고리에 어떤 형태의 불가항력사유가 포함되는가 하
민간투자  319
는 문제는 민간투자법 시행초기부터 정부 측이 정책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
여 대부분 정책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보상은 공기 연장, 무상사용기간 조정, 총사업비 증가분 중 보
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
다. 보장절차는 운영수입보장 절차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유들을 정
치, 비정치적 사유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 때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
부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적인 지원과 보장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으므로 사업자 측에서 정부의 제시안을 대체로 
수용하여 왔다.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다양한 사업의 협상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초창기의 실시협약에서 예상하지 못
했거나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협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쟁점이 있기도 했지만, 부문 특성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대두되는 쟁점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진전내용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공통사항은 표준 협약안으로 제시하되 획일적인 해법을 제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특성에 따른 쟁점은 협상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도 있다. 민자
사업을 떠나서 적정한 공사비와 수익률을 산정한다거나 미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해당분야의 큰 연구과제일 것이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졸속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은 
주기적으로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여 널리 전파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른 쟁점은 협
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쟁점이 정형화된 사례로 자리 
잡게 되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
차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자제도는 안정성과 함께 역동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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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김태희 전문위원․임영태 책임연구원
고속도로와 민간투자사업 등 유료도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합리
적인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통행시간
가치(VOT: The Value of Travel Time)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따른 수요탄
력성 분석 등에  지표로 활용되며, 도로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평
가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투자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편익중 상당부분(30∼80%)이 통행시간 절감 편익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러므로 통행시간가치는 도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며 
도로투자 사업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통행시간가치의 산출 
및 그 적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타당성 분석과 예측시 선행연구(도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
조사표준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1)에서 제시한 단일한 시간가치를 일률적으
로 적용하고 있어 유료도로의 통행시간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체계적으로 고
려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과대 또는 과소 계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간가치를 사용하여 수도권과 같이 통행
시간의 잠재가치가 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P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지역과 비교․분석을 위한 사례지
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하고 고속도로 및 민간
투자사업 등 유료도로 사업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수도권과 같이 통행시간의 잠재가치가 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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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한 시간가치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
행시간가치 산출과 유료도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주안점을 둔 것이 
본 연구의 특성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과 사례지역(천안-논산간, 경부-호
남 고속도로 및 국도23호)의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행시간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다면적 요인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재규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
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유료도
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시간가치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될 통행목적별, 소득수준별, 통행시간거리별 등 다양한 
통행시간가치는 향후 민간투자 사업의 수요탄력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시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통행시간의 이론적 고찰 및 산정방법론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이론적 측면의 연구는 통행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투입요소
중 시간이 갖는 가치를 경제학적 이론을 근거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Becker(1965)에 의해 시작되었다.
실증적 측면의 연구는 통행자가 통행수단, 경로 그리고 주거지 등의 선택행위를 
근거로 통행시간의 절감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비용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
로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고자 한 것으로 Beesley(1965)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편,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한계임금율법
과 한계대체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계임금율법은 통행자가 통행시간의 절감만
큼 자신의 생산활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통행자의 단위업무
시간당 한계임금을 통행시간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한계대체율법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 산정방법으로 통행수단 또는 경로선택에 
관련한 개별행태모형으로부터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변수로 하는 효용함수를 산
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 변수간의 한계대체율을 구하여 통행시간가치로 추정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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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통행시간가치의 산정사례 검토
국외사례로서 영국은 ‘비용․편익 분석 매뉴얼 10판(COBA version 10)' 에 통행
시간가치를 승용차, 소형 화물차, 기타 화물차, 버스의 4개 차종별로, 그리고 업무
와 비업무통행의 통행 목적별로 추정하고 있다(<표 3-1> 참조).
독일의 경우는 업무 통행시간가치는 절감된 통행시간만큼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는 한계생산성 이론에 입각하여, 업무통행시간 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비업
무 통행시간가치는 업무통행시간가치의 20%정도로 산정하고 있다(<표 3-3> 참
조).
일본에서는 통행시간가치를 통행목적별로 구분하지 않는 대신에 차종별로 통행
의 요일별 특성을 감안하여 휴일과 평일로 구분하고 있다(<표 3-9> 참조). 
한편,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한 기존 국내 연구사례를 보면, 통행시간가치 산정방
법과 연구 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3-11>참조).
이는 물가지수의 상승을 반영함과 동시에 통행자의 통행패턴이 통행비용을 중요
시하는 성향에서 통행시간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제4장 통행시간가치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위한 주요가설을 다음 4가지(① 소득수준에 따라 통
행시간가치는 변화한다. ② 통행거리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는 변화한다. ③ 출근통
행의 통행시간가치는 비업무통행의 통행시간가치와 상이하다. ④ 시간절감(time 
saving)과 시간손실(time loss)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는 상이하다)로 설정한 뒤 가
설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잠재선호의식조사(SP)로 설계하였다. 조사는 2차례에 
걸친 사전조사 실시 및 자료검수를 통하여 본조사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
도록 통행목적별 경계시간가치 재조정과 유효표본 자료수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시장분할 재고려와 조사지점의 적절한 선택에 대한 시사점을 얻
고 본조사를 수도권 지역과 사례지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본조사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의 응답자 수는 2,948명, 사례지역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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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830명으로 총 3,778명이 조사되었다. 이 중 유효표본으로 부적합한 응답을 제
외한 유효표본수는 2,804명으로 파악되었다(<표 4-19> 참조).
제5장 통행시간가치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효용극대화 이론에 바탕을 둔 한계대체율법을 적용하여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통행시간가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통행가치 신뢰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통행시간가치 추정치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t값을 이용하여 유의수준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행시간가
치의 신뢰구간 추정을 위해 파라메타 asymptotic t-test를 이용하였다.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목적별 통행시간가치는 업무통행, 출근통행, 출근을 제외한 비업무통
행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본문의 <표 5-1>과 같았다. 전체적으로 통행 
비용과 통행시간의 파라메타가 음수(-)로 도출되어 그 부호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파라메타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t 통계량도 모두 1.96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단거리인 수도권 지역과 장거리인 사례지역의 업무통행 시간가치는 
각각 9,049원, 11,942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업무통행 시간가치는 각각 5,208원, 
7,07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표 5-2>는 통행목적별 통행시간가치의 신뢰구간을 보
여주고 있다.
둘째, 통행시간거리별 통행시간가치는 중․단거리인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30
분이하, 30∼60분, 60∼90분으로 구분하고, 장거리인 사례지역은 90∼120분 이하와 
121분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5-3>과 같았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통
행시간거리별로 3,000∼6,000원이고 사례지역은 8,000원 정도의 통행시간가치를 나
타내고 있었다. 수도권 지역과 사례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통행시간거리가 길어질
수록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득수준별 통행시간가치는 월가구 소득이 451만 원 이상을 상위, 251만 
원∼450만 원을 중위, 250만 원이하를 하위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계층별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한 결과 <표 5-5>와 같았다. 중․단거리인 수도권 지역의 경
우 4,500∼7,000원 정도이고, 장거리인 사례지역의 경우 8,000∼9,500원 정도의 통
행시간가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산정결과를 볼 때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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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가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시간절감 및 손실에 따른 통행시간가치는 중․단거리 수도권 지역과 장거
리인 사례지역이 공통적으로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절감하는 시간에 대해 통행
시간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통행시간거리에 있어서 
<표 5-9>처럼 시간손실에 대한 통행시간가치가 시간절감에 대한 통행시간가치보
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통행부담에 따른 통행시간가치는 <표 5-11>처럼 통행비용을 본인이 부
담해야 하는 경우보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더 높은 통행시간가치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한 결과는 수도권지역과 사
례지역 모두 유료도로의 통행시간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무료도로에 
비해 12%∼18%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로 분류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통행시간가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통행시간가치보다 약 8% 높
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별로 통행시간가치를 차별화해야 할 당위성을 시사
하였다.
제6장 산정된 통행시간가치의 검증
제5장에서 산정된 통행시간가치중 업무통행에 대한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비중
은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2>참조).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로는 수도권 지역이 52.0%, 사례지역이 56.9%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DI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32.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행시간거리에 따른 통행시간가치변화는 영국의 경우 통행시간가치가 소
득수준과 통행시간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통행시
간거리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증가분이 비업무통행과 업무통행이 거의 유사한 증가
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영국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정된 통행시간가치의 적용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된 통
행시간가치(본 연구 기준)와 KDI에서 제시하고 현재 범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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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를 이용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수도권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통행량 배정결과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선 전체 통행량의 분할배정(Incremental Assignment)결과, KDI 기준에 비해 
약 1%내외의 배정교통량이 증가하여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승용차 통행량의 결과는 균형배정(Equilibrium Assignment)의 통행량 배정순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할배정시의 O/D분할비율을 5%, 20회 반복배정한 결과 KDI 
기준보다 최소 0.6%, 최대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율이 증가하면
서 배정교통량의 증가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산출된 승용차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여 기수행된 사업들 중 고속도로 
2개, 국도 2개 사업을 선정하여 기존 결과와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 모두 비용은 동일하나 승용차의 통행시간의 차이로 인해 시
간절감편익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른 효과로 기존사업들의 B/C값에 비해 6.4∼
1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26> 참조).
제7장 통행시간가치의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
본과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시장분할에 의해 산출한 통행시간가치의 적용성을 높이
기 위해 통행시간가치의 원단위를 산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철도사업평가
시 통행시간가치를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제시(동경수도권이 전국평균치보다 30%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휴일과 평일을 세분화하여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통행시간가치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업무통행을 출근통행과 출근을 제외한 비업무 통행으로 세분
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등을 통해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
업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행시간가치의 여러 영향요인을 반영
한 원단위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도로투자사업의 통행
시간가치를 원단위로 제시한 결과, 수도권 대상 승용차 평균통행시간가치가 대당 
13,228원으로 비수도권 대상 승용차 통행시간가치 12,302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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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가치를 교통시설사업에 적용할 때에도 중앙정부의 입장, 지자체 및 민
간투자자의 입장 등 각기 적용대상에 따라 다른 시각을 통한 고려가 필요하다. 왜
냐하면 중앙정부측면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
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한 시간가치를 적용하여야 할 가능성이 많다.
반면 지자체 및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투자자가 얻는 편익이나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산출된 통행시간가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더욱 정밀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행시간가치를 교통시설사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활용할 경우에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장분할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영향요
인별 통행시간가치 산출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강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행시간가치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산정방법론을 살펴보고, 국내외 통
행시간가치의 산정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영향요인의 논점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중단거리인 수도권 지역과 장거리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일대에서 수집
한 SP자료에 기초하여 소득수준, 통행시간거리, 통행목적, 시간절감/손실 등 다양
한 시장분할로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분할계층별 통행시간가치 산출결과 통행시간거리가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행시간가치도 증가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간절
감보다 시간손실에 대한 통행시간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업무통행(출근통행)에 비해 상대적 통행시간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었던 출근통행의 시간가치는 비업무통행(출근제외)보다 낮게 분석되어 비업무통행
을 출근통행과 그 외의 비업무통행으로 차별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기 곤란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사업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통행시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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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원단위화 방안과 지역 및 통행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통행시간가치의 활용
방안, 그리고 교통 SOC투자사업에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있는 연구
가 향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